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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4년4월의개통을앞두고경부고속철

사업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1990년6월, 노선 등 기본사

업계획을발표한 지 1 4년만에 고속철이마

침내달릴모양이다. 전구간사업비1 8조 4

천억원중재정은4 5 %인8조3천억원을부

담할 예정이다. 건설당국은물론 재정당국

으로서도전례가없는 거대 프로젝트인만큼부담이클

것이다. 그런데이 프로젝트가현재의계획대로추진되

면 다음의세가지면에서커다란문제점을야기할것으

로판단된다. 

우선 역이 설치되어고속철이정차하는지역과무정

차 통과지역간의경제력격차가확대될수있다는점이

다. 고속철이기존의지역간교통체계를재배분하는과

정에서역이설치된대도시와그렇지않은중소도시간

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고주민들의소득격차를벌

려놓지않을까우려된다. 이렇게말할수있는것은고속

철이서는5개도시간교통이크게개선되므로정부부처

와 공적기관, 기업체, 기타단체와 조직들이고속철이

서는이들대도시와그인근에업무및생산기반을두고

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IMF 관리체제

이행이후지역간·계층간소득격차가확대되어온상황

에서정차역수를제한한고속철이다른 루트로소득격

차확대를가속화시킬것이우려되고있다. 

다음으로무정차통과지역주민을중심으로고속철이

기존 철도고객중 상당수의후생을떨어뜨

린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새마을호와무궁

화호를이용하여3시간이내에목적지에도

달하던중·단거리고객중 상당수가시간

은 3 0분 미만단축되거나비슷하게걸리면

서 기다렸다갈아타야하는, 그것도일부는

두 번씩갈아타야하는불편을겪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고속철이개통되면이들열차의운행을지금의20% 이

하 수준으로줄이겠다는것이 당국의방침이다. 이쯤되

면 어쩌다한번씩지나가는열차를타느니승용차나고

속버스를이용하겠다는이들이적지않을것이다. 

셋째는, 설치 역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연계교통이

불편하여기존철도고객들이고속철을포함한철도이

용을외면하면고속철의채산성이당초기대했던수준

이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속철

적자경영이장기화되면국민들은좀더많은세금을납

부하여이를보전해야할 것이다. 고속철의채무는1단

계 사업이끝나는2 0 0 4년 4월기준으로8조원을넘고

2 0 0 8년 사업종료시점에는1 2조원이상으로불어날전

망이다. 영업을통해일정수준이상의흑자를내지못

하면 채무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고속철관리기구가

재정파탄에빠지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첫 번째사항은일정한시간을두고문제점으로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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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3

되겠지만두번째, 세번째사항은고속철개통과더불어

곧바로문제점으로떠오르면서당국은서둘러해법마련

에나서야할지모른다. 해법의사전모색과관련하여필

자는 2 0 0 0년도 경부선 새마을·무궁화호 이용고객

( 5 , 4 11만명)의역간이동 자료를가지고고속철개통으

로교통이편해지는그룹과불편해지는그룹을(출발)지

역별로구분하는작업을시도해보았다. 분석결과는놀

랍게도53% 정도만이교통이나아지고4 7 %는 좋아지

지 않거나오히려 불편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

로는고속철이서는서울, 신천안, 대전, 대구, 부산지역

이용자중7 3 %는교통이좋아지고열차가서지않는1 0

개지역은18% 정도만이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에서‘교통 개선’의 잣대로사용한 것은목적지

까지가는데 철도를 두 번 이상갈아타지않고 단축되

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조건이었다. 고속철외에

구간열차나전철을 두 번 이상 갈아타거나한 번 갈아

타는데 단축되는시간이 1시간이안되면‘교통불편’

으로간주했다. 대기시간, 갈아타는번거로움, 인상요

금을고려한것이다. 

특히교통이불편해지는이들은영등포, 수원, 평택,

조치원지역이용객으로이들중 상당수는정차역인광

명, 신천안에가기위해무궁화호와전철을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한다. 전체 이용객의 2 1 %를 점하는 이들

1 , 1 5 8만명중 상당수는고속철개통으로철도이용만

족도가 떨어진다는얘기다. 구미, 김천, 영동, 옥천지

역 이용자도서울-대전보다구간열차운행간격이멀어

지면서불편을겪게될 것인데그렇다고이용자편의를

고려하여 구간열차 운행을 무리하게 늘리면 경영수지

가 부담스러워질것이다. 이상에서지적한문제에대한

처방은 의외로 간단하다. 조기에 영등포, 수원, 평택,

조치원, 김천, 구미, 울산등에고속철정차역을개설하

고 열차의편성과운행방식을전면재조정하는것이다.

한두 곳 더 선다고 고속철을기피하는 이는많지않은

반면무정차통과지역주민의고속철기피는 예상수준

을 훨씬넘어설지모른다. 운행시스템이다르다고하지

만 일본의 신칸센 운행체제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들은1 9 6 4년 1 0월 개통이후도쿄-신오사카간1 2개

역(증설되어현재1 6개)을모두서는특급고다마와4 ,

5개큰 역에만 서는초특급 히카리를동시에 운행하여

기존 철도고객의 이탈을 극소화하면서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유인에성공했다. 

1 9 9 0년의 기본사업계획발표 이후 역 설치, 열차의

편성과 운행방침 등에서 시행착오가있었다면이를솔

직히인정하고서둘러시정해야한다. 그렇지않아도수

도권과비수도권, 대도시와지방도시간의격차가확대

되어가는상황이다. 고속철개통에 따른 지역간‘교통’

의 재분배가시차를두고지역간경제력격차와소득격

차를확대시킬가능성이높다. 막대한자금을지원한재

정당국은문제의 소재를 미리미리검토하여 이같은 부

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장차적자 고속철에예산을

규율없이투입하지않도록대비해야한다. 아울러각지

역의정차역 설치요구를 운행시간 연장, TGV 특성을

들먹이며 묵살하는 건설·철도 당국에도 사안의 중요

성, 해법모색의시점에대한재인식을촉구한다.

소득분배악화시킬고속철

고속철 개통에 따른 지역간‘교통’의

재분배가 시차를 두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 소득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

이 높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재정당

국은 문제의 소재를 미리미리 검토하

여 이같은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하

고 장차 적자 고속철에 예산을 규율없

이 투입하지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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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1 9 7 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 0 0 2년 7월로 시행 2 5주년

을 맞이하게되었다. 부가가치세는세목(稅目) 중에서가장많은수의국민들이 납세의 의

무를지고있고, 또한소비생활을하는국민이라면모두담세자가된다는 의미에서대중적

인 세(稅)다.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근간으로 하여 비교적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며, 체계가

단순하여매우효율적인재원확보수단으로서재정수입의안정적확보에크게기여하여왔

다. 2001년기준부가가치세수는약 2 6조원으로우리나라총 국세수입의약 27%, 내국세

수입의약 35%, 간접세수입의약 7 4 %를 차지하고있어, 단일세목으로는세수비중이가장

높은기간세로서나라살림을지탱해주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I M F의 James C. Duignan
1 )

과 IMF 조세전문가Alan A. Ta i t
2 )

의 보고서는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입을강력하게권고하였다. 이에우리나라는영국, 프랑스, 독일등 유럽의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鄭 在 皓 전문연구위원( j c h e u n g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1 9 7 2년 D u i g n a n은“한국에 있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Report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tion of United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in Korea),”및“한국의부가가치세도입계획에 관한 보고서

(Provisional Report on Proposed Scheme of VAT for the Republic of Korea)”를발표하였다.

2) T a i t는 제1차 보고서인“한국에 적합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구보고서(A Report on the possible Korean Value Added

T a x )”와 제2차 보고서인“한국의부가가치세가소매물가지수와가계지출에 미치는 효과(Report on the proposed Korean

Value Added Tax with Special reference to effect on the retail price and household expenditure)”를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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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OECD 국가의부가가치세제비교▶▶

부가가치세제를 바탕으로 영업세, 유흥음식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

가스세, 입장세의8개세목을흡수통합한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를1 9 7 7년부터실시하

였다
3 )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바탕이 된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EEC(European Economic

C o m m u n i t y )의 회원국들이 EEC 제1차 및 제2차 지침( D i r e c t i v e )에 의해 향후 회원국의

공통간접세로부가가치세를채택한이후1 9 6 7년부터1 9 7 3년까지프랑스, 독일등 대부분

의 회원국들이도입하여운영하였다. 그후1 9 9 3년 7월부터는부가가치세세율, 소규모사업

자에대한특례규정, 면세대상품목등 극히일부를제외한 나머지대부분은E U ( E u r o p e a n

U n i o n )의통일된규정을따르고있다
4 )

.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은1 9 7 7년 시행된이래전면개정없이2 6번의일부개정만이있

었다
5 )

. 그러나이러한 빈번한 개정에 의해비교적 자원배분에중립적이고체계가 단순하다

는 부가가치세의특징과는 달리 자원배분에 중립적이기보다는경제 정책적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감면범위가지나치게확대되는등 문제점이드러나중립성제고와세원확충이필

요하다는지적이대두되고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들의부가가치세제를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O E C D에서는1 9 9 5년 이후매 2년단위로Consumption Tax Trends라는보고서를통

해 OECD 국가들의 소비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6 )

. 본고는 OECD 보고서를 중심으로

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주는시

사점을정리하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부가가치세는1 9 7 7년 7월1일부터시행되어2 0 0 2년 7월로시행2 5주년을맞이

하게되었다. 부가가치세는세목중에서가장많은수의국민들이납세의의무를지고있고, 또한

소비생활을하는국민이라면모두담세자가된다는의미에서대중적인세다.

3) 안창남(2002), pp.18~19 및최명근(2002) 참고.

4) 또한최근화폐E U R O의사용은유럽국가간의연합을굳건히하는매개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5 4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은4 3번일부개정되었다( 2 0 0 2년1월기준) .

6) OECD에서는1 9 9 5년, 1997년, 1999년, 2001년등4차례에걸쳐보고서를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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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OECD 회원국의부가가치세제

1. 부가가치세세율

우리나라는1 9 7 7년부가가치세를도입한이래부가가치세세율을1 0 %로유지하고있다
7 )

.

우리나라를포함한2 4개 OECD 국가들중에서도입 초기의표준세율을유지하고있는국가

는 우리나라와1 9 9 1년 GST(Goods and Service Ta x )를 도입한캐나다
8 )

만이유일하며나머

지 국가들은세율을인상하였다. 이들OECD 24개국의도입초기표준세율평균은1 2 . 4 %이

며, 2000년기준표준세율은1 7 . 2 %로 약5 %포인트정도상승하였다. 2000년7월부터G S T

를 도입한호주를포함하여계산된OECD 국가의부가가치세율은평균1 7 . 7 %로서1 9 9 4년

이후줄곧1 7 %를상회하고있다.

2 0 0 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은

헝가리, 덴마크, 스웨덴으로2 5 %의 표준세율을부과하고있다. 가장낮은국가는일본으로

도입초기( 1 9 8 9년) 표준세율이3 %로 가장낮았고, 1998년에5 %로 인상되었으나아직까

지는OECD 회원국중에서 가장낮은세율의 부가가치세를부과하고있다. 최근일본에서

는 소비세율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율1 0 %는 OECD 국가들중에서낮은편에속한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는 일본( 5 % )과 스위스( 7 . 5 % )가 있고, 캐나다는 지역에 따라 7 %와

1 5 %의 세율이부과되고있다. 이들3개국은부가가치세를도입한 지 얼마되지않은국가

들이다
9 )

.

또한대부분의OECD 국가들은우리나라와달리복수(다수)세율의부가가치세구조를가

지고있는것이또 하나의특징이다.

7) 부가가치세법재정당시기본세율은1 3 %였지만, 실시초기부터탄력세율하한인1 0 %의시행세율을시행령에규정하여적용

하였다. 따라서그동안 시행세율은1 0 %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입초기부가가치세법상의 기본세율은1 3 %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그세율이낮아졌다고도할수있다. 이러한부가가치세의탄력세율제도는1 9 8 8년 1 2월부가가치세법개정법률에의

해폐지되었다.

8) 캐나다는지역에따라1 5 %를세율을부과하고있는곳이있다.

9) 일본( 1 9 8 9년도입), 캐나다( 1 9 9 1년도입), 스위스( 1 9 9 5년도입)



재정포럼 9

우리나라와OECD 국가의부가가치세제비교▶▶

우리나라는1 9 7 7년 부가가치세를도입한 이래 부가가치세세율을 1 0 %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세율은OECD 국가들중 낮은편에속한다. 그리고대부분의OECD 국가들은우리나라와달리

복수세율의부가가치세구조를가지고있다.

<표1> 부가가치세율변화추이

(단위: %)

부가가치세도입연도 도입초기표준세율 표준세율( 2 0 0 0년)

주: OECD 자료들을이용하여저자가작성.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1 9 9 5 .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1 9 7 3

1 9 7 1

1 9 9 1

1 9 6 7

1 9 6 9

1 9 6 4

1 9 6 8

1 9 8 7

1 9 8 9

1 9 7 2

1 9 7 3

1 9 8 9

1 9 7 0

1 9 6 0

1 9 6 9

1 9 8 6

1 9 7 0

1 9 8 6

1 9 8 6

1 9 6 9

1 9 9 5

1 9 8 5

1 9 7 3

1 9 7 7

1 6

1 8

7

1 0

1 1 . 1

2 0

1 0

1 6

2 2

1 6 . 4

1 2

3

8

1 0

1 2

1 0

2 0

1 6

1 2

1 1 . 1

6 . 5

1 0

1 0

1 0

1 2 . 4

2 0

2 1

7 / 1 5

2 5

2 2

2 0 . 6

1 6

1 8

2 4 . 5

2 1

2 0

5

1 5

1 5

1 7 . 5

1 2 . 5

2 3

1 7

1 6

2 5

7 . 5

1 7

1 7 . 5

1 0

1 7 . 2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한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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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OECD 국가의부가가치세율구조

경감세율
표준세율

2 0 0 0 1 9 9 8 1 9 9 6 1 9 9 4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

1 0 . 0 / 1 2 . 0

0 . 0 / 6 . 0 / 1 2 . 0

0 . 0

5 . 0

-

8 . 0 / 1 7 . 0

2 . 2 / 5 . 5

7 . 0

4 . 0 / 8 . 0

0 . 0 / 1 2 . 0

1 4 . 0

0 . 0 / 3 . 3 / 1 0 / 1 2 . 5

4 . 0 / 1 0 . 0

-

-

3 . 0 / 6 . 0 / 1 2 . 0

0 . 0 / 1 0 . 0

6 . 0

-

0 . 0

7 . 0

5 . 0 / 1 2 . 0

4 . 0 / 7 . 0

0 . 0 / 6 . 0 / 1 2 . 0

2 . 3 / 3 . 5

1 . 0 / 8 . 0

0 . 0 / 5 . 0

-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체 코

덴 마 크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단순평균

1 0 . 0

2 0 . 0

2 1 . 0

7 . 0 / 1 5 . 0

2 2 . 0

2 5 . 0

2 2 . 0

2 0 . 6

1 6 . 0

1 8 . 0

2 5 . 0

2 4 . 5

2 1 . 0

2 0 . 0

5 . 0

1 0 . 0

1 5 . 0

1 5 . 0

1 7 . 5

1 2 . 5

2 3 . 0

2 2 . 0

1 7 . 0

1 6 . 0

2 5 . 0

7 . 5

1 7 . 0

1 7 . 5

1 7 . 7

-

2 0 . 0

2 1 . 0

7 . 0 / 1 5 . 0

2 2 . 0

2 5 . 0

2 2 . 0

2 0 . 6

1 6 . 0

1 8 . 0

2 5 . 0

2 4 . 5

2 1 . 0

2 0 . 0

5 . 0

1 0 . 0

1 5 . 0

1 5 . 0

1 7 . 5

1 2 . 5

2 3 . 0

2 2 . 0

1 7 . 0

1 6 . 0

2 5 . 0

6 . 5

1 5 . 0

1 7 . 5

1 7 . 7

-

2 0 . 0

2 1 . 0

7 . 0

-

2 5 . 0

2 2 . 0

2 0 . 6

1 5 . 0

1 8 . 0

-

2 4 . 5

2 1 . 0

1 9 . 0

3 . 0

-

1 5 . 0

1 5 . 0

1 7 . 5

1 2 . 5

2 3 . 0

2 2 . 0

1 7 . 0

1 6 . 0

2 5 . 0

6 . 5

1 5 . 0

1 7 . 5

1 7 . 2

-

2 0 . 0

2 0 . 5

7 . 0

-

2 5 . 0

2 2 . 0

1 8 . 6

1 5 . 0

1 8 . 0

-

2 4 . 5

2 1 . 0

1 9 . 0

3 . 0

-

1 5 . 0

1 0 . 0

1 7 . 5

1 2 . 5

2 2 . 0

2 2 . 0

1 6 . 0

1 5 . 0

2 5 . 0

6 . 5

1 5 . 0

1 7 . 5

1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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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수기여도

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수입이GDP 혹은총 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해서

증가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GDP 대비부가가치세수입비중의증가추세는그리

뚜렷하지않다. 특히우리나라의GDP 대비부가가치세수입비중은 O E C D와 EU 국가들

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수입이GDP 혹은총 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해서증가하

고있다. 반면우리나라의GDP 대비부가가치세수입비중은O E C D와EU 국가들의평균에비해

낮다. 그이유로는우리나라의GDP 성장률이OECD 국가들에비해높다는것과대부분O E C 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세율은상승하였지만우리나라는1 0 %를유지했다는것을들수있다. 

[그림 1] 부가가치세율( 2 0 0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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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에비해낮다. 이런현상이나타나는이유로는우리나라의GDP 성장률이OECD 국

가들에비해높다는것과, 앞에서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율변화추이에서도나타났듯

이, 장기간에 걸쳐 대부분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상승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 0 %를유지했다는것을들수 있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총 세수입에서부가가치세가차지하는비중역시1 9 8 0년을기점으

로 점차감소하고있다. 따라서총 세수입에서부가가치세가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및 EU 국가평균을상회하다가최근에는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

은 그 동안다른세목들의세율조정, 새로운세목신설등으로우리나라에서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비중이그만큼감소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여겨진다. 

이에반해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수입비중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이러한증가

추세의가장큰 이유는장기간에걸친세율인상을들 수있다.

<표3> GDP 대비부가가치세세수입비중

(단위: %)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3 . 3

2 . 9

1 . 2

3 . 7

3 . 8

한 국

OECD 단순평균

OECD America

OECD Pacific

OECD Europe

EU 15

4 . 1

3 . 1

1 . 3

4 . 6

4 . 8

1 . 9

4 . 4

3 . 0

1 . 6

5 . 1

5 . 2

3 . 9

4 . 7

2 . 7

2 . 2

5 . 6

5 . 8

3 . 6

5 . 3

3 . 0

2 . 3

6 . 3

6 . 5

3 . 9

6 . 1

3 . 6

4 . 0

6 . 9

7 . 1

3 . 9

6 . 3

3 . 3

4 . 1

7 . 1

7 . 0

4 . 0

6 . 5

3 . 4

4 . 1

7 . 3

7 . 2

4 . 3

6 . 6

3 . 5

4 . 4

7 . 4

7 . 2

3 . 5

6 . 6

3 . 5

4 . 4

7 . 4

7 . 3

<표4> 총세수입대비부가가치세비중

(단위: %)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1 1 . 9

1 1 . 3

5 . 0

1 3 . 0

1 3 . 3

한 국

OECD 단순평균

OECD America

OECD Pacific

OECD Europe

EU 15

1 3 . 3

1 0 . 1

5 . 1

1 4 . 9

1 5 . 4

1 2 . 7

1 3 . 3

9 . 7

7 . 1

1 5 . 0

1 5 . 2

2 2 . 0

1 4 . 1

1 1 . 4

9 . 4

1 5 . 6

1 6 . 0

2 1 . 1

1 5 . 8

1 2 . 3

9 . 8

1 7 . 5

1 6 . 6

2 0 . 4

1 7 . 4

1 4 . 3

1 3 . 8

1 8 . 6

1 8 . 2

1 8 . 9

1 7 . 5

1 3 . 0

1 3 . 9

1 8 . 8

1 7 . 8

1 8 . 7

1 7 . 7

1 3 . 0

1 4 . 0

1 9 . 0

1 7 . 8

2 0 . 1

1 7 . 9

1 3 . 0

1 4 . 9

1 9 . 2

1 7 . 8

1 6 . 5

1 7 . 9

1 3 . 7

1 5 . 0

1 9 . 1

1 7 . 9



재정포럼 1 3

우리나라와OECD 국가의부가가치세제비교▶▶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개별소비세(tax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의세수입 비중은 점차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도소매 거래에 부과되는 세제(retail and wholesale taxes)가부가가치세 혹은

G S T로 전환되었기때문이다. 현재OECD 회원국중 유일하게미국만이부가가치세유형의

세제가없다. 2000년7월호주가G S T를 실시하고있으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E U

에 가입을 하면서부가가치세제를도입하였고동구권국가들도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부

가가치세제를도입하였다. 

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수입비중이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개별소비세의세수입 비중은

점차감소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의가장큰 이유는도소매거래에부과되는세제가부가가치

세혹은 G S T로전환되었기때문이다.

<표5> GDP 대비개별소비세세수입 비중

(단위: %)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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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총세수입대비개별소비세수입비중

(단위: %)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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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이유로는장기간에걸쳐부가가치세세율이상승하였다는것을들수 있다.  

한편우리나라의GDP 대비개별소비세수입비중은OECD 및EU 국가들의평균과유사

하다. 하지만총 세수입대비비중은이들평균의약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경우총 세수입에서개별소비세에대한의존도가OECD 국가들에비해매우높

음을알 수 있다.

3. 사업자등록 면제기준

OECD 국가들중에서한국과스페인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일정규모이하의소규

모사업자들을대상으로사업자등록을면제하여사실상비과세하고있다.

일본은 등록면제 기준이 2 9만달러를넘는 상당히 높은수준이며, 그다음으로 멕시코가

일본의 절반 정도인 1 4만달러 수준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2천달러가 안되는 1 , 9 3 2달러로

국가별로큰 차이를보이고있다. 프랑스는등록면제기준을1만6 , 7 0 0달러에서7만8 , 1 9 1

달러로매우크게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사업규모와상관없이모든사업자는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우

리나라에서도납세적응능력이부족한영세사업자에대해서는세금계산서의교부및 기장등

의 측면에서납세협력의무수준을완화함으로써납세협력비용을경감시켜주고자간이과세

제도를실시하고있다.

간이과세범위는연간공급대가가4 , 8 0 0만원미만인개인사업자로이들에대해서는업종

별 부가가치율에1 0 %를 곱한세율이 부과된다. 또한과세기간공급대가가1 , 2 0 0만원
10) 

미

만인경우에는납부의무가면제된다. 하지만, 국가별로여건의 차이가매우크기때문에면

제수준의높고낮음을직접비교평가하는것은곤란하다.

4. 과세·면세업종

모든 OECD 국가들은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OECD 표준면세(standard exemption)대상은<표7 >과 같다. 

OECD 보고서를통해살펴본 바에의하면 1 9 9 5년부터 2 0 0 1년까지 각 국가들의 면세범

10) 납부의무가면제되는1 , 2 0 0만원은약1만달러에조금미달하는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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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커다란변화가없었다. 일부국가들이한 두 분야에대해면세를과세로혹은과세를면

세로전환하는경우가있었을뿐이다. 이는대부분의국가들이오랫동안부가가치세를시행

해오면서면세의기본골격이정해졌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대부분의국가들이표준면세를주축으로면세범위를결정하고있다. 예를들어프랑스, 독

일, 룩셈부르크는표준면세범위를고수하고있다. 오스트리아도표준면세중에서임대(개인주

택)에대해서만과세를하고있으며, 그리스는문화서비스에대해저세율을부과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들은각국의다양한여건에의해예외조항을두고있다. 이러한예외

조항중에서공통적인것으로첫째, 표준면세중에서과세되는업종으로우편서비스와상업

용 부동산에대한 임대가 있고둘째, 표준면세외에면세되는 업종으로는여객수송과장의

(葬儀) 등을열거할수 있다. 

호주의경우특정기초식료품과음료, 물, 교통등에대해면세하고있어서우리나라와유사

한점이있다. 그러나우리나라와달리우편서비스, 스포츠서비스, 종교를제외한문화서비스,

건강보험을제외한 보험등에대해서과세하고있다. 이런과세는 뉴질랜드에서도유사하게

나타나며특히뉴질랜드의경우에는일부의료서비스에대해서도과세하고있는것이특징이

다. 뉴질랜드의또 다른특징으로는표준면세범위이외의분야에는거의면세를허용하지않

을뿐만아니라표준면세범위에속하는분야에대해서도대체로과세하고있다는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금( g o l d )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세하고있다. 근래EU 회원국들도EU 지

침(Directive, 98/80/CE)을통해금 거래를투자로보는경우에한해면세하기로결정하였다

OECD 국가들중에서한국과스페인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일정규모이하의소규모사업

자들을대상으로사업자등록을 면제하여사실상비과세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사업규모와

상관없이모든사업자는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표7> OECD 표준면세범위

OECD 표준면세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의

(standard exemption) 임대, 복권, 토지와건물의공급, 비영리단체의비상업적인활동, 자선사업등

구분 면세대상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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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에게는선택적인사항임). 참고로우리나라는금거래에대해과세하고있다.

5. 차등세율부과

OECD 국가들의경우 부가가치세면세는 그다지 많은 분야에 대해허용하고 있지않다.

하지만영세율적용은우리나라에비해많은편이며, 또상당히넓은분야에 경감세율을적

용하고있다. 즉, 많은OECD 국가들이부가가치세에대해차등세율을두고있다. 차등세율

이적용되는품목은부가가치세면세대상품목이각국에따라다양하듯이이또한각국마다

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OECD 보고서에의하면고세율을적용하고있는회원국으로는체코와터키두 국가가있

다. 이들 국가가 고세율을적용하는 품목은 차, TV, 세탁기, 보석등이대부분을차지한다.

우리나라의경우는특별소비세부과를통해이와같은효과를보고있다.

대부분의회원국들이음식과농업에대해영세율혹은저세율을적용하고있다. 음식에대

해 영세율을적용하고있는국가로는멕시코, 영국, 아일랜드가있으며, 농업에대해영세율

을적용하고있는국가로는캐나다와아일랜드가있다.

또한대부분의회원국들이문화서비스, 장애인용기구, 스포츠, 신문, 서적등에대해저

세율혹은영세율을적용하고있다. 

Ⅲ. 시사점 및 결론

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율을비교해보았을때, 우리나라와같이도입초기의세율을

<표8> 우리나라면세범위와OECD 표준면세범위와비교

OECD 표준면세

(standard exemption)

표준면세이외의

우리나라의면세부문

구분 면세대상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의임대, 복

권, 토지와건물의공급, 비영리단체의비상업적인활동, 자선사업등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공중전화, 담배( 2 0 0원 미만), 국내

제작이 곤란한 스포츠 경기관련 수입품 및 철도용 물품, 면세제,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의급식, 농·어업용유류, 농·어업의경영및작업대행용역, 미식용농·임·축·

수산물, 인적용역, 국민주택규모의건설용역, 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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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국가는 없었다. 또한대부분의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율이우리나라보다높

은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명목세율의단순비교를통해서우리나라부가가치세율

이 낮기때문에올려야한다는결론을도출할수는없다. 그이유는모든국가들이자국의일

정 세목에대한세율을결정할때 여타다른세목의 세율도함께고려하기때문이다. 예를들

어, 일본의경우에는부가가치세율이5 %로전체 OECD 국가들중에서가장낮은편이지만,

대신소득세와법인세는다른국가들에비해높은편에속한다. 따라서일본의경우에는소

득세와법인세율이높은만큼소비세에대한비중을낮게유지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고생

각할수 있다. 일본의또 하나의특징은부가가치세수입을지방정부와공유한다는데 있다.

5 %의 부가가치세중 4 %는 중앙정부, 그리고나머지1 %는 지방정부의재정수입으로편입

된다. 최근일본에서도부가가치세율의인상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율이높아지고있는것은국가간의조세경쟁이심화되어고급

전문인력에대한세부담을낮게유지하고자본및 기업유치를위한경쟁이치열해지면서소

득 및 자본과세의비중이낮아지는추세를반영하는측면이있다고사료된다. 또한소득세는

일정수준이상을 과세하기가어렵다는측면도함께생각해볼필요가있다. 한편, 소비세의

역할이강화되면서각각의 재화에 대한개별소비세보다는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재정수입을확보할수 있는부가가치세에더비중을두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부가가치세체제에 대한OECD 국가들의또 하나의 특징은 과세와 면세를 적용하는업

종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많은 국가들이 O E C D에서 정한 표준면세 범위를 기본

으로삼고있으나, 각국의면세적용범위를 살펴보면 공통분모는 찾기어렵다. 이는이들

국가들의다양한 여건에의해예외조항을두고있기때문으로여겨진다.

우리나라의면세범위는OECD 표준범위에비해넓은편이다. 그러나이것이꼭 좋다거나

혹은나쁘다고평가할수는없다. 앞서도언급하였다시피모든국가들은자국의여건에의해

과세와면세가결정되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일부부문에있어지나치게면세적용

범위가넓은분야가있으며, 기준이모호하여유사한 재화혹은용역에대해과세와면세가

다르게적용되는경우가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특히, 산업정책상특정산업부문

부가가치세체제에대한OECD 국가들의또 하나의특징은과세와면세를적용하는업종이국가

마다다르다는데있다. 많은국가들이O E C D에서정한표준면세범위를기본으로삼고있으나,

각국의 면세적용범위를살펴보면공통분모는 찾기어렵다. 이는이들국가들의다양한 여건에

의해예외조항을두고있기때문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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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위한부가가치세면세는조세의형평성을저해하고, 가격체계및 거래과정의왜곡을

초래하여부가가치세의중립성과단순성을저해하므로이러한부문은단계적으로과세로전

환하여야한다. 

다양한과세및 면세적용범위와함께OECD 국가들은다양한품목에대해차등세율을적

용하고있다. 한편으로는우리나라에비해면세를허용하는분야는많지않으면서상당히넓

은 분야에 대해경감세율을적용하고있다. 앞서도언급하였듯이우리나라는부가가치세에

대해단일세율 1 0 %를 적용하고있다. 물론우리나라도영세율을적용하고는있지만, 다른

OECD 국가들처럼표준세율보다낮은저세율은적용하고있지않다. 다양한경감세율을적

용하는데에는각 국가마다이유가있지만, 간접세의장점인단순화와자원배분의왜곡을최

소화하여조세의중립성을유지한다는측면에서는다양한경감세율보다는단일세율이더 나

은세율체계가아닌가생각한다.

OECD 국가들은음식( f o o d )에 대해대부분영세율혹은저세율을적용하고있다. 호주는

음식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는 영세율을, 그리고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저세율을적용하고있다. 참고로우리나라의경우미가공식료품에대해면세를적용

하고있다. 면세가좋은지영세율 혹은저세율이좋은지는각 국가의여건에 달려있다고여

겨진다. 음식에대해표준세율이외의것을적용하는것은음식은소득의 높고낮음에관계

없이모든사람들이생계를위해구입해야하며, 이로써서민생활의안정과세부담의역진성

을완화하기위함이다.

우리나라가다른OECD 국가들과달리미가공식료품에대해면세를적용하고있는것은

위에서언급한이유들이외에도농어민들의부가가치세신고및 납세의어려움을고려한측

면도있다. 매입세액공제등의이유로경감세율이오히려농어민에게이득이될 수 있고, 과

세의투명성에도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불구하고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바로이 이유라고

생각된다. 특히, 점차가계소비지출중에서식료품에대한비중이낮아지고, 소득계층별부

가가치세 실효세부담률이대체로 비례적인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그 중요성이점차작아지고있다. 이러한사항들을고려할때 농어민으로부터생산된가공되

지 않은(미가공) 식료품에대해서는면세를유지하고제조업자에의해가공되어부가가치가

창출된식료품에대해서는과세하는것이원칙이되어야 할 것으로여겨진다. 하지만, 현행

법(시행령)에서는1차가공 또는 원시가공까지 면세한다고규정하여 미가공을 광의의 뜻으

로 규정하고있다. 이로인해원시가공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모호한문제가발생하고있으

며, 유사한제품에대해서도과세와면세가달리적용되는경우가있어조세의형평성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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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있다. 따라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부가가치세는 올해로 시행 2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단일세목으로는세수비중이 제일

높으며우리나라의경제발전에큰 역할을하였다. 그동안부가가치세법은여러차례일부개

정을통해 시대변화와걸음을 같이하였다. 그러나소비세 비중의 강화, 정보기술의발달과

전자상거래라는신종의상거래형태가등장하면서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도새로운옷을입

을 시기를 맞이했다고여겨진다. 체구는대학생인데옷은 아직도 초등학생 옷을입고있는

것은아닌지한번살펴볼때이다. 

소비생활을하는국민이라면누구나담세자가되는가장대중적인세(稅)이고, 단일세율로

서 소비를근간으로하는비교적자원배분에중립적이며체계가단순하고매우효율적인재

원 확보수단으로 여겨지는부가가치세제는2 5년간우리나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듯이

앞으로도큰 역할을할것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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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여러차례일부개정을통해시대변화와걸음을같이하였다. 그러나소비세 비중

의 강화, 정보기술의발달과전자상거래라는신종의상거래형태가 등장하면서우리나라부가가

치세제도새로운옷을입을시기를맞이했다고여겨진다. 체구는대학생인데옷은아직도초등학

생옷을입고있는것은아닌지한번살펴볼때이다. 



2 0 2 0 0 2년9월호

현
안
분
석
( 1 )

<부표 1> 국가별사업자등록의면제기준

호 주3 ) ○ ○ AUD 50000/100000까지 $ 3 2 2 3 1 / $ 6 4 6 6 2 ○ 1년

오스트리아 ○ × SCH 300,000까지 $ 2 2 , 3 6 4 ○ 5년

벨기에 ○ × BF 225,000까지 $ 5 , 7 2 2 ○ 2년

캐나다4 ) ○ × C$ 30,000까지 $ 2 0 , 7 4 2 ○ 1년

체 코 ○ × CZK 3백만까지 $ 8 3 , 7 7 5 ○ 1년

덴마크 ○ × DKR 20,000까지 $ 2 , 7 1 2 ○ 2년

핀란드 ○ × FIM 50,000까지 $ 8 , 6 2 6 ○ 없음

프랑스5 ) ○ × FF 500000/175000까지 $ 7 8 , 1 9 1 / $ 2 7 , 3 6 7 ○ 2년

독 일 ○ × DM 32,500까지 $ 1 7 , 0 4 6 ○ 5년

그리스6 ) ○ ○ DR 2.5백만까지 $ 7 , 7 7 8 ○ 없음

헝가리7 ) ○ × HUF 2백만까지 $ 7 , 9 1 4 ○ -

아이슬란드 ○ × ISK 220,200까지 $ 3 , 0 6 2 ○ 2년

아일랜드8 ) ○ × IEP 40,000/20,000까지 $ 5 2 , 1 0 0 / $ 2 6 , 0 5 0 ○ 없음

이탈리아9 ) ○ ○ 5백만리라까지 $ 2 , 6 4 9 ○ 5년

일 본 ○ × 3천만엔까지 $ 2 9 1 , 3 0 5 ○ 2년

한 국 × ○ - - - -

룩셈부르크 ○ × LUF 400,000까지 $ 1 0 , 1 7 2 ○ 5년

멕시코1 0 ) ○ × M X N 1 , 3 3 7 , 3 0 3까지 $ 1 4 2 , 3 8 7 × 없음

네덜란드1 1 ) ○ × NLG 4,150까지 $ 1 , 9 3 2 ○ 없음

뉴질랜드1 2 ) ○ × NZ$ 30,000까지 $ 1 5 , 6 3 9 ○ 없음

노르웨이1 3 ) ○ ○ NKR 30,000까지 $ 3 , 7 5 4 × 2년

폴란드 ○ × PLN 80,000까지 1 9 , 3 2 4 ○ 취소불가

포르투갈1 4 ) ○ ○ PTE 2백만까지 $ 1 0 , 2 3 3 ○ 5년

스페인 × ○ 개인소매상 × 취소불가

스웨덴 × × - × 없음

스위스1 5 ) ○ ○ CHF 75,000까지 $ 4 7 , 9 3 3 ○ 없음

터 키 ○ ○ 업종에따라차이있음 ○ 없음

영 국 ○ × ￡5 1 , 0 0 0까지 $ 8 3 , 4 9 2 ○ 없음

사업자등록
등록면제한도1 ) 선택적 최소면제기준

등록 등록기간규모 유형 자국화폐 美달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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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TAT(총매출액:Total Annual Turnover, 부과세포함하나V A T / G S T는제외) 기준

2) 2000년1월1일환율기준

3) 2000년7월1일숫자들임. AUD 100,000는비영리기관에적용

4) 공공서비스부문(자선단체, 비영리기관등)은CAD 50,000까지임, 다른회원국가들과는달리사업자등록면제하에캐

나다내의 T A T만이아니라전세계의과세총매출액을바탕으로함.

5) 상품, 레스토랑, 편의(accommodation) 배달서비스업은FRF 500,000, 기타서비스업은FRF 175,000

6) 서비스업자에게는GRD 600,000까지임.

7) 현행법에따르면, 헝가리실제경제활동(재화및용역의제공)을하는모든사람들은과세목적으로헝가리세금당국에

등록해야함. 등록에서납세자들은그들이선택한VAT 세액형태를신고함. 연소득2백만HUF 미만인과세자들은모든

VAT 의무에서면제됨. 만약연소득이2백만H U F가넘으면과세자들은모든VAT 의무에적용됨.

8) 서비스업자에게는IEP 20,000불까지임.

9) •농업경영은요건에 관계없이 등록이 완전 면제됨. 그리고 농업법인이 1 , 0 0 0명 미만의 사람이 거주하는 산악공동체

지역또는 5 0 0명미만이거주하는지역에서독자적으로경영하는경우, 현행사업자등록면제요건(매출액5 0 0만리

라까지)을완화한1 5 0 0만리라까지사업자등록을면제

•일부사업자에한해인정하던기장의무면제를매출액기준으로4천만리라미만의납세자(농업, 非농업에관계없이)

에대해서도도입

•그러나실제1 9 9 8년과1 9 9 9년에는매출액이4천만리라이상인납세자에게도기장의무를면제

10) 사업자등록면제는연수입백만페소까지개인에게적용됨. 이액수는매년일월소비자물가지수의연변동률에따라

조정됨.

11) 연간 純납부세액(annual net tax payable)의범위가 NLG 0~2,96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NLG 2,965~4,150인경우에는純납부세액과NLG 4,150의차액에2 . 5를곱한금액만큼누진적으로감면받음. 純납

부세액이NLG 4,150인사업자는전부납부해야함. 납부세액(tax payable)이NLG 2,965 미만인경우납세의무일부

를감면받음. 이러한규제들은단지법인(incorporated enterprise)이아닌경우에한해적용됨.

12) 뉴질랜드의경우등록면제요건이되는매출액한도는부과세액을포함하지않음.

13) 자선기관등에대해서는매출액1 4 0 , 0 0 0 N K R까지등록이면제

14) 수출, 수입과관계없는법인아닌사업체(unincorporated businesses)의경우등록면제를위해PTE 2백만미만의매

출액한도또는법인아닌소매상(unincorporated retailers)에대해서는PTE 2백오십만미만의한도가적용됨. ( 1 9 9 6

년7월 1 7일부터)

15) CHF 40,000까지는등록이불가능; 만일회계이익(fiscal advantage)이CHF 40,000 미만인경우에는SF 250,000

까지를한도로함.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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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부가가치세표준면세대상업종중 과세·면세업종의국제비교1 )

표준면세외면세업종 표준면세중과세업종

호 주2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3 )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4 )

네덜란드

특정 기초식품과 음료, 의료, 보육, 종교서비스,

supplies of going concerns, 물, 하수처리시

설 및배수로, 교통및 교통관련업 공급자, 귀금

속, 국제우편, 정부의 자산보유 및 이와 유사한

이권허가

-

법률서비스

보육, 법률지원, 내륙수로수송, 도로및 교량통

행료, 시정서비스

공영방송 및 라디오, 금융서비스, supplies of

e n t e r p r i s e

여객수송, 장의업, 토지및 건물의모든 공급, 여

행사

무대공연서비스, 문학및 예술 저작권, 시각예술

품 판매, 시각장애인에의한 거래 중 일부, 공동

묘지 서비스, 자가 채취한 자연산 베리( s e l f -

picked natural berries)

-

-

-

법률 서비스, 공영방송, 대중스포츠, 중개 서비

스, 교육용건물의 임대, 스포츠및문화, 소유권

및채권이전, 의무적사회보장보험, 공공행정

스포츠, 여객수송, 저술업, 작곡업, 장의업

여객수송, 방송, 공공기관에의한 용수 공급, 스

포츠관람, 장의업및여행사

시내여객수송, 장의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교통, 용수와 석탄공급, 농업과 어업용으로

쓰이는석유, 장의업

-

서적판매, 신문, 잡지, 금화·은화및주식, 외환,

금괴판매, 저작권, 내륙여객수송, 농림어업

장의, 화장, 공영방송, 스포츠(입장료제외), 작

곡, 작가, 언론인

국내우편 서비스, 스포츠서비스, 종교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건강보험을제외한 보험및 재보험,

도박(복권과마권포함)

임대(개인주택)

-

복권및도박, 상업용토지및 건물의공급및임

대, 국내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신문, 서적, 잡지(저세율)

라디오및TV 방송, 연극및영화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

-

문화(저세율)

금융리스, safe transaction, 보험및재보험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상업용부동산의장기임대, 토지및건물공급

상업용토지및건물의공급및임대(표준세율)

상업용부동산 임대, 우편서비스, 비영리조직의

비상업적활동, 문화서비스, 건물공급

상업용 빌딩의 임대와 공급, 상업문화서비스, 허

가된클럽의도박

-

생명보험 및 농업보험을 제외한 보험서비스, 우

편, 상업용건물의임대, 개인대부및소비자신용

을위한금융서비스

문화 서비스(가장낮은 세율), 부동산임대(임대

인과임차인이같이요청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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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의 계속

표준면세외면세업종 표준면세중과세업종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귀금속(금·은·백금)

여객수송, 법률, 장의, 방송, 호텔숙박, 중개서비

스중일부, 컨설턴트및상담업

농업서비스, 택시서비스, R&D서비스, 장의업,

화장및장묘, 민·형사상대리인(변호)서비스

문학및예술에대한저작권

공영TV 및 라디오, 회원권중 일부, 출판, 저작

권, 공공장묘서비스, 사회서비스

재사용 컨테이너, 우편서비스중 일부, 우표, 사

회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 일정조건하의 대리

인지급, 중고품중일부

해상수선 및 인도, 영업목적의 항공·철도운송,

사회서비스, 농업용수

장의및화장, 스포츠, 고급의료서비스

우편서비스, 혈액, 근육, 장기, 병원및 의료, 환

자및부상자수송, 치과치료, 자선, 교육, 비영리

조직의 비상업적 활동(조건 없는기부 제외), 문

화서비스, 스포츠, 보험재보험(생명보험및재보

험 제외), 부동산임대(주거용제외), 마권, 복권

및도박, 토지및건물공급( 5년이상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토지및건물제외)

-

은행을제외한전당업, 주거용부동산의임대

문화서비스중일부

우편서비스, 대부분의문화서비스, 상업빌딩임대

단시간주차, 은행서비스중일부, 보철·의치

교육 문화서비스, 신문, 서적, 잡지(저세율), 우

편서비스, 상업용건물 매매, 임대, 라디오및T V

방송, 병원, 복권및도박

게임기및허가업소의도박

주: 1) 표준면세대상업종: 우편서비스, 환자수송, 병원및의료, 혈액, 근육, 장기, 치과의료, 자선, 교육, 비영리조직의비상

업적 활동, 스포츠, 문화, 보험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 마권, 복권및 도박, 토지 및 건물 공급, fund-raising

event 등임.

2) 2000년7월1일현재

3) 주거용집은빌딩사업자로부터임대한경우에한해과세함(10% 이하)

4) 부가가치세면제는다음과같은개인납세자들에게적용됨. 최저임금이0에서7 7이고자산이전년도최저임금 1 5보다

적거나같은영업, 농업어업종사자.

•생명및농업위험보험과재보험은보험면제의유일한형태임.

•주택임대만면제됨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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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국가별부가가치세율의적용범위

영세율 저세율 고세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1 )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

-

-

-

차, TV, 세탁기,

보석, 재화의도

로운송, 여행사

서비스, 숙박업

-

-

-

-

-

-

-

-

-

장애인용차량, 신문및일부주간지

의약품, 기초식료품, 수출, 일부금융서

비스, 일부 농어업제품, 의료기기, 국제

여행 및 수송서비스, 국제기구 및 공무

원, 농업, 귀금속

-

신문

신문구독및정기구독, 선박및국제수송

-

-

-

의약

국제운송, 선박·비행기 등 국제운송을

위하여인도된장비및연료, 조선

-

농업, 서적, 음식, 임산, 병원, 신문, 예

술, 차량임대, 포도주공급( 1 2 % )

농업, 음식, 생수배달, 제약, 서적, 예술

품, 골동품등수집품, 장례서비스, 장애

인용 기구, 여객수송, 공연, 호텔및 야

영지, 5년 이상 주택의 수선, 장애인용

사설요양소, 석탄및코크스

-

음식, 농업제품, 열기구, 개인수송, 의

약, 예술, 문화 서비스, 세탁, 서적, 신

문, 장애인용기구, 대부분의서비스

-

음식, 무알콜음료, 사료, 의약, 서적, 여

객수송, 숙박, 스포츠및영화상영, 스포

츠기구이용

의약, 장애인용기구, 서적, 호텔, 오락,

저작권, 박물관, 운송, 숙박, 농업, 외식

사업, 신문및용수, 2년이지난주택

서적, 음식, 신문, 문화행사중일부, 면

세되지 않는 자선, 운송(선박운송과지

방대중운송)

전기, 운송, 음식, 용수, 의약, 장애인용

기구, 공연입장, 농업서비스, 호텔, 음식

점, 운동기구, 신문, funeral authors

and artists

음식, 전기, 서적, 장애인용기구, 산동

물, 용수, 조제약품, 난방용연료, 신문,

의료장비수리, 방송, 농어업서비스, 숙

박, 운송, 수의서비스, 영화, 예술, 도서

관, 목욕탕, 장례

음식, 신문, 서적, 호텔, 온수, 가정 및

수영장의난방용연료및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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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의 계속

영세율 저세율 고세율

아일랜드

이탈리아1 )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2 )

노르웨이3 )

폴란드

-

-

-

-

-

-

-

-

-

-

서적, 아동용의류, 구강용의약, 의료장

비중일부, 음식료품, 종자, 비료

고철

-

농업장비 및 기계일부, 어업, 축산과임

업, 장애인용장비일부

-

고무를제외한가공하지않은동물및소

채, 특허의약품, 우유, 용수, 얼음, 음식

(가공음식, 훈제연어, 캐비어 제외), 농

업용기구·기계및어로용선박, 금도매

업, 금괴 및 보석, 일부 농어업 서비스,

일부 농업용 기구·기계 임대, 재화 및

용역의수출

-

귀금속 공급(제련자→도매업자), 지방자

치 단체간 석유세 분배, 재화및 서비스

의수출

서적, 신문, 항공기및 선박중 일부, 훼

리에의한수송서비스, 중고선박, 북노르

웨이지역의전기

농업생산기구, 신규임대부동산, 서적및

전문잡지

신문및일부정간물, 특정목적의연료,

전기, 예술품, 수의서비스, 농업서비스,

차량및 보트 임대, 운전교육, 사진, 콘

크리트, 주말숙박, 레스토랑 및 호텔음

식, 건물관리, 부동산, 수선, 폐기물처

리, 일부음식, 관광가이드, 스포츠·영

화·뮤지컬공연입장

음식, 장애인용 의약품·보건기구·서

비스, 통신, 주택, 서적, 신문, 주간지,

난방용가스, 도시쓰레기, 정화시설, 재

사용에너지, 예술품, 쇼및오락

-

-

농업, 서적, 음식, 의약, 신문

국경에서의재화및서비스판매

숙박, 농업, 서적, 외식사업, 음식, 장애

인용 의약품, 신문, 잡지, 여객수송, 용

수, 스포츠·박물관·유흥공원·영화

관·동물원·서커스 입장료, 레스토랑

및 호텔음식, 시각장애인지원, 수영장

입장료, 예술및 골동품, 일부노동집약

적서비스

상업용 거주지에서의 장기거주, 서비스

중일부

-

아동용재화, 기초건축자재, 건축서비스

일부, 건강관련재화일부, 악기,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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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의 계속

영세율 저세율 고세율

포르투갈

스페인4 )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

-

-

캐비어, 모피,

다이아몬드, 보

석, TV, 세탁기,

자동차, 여객용

선박, 총포, 카

지노, 바, 나이

트클럽등의 서

비스, 렌트카,

요트, 재단기,

헬리콥터, 비행

기, 케이블 T V

서비스

-

-

-

상업용항공기및선박, 항공기 연료, 조

제약품, 정기간행물

-

-

자선용재화및일부서비스, 아동복, 음

식, 여객수송, 서적, 신문, 국내하수및

용수, 조제약품, 의료, 장애인을위한서

비스및원조, 신규주택, 거주및자선빌

딩, 기장된(listed) 빌딩의개조

음식, 의약, 서적, 신문, 전기, 용수공급,

주택서비스, 여객수송, 스포츠경기입

장료

서적, 사회숙박시설, 외식사업, 문화·

오락서비스일부, 음식, 호텔, 레스토랑,

장애인용공급, 의약및의료기구, 수송,

신문, 공원, 장례서비스, 음식에이용된

농림제품및농림업에사용된재화(꽃과

식물포함) ,미용및보조서비스, 청소, 폐

기물 처리,하수 정수, 용수, 개인·공공

주택, 청소및유지보수서비스공급

숙박, 음식, 여객수송, 스키-리프트, 신

문, 예술품, 골동품 수입, 예술품 수집,

문화(연극, 영화), 저작권, 사업용스포

츠행사, 상업용박물관

용수, 음식, 의약, 서적, 신문, 비상업용

TV, 숙박

농업제품, 리스, 중고차, 신문, 서적, 잡

지, 기초 식료품, 천연가스, 영화, 연극,

오페라, 발레, 교육

국내용 및 자선용 연료 및 전기( 5 % ) ,

passport benefit을 수령인에게 고정

적으로같이제공하는에너지절약용구

( m a t e r i a l s )

주: 1) 빌딩사업자에의해임대되는숙박( 1 0 % )

2) 다만, 소비세처럼중고자동차의재등록에대하여는적용가능함.

3) 서적, 신문, 의료, 중요식료품, 장애인용과사회주택의공급일부는최대한 감면된 세율4 %로 과세됨. 기타재화들은

7 %로감면되어 과세된다. 1997년9월1일현재모든승객은 항공, 해운, 도로에관계없이7 %감면세율을 적용받음.

이세율은고속도로요금에도적용됨.

4) 해상여객수송및지방대중교통에한함.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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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dam Smith는그의저서『국부론』에서바람직한조세제도가갖추어야할 특성으로공평

성(Equality), 확실성(Certainty), 편의성(Convenience), 경제성( E c o n o m y )을 들었다.

Adam Smith가주장한편의성은세금은납세자에게가장편리한방법으로, 가장편리한시

기에부과되어야한다는말이다
1 )

. 

하지만우리나라의세제와세무행정은역사적으로오랜왕조시대와일제침략기를거치면

서 납세자의납세편의측면을충분하게고려하지않은것이사실이다. 

최근정부에서 현금수수자영업자의과표를 양성화하기위하여 소비자에중심을 둔 신용

카드활성화정책을추진한이후, 국세나지방세도신용카드로납부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

이 납세자들사이에제기되었고, 정부도초기의소극적태도에서탈피하여납세자의납세편

의를제고한다는점에서 적극적으로수용하기시작하였다. 특히지방세의경우의정부시를

비롯한일부지방자치단체가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제도를실시하여좋은결과를가져

오자,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조세경쟁차원에서앞다투어도입하게되었다.

종전에는세금을납부할시, 은행이나우체국창구를직접방문하여현금이나수표로세금

을 납부하도록되어있어납세자들의불편을초래하였지만, 시대환경의변화에따라납세자

국세·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실태 및 정책방향

金 栽 鎭 연구위원( k i m j a e j i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Every Tax ought to levied at the time, or in the manner, in which it is most convenient for the contributor to pa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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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편리하며다양한 세금납부제도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세계화의 영향으로해외에

체류하는납세자가많아지고, 직장과사업일로시간이 부족한 납세자가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거동이불편한장애인들에게는세금을납부하기위하여은행이나우체국창구를직

접 방문해야하는것은큰 어려움이기때문에, 이를해소하는차원에서신용카드에의한세

금납부방안이확산되고있다. 신용카드에의한세금납부방식은일시적으로자금사정이어려

운 납세자들에게신용카드에의한 세금납부가가능하도록하여 최장5 3일까지 결제기간이

연장되므로그만큼체납가능성을절감시킬수 있다는장점이있다.

최근세계적으로전자상거래의비중이 급증하여결제수단으로신용카드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가거래의 투명성을확보하고세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 소비자들이

현금대신신용카드를사용하도록1 9 9 9년 9월부터근로소득자의연간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1 0 %를 초과하는경우, 그초과금액의1 0 %를 소득공제해주고있으며, 신용카

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를 2 0 0 0년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소득공제비율을 2 0 %로

인상하였다. 

Ⅱ. 현 황

1 9 9 7년 3월납세자의납세편의차원에서의정부시에서지방세에대한신용카드납부제도

를 도입한이래현재국세와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세에대하여시행중이다. 국세의경

우 2 0 0 0년 7월 3일부터 시행하였고, 지방세의경우 현재 전체지방자치단체의약 2 8 %인

6 8개시군구에서시행중이다. 

1. 국세

1 9 9 7년 3월경기도의정부시를필두로2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신용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한 후, 1999년 1 0월 재경부와 국세청에서도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방안에대하여

검토를하였으나수수료를누가부담할것인가와세금납부일자를언제로할 것인가에대한

해결책을찾지못하여도입을보류키로결정하였다. 한편정부는신용카드거래활성화를통

하여거래의 투명성을확보하고과세의 형평성과조세정의를달성하기위하여신용카드사

용금액에대하여 소득공제와복권제도를실시하였고, 그결과로현금대신신용카드거래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자영업자의과표가양성화되어세부담의형평성이크게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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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를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하기어려운 상황이전개됨에따라신용카드에의한국세납부방안의도입을적

극적으로 검토하기시작하였다. 2000년초 각종징수·납부및 체납관련제도를 개선하면

서 인터넷과전화( A R S )에 의한전자납부제도의도입과병행하여신용카드납부방안을추

진하였고, 이에따라정부는카드론(Card Loan) 방식에의한국세의신용카드납부방안을

도입하게되었다. 2000년7월시범사업이후2 0 0 2년 4월까지카드론방식에의한국세납부

실적은총 2 , 6 11건에5 1억원을기록하였다. 제도도입초기라현재는신용카드에의한국세

납부실적이미미하나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 지방세

1 9 9 7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가최초로 일부정기납부분 지방세에한하여 카드전표발행

방식(물품구매방식)에의한신용카드납부제도를도입한후로점차여타지방자치단체로확

대되고있으며, 현재전체지방자치단체의약 2 8 %인 6 8개 시군구에서신용카드에의한지

방세납부제도를시행중이다. 대상세목은전 세목에대하여허용하는경우, 일부세목에한

하여허용하는경우, 체납세액에한하여허용하는경우등 자치단체에따라다양하며, 현재

체납세액에한하여신용카드납부를허용하는경우가가장많다. 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

부방식도가맹점방식, 카드론방식, 할부구매방식등지방자치단체마다다르다.

최근정부에서현금수수자영업자의과표를 양성화하기위하여소비자에중심을둔 신용카드활

성화정책을추진한이후, 국세나지방세도신용카드로납부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납세자들

사이에 제기되었고, 정부도초기의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제고한다는

점에서적극적으로수용하기시작하였다.

<표1> 계좌이체및 카드론에의한전자납부실적(2000. 7. 3~2002. 4. 30)

(단위: 건, 억원)

건수 2 3 0 , 3 4 1 2 2 7 , 4 0 4 1 8 1 , 2 1 4 4 5 , 7 3 7 4 5 3 2 , 6 1 1 1 , 0 9 1 1 , 5 2 0 3 2 6

금액 3 7 , 0 5 2 3 6 , 9 4 8 3 5 , 6 2 7 1 , 3 0 6 1 5 5 1 2 2 2 9 5 3

은행( 1 9개)·우체국<계좌이체납부> 카드사( 6개) <카드론납부> H T S
구분 총계 소계 인터넷 A R S A T M 소계 인터넷 A R S <계좌이체>

인터넷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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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실적은 2 0 0 1년 현재 거래건수 약 5 6만 9천건, 납부금액

1 , 1 6 7억원을 차지하고있다. 2001년한 해 동안가맹점방식에 의하여 지방정부가지불한

수수료의 총액은 약 2 3억원을 차지한다. 신용카드에의한 지방세 납부실적은 납부건수 및

납부금액면에서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도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신용카드로지방세를결제할 경우수수료는 시군구에서전액예산으로 지출하고있

으며, 수수료율은1 . 5 ~ 2 . 0 % (대부분이2 . 0 % )
2 )

이다. 가맹점방식으로운영하는자치단체의

지방세납부장소는읍면동, 시군구청, 농협등 카드단말기가설치된 장소이며, 관내시중은

행에서는수납하고있지않다. 지방세납부일은카드결제승인일로하고있으며, 대금결제

일(금고납입일)은카드결제승인일로부터3 ~ 7일후가된다.

Ⅲ.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지방세 납부방식

1. 국세(카드론방식)

납세자의편의성제고와신용카드에의한세금납부를요구하는국민들의여론이확산됨에

따라국세청은신용카드에의한국세납부방안을도입하게되었다. 제도도입을원활하게하

기 위하여2 0 0 0년 7월3일~ 8월 3 1일까지9개은행과4개카드사등 1 3개 금융기관이참

여하는 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 이를토대로2 0 0 0년 9월1일부터전 금융기관이참여하여

<표2> 연도별지방세신용카드 납부실태

(단위: 건, 억원)

1 9 9 9 3 3 2 9 , 0 5 1 1 8 9 3 . 7

2 0 0 0 6 1 5 6 3 , 2 3 5 5 0 9 1 0

2 0 0 1 6 8 5 6 8 , 9 6 3 1 , 1 6 7 2 3

구 분
시행

건수 납부금액
수수료

시·군·구수 지급액

자료: 국세청

2) 구리시의경우수수료율이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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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의한국세납부를전면적으로실시하였다
3 )

.

국세청은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방식을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카드론방식을 채택하였다. 카드론방식하에서는일시적으로자금

의 어려움을 겪는납세자도신용카드의카드론을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현금및 수표로만세금을납부할수 있어서일시적으로자금사정이어려워도체납

하는경우가많았다. 체납을하게되면즉시5 %의 가산세가부과되고매월1 . 2 %의 중가산

금이추가되어, 연리로따지면약 1 9 . 4 %의 이자부담이된다. 또, 체납시관허사업제한, 출

국규제, 체납정보의신용정보기관제공등 불이익을받기때문에자금사정이어려운경우체

납을하는것보다는일시적으로카드론을이용하여납부하고대금을나중에갚는것이납세

자에게유리하다.

국세청이카드론방식을채택함에따라납세자들은신용카드로국세를납부할수 있게되

어 장소에구애받지않고언제, 어디에서나인터넷이나전화를통하여세금납부가가능하게

되었다. 종전에는은행, 우체국, 세무서의창구를통하여만세금납부가가능하였지만, 카드

론 방식하에서는가정이나직장, 심지어외국에서도인터넷, 전화등을이용하여세금납부가

가능하여납세편의성이크게증진되었다. 

카드론방식을채택함으로써신용카드세금납부제도도입에장애가되었던수수료부담문

제와국세납부기간문제가해결되었다. 카드론방식은수동처리대신전자납부방식을적용

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를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사의경우수수료 수입대신

카드론에대한이자수입이있기때문에참여유인이되고있다. 카드론방식은전자납부방식

으로실시간으로국세수납기관에납부되므로납부시점을언제로할 것인가의문제가발생하

지 않는다.

1 9 9 7년 3월 납세자의납세편의차원에서의정부시에서지방세에대한신용카드납부제도를도

입한이래 현재국세와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세에대하여시행중이다. 국세의경우2 0 0 0

년 7월3일부터시행하였고, 지방세의경우현재 전체지방자치단체의약 2 8 %인 6 8개 시군구에

서시행중이다. 

3) 일반거래고객의숫자가극히적은산업은행및동양카드를제외한2 6개금융기관이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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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절차는먼저납세자가인터넷망을통하여 카드사 및 은행의 국세납부중계센터(서버)

에 접속하여제시된납부서서식에납부할내용을 입력한후 납부신청을하면, 카드사는납

세자의세금납부의뢰에따라카드론가능여부및 한도액, 카드론기간, 이자부담의향등을

확인하고, 납세자의신용등을평가한후 세금납부가능여부를답변해준다. 납세자가납부

신청을최종승인하면「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되며, 납세자는이를세법에서정한영수

증에갈음하여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인터넷으로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세금납부에대한

불안감을없애고, 새로도입한제도의초기안정을위하여, 세금납부후 1 0일 이내에국세청

[그림 1] 카드론방식에 의한국세납부의흐름도

카 드 사

(국세납부중계센터)

(서버구축)

은행(수납창구)

(국세납부중계센터)

(서버구축)

A T M

세무서

(T I S)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②신용카드납부

(카드론) 요청

(인터넷, 전화)

⑥영수증교부

현금납부
(현행)

㉰대출승인

⑤E D I
⑤E D I

(전자문서교환)

⑤E D I

③필요시대출(납부) 거부

⑦대금청구및지급
납 세 자

•현금납부(현행)

•대출요청, 전자납부

(인터넷,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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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교부해주고있다.

카드론한도는가입자의신용도에따라개인은최고1 , 5 0 0만원, 가맹점은2 , 5 0 0만원까지

해주며, 카드론 이자는 연 11 ~ 1 8 %이다. 대출기간은최소 3개월에서 최대 3 6개월까지이

며, 취급수수료는1.5~2.0% 또는건당2 0 , 0 0 0원 정도이다. 

카드론 방식에의한국세납부방법의장점은납세자들의납부수단이다양화되고납부자금

원의확대를통하여납세편의성이제고되어납세자의만족도가향상된다는점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의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은 거래카드사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카드론을신청하면대출가능한도내에서세금납부가가능하고원리금을분할하여

상환할수 있어서자금부담이경감되는장점이있다. 또한카드사는납세자를대신하여세금

을 먼저납부해주고이자수익을올릴수 있는장점이있다.

카드론방식을채택함으로써신용카드세금납부제도도입에장애가되었던수수료부담문제와국

세 납부기간문제가 해결되었다. 카드론방식은수동처리대신전자납부방식을적용함으로써가

맹점수수료를정부가부담할필요가없으며, 카드사의경우수수료수입대신카드론에대한이

자수입이있기때문에참여유인이되고있다.

<표3> 카드론방식에 의한국세납부제도

(단위: 개월,  %)

현대카드 1 , 0 0 0만원 3, 6, 9, 12, 원금균등 9 . 0 ~ 1 9 . 0 0 ~ 2 . 0

(국세대출) 18, 24 분할상환

국민카드 5 0 0만원내외 3, 6, 9, 12, 원금균등 9 . 5 ~ 1 7 . 5 0 . 6 ~ 2 . 5

(텍스론) 18, 24, 36 분할상환

원금균등 1 2 . 0 ~ 1 7 . 01 . 0 ~ 2 . 0

B C카드 5 0만원~ 2 ~ 3 6개월 분할상환, 

(텍스론) 개인별대출한도 만기일시

상환중선택

삼성카드 개인별 3, 6, 9, 12, 18, 원금균등 9 . 5 ~ 1 9 . 0 건당

(텍스론) 대출한도 24, 30, 36 분할상환 2 0 , 0 0 0원

L G카드 3 0만원~ 2 ~ 2 4개월 원금균등 9 . 0 ~ 1 9 . 0 1 . 0 ~ 2 . 0

(국세납부대출) 개인별대출한도 분할상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이자율 수수료율 대출대상

주: 각카드사의구비서류는현대카드는‘필요시별도로요청’해야하나, 나머지카드사는없음.

카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경과한회원, 임시등

급및불량회원제외

카드이용실적, 타금융기관

대출 현황, 연체내역 등을

고려하여선정

카드가입후

6개월경과회원

신용상태양호회원

신용상태양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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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가. 가맹점방식

현재6 8개 시군구에서가맹점방식을통하여지방세를수납하고있다. 이중에서전 세목

을 대상으로가맹점방식의지방세납부를허용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는의정부시등 2 6개

시군구이며, 일부세목에한하여가맹점방식의지방세납부를허용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

는 북제주군등 2 3개 시군구, 체납세에한하여가맹점방식의지방세납부를허용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는울산남구등1 9개 시군구가있다.

현재1.5~2.0% 수준인가맹점방식의수수료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있으며, 각지

방자치단체가예산을따로편성하거나예비비를통하여수수료부담을하고있다. 의정부의

경우일반운영비에서수수료비용을지출하고있다.

가맹점 방식으로 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 납부제도를처음도입한 의정부시의경우도입

초기에는이용률이저조하였으나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제도를처음도입한1 9 9 7

년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건수가 총 부과건수의 1 . 4 %에 불과하였으나,

2 0 0 1년 7월말에는8 . 3 %로 증가하였다. 금액기준으로는1 9 9 7년에는1 . 7 %이었으나, 2001

년7월말 기준으로2 4 . 9 %까지증가하였다.

<표4> 가맹점방식에의한지방세신용카드납부제운영사례

(단위: 건, 천원)

도입시기 1997. 3 1997. 4 1998. 12 1999. 8

해당세목 전세목 신고납부세목제외 자동차세 체납세

신용카드사 B C BC, LG, 국민, 국민, 전북(비자) BC, LG, 국민,

현대(구다이너스) , 외환, 삼성,

외환, 삼성 현대, 동양

수수료율 2 % 현대카드1 . 5 % 2 % 2 %

그외 2 %

2 0 0 1 건수 4 8 , 6 3 9 8 , 6 4 2 3 , 4 4 0 7 , 2 6 2

실적 세액 4 , 1 3 3 , 2 6 5 1 , 1 3 7 , 2 6 4 6 4 6 , 3 6 8 1 , 4 1 0 , 7 3 3

기관
의정부시 북제주군 전주시 울산남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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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예에서보듯이카드납부자의대부분이일시적인현금부족과목돈부담으로인하

여 신용카드납부제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신용카드납부자중에서1 0만원이하

의소액자가약7 0 %를차지하며, 할부이용자가약 6 2 %를 차지한다.

가맹점 방식에 의한지방세 납부방식은납세자 측면에서다음과 같은장점이있다. 첫째,

납기말일에 일시적인현금부족으로세금납부가곤란한 경우신용카드로납부함으로써최

장 5 3일까지징수유예효과를얻을수 있고, 둘째, 기간상실로 인한가산금(5%) 절감효과

현재1.5~2.0% 수준인가맹점방식의수수료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있으며, 각지방자치

단체가예산을따로편성하거나예비비를통하여수수료부담을하고있다. 의정부의경우일반운

영비에서수수료비용을지출하고있다.

<표5> 가맹점방식에의한지방세 납부현황( 2 0 0 1년)

(단위: 건, 천원)

계 6 8 5 6 8 , 9 6 3 1 1 6 , 7 3 8 , 0 4 3

서울 - - -

부산 - - -

대구 - - -

인천 - 8 , 7 9 7 2 , 0 7 9 , 4 9 1

광주 - - -

대전 - - -

울산 5 2 4 , 9 6 1 3 , 6 0 4 , 0 0 0

경기 2 0 2 3 0 , 5 1 3 6 2 , 1 1 7 , 0 0 0

강원 1 6 1 0 4 , 6 1 5 1 8 , 5 6 7 , 1 1 1

충북 3 6 , 5 7 4 1 , 7 8 9 , 0 9 4

충남 5 6 8 , 5 4 1 1 2 , 8 0 8 , 5 6 1

전북 7 1 2 , 4 4 8 1 , 6 1 7 , 5 9 3

전남 7 6 , 2 9 1 8 8 8 , 1 4 1

경북 1 7 , 8 0 7 9 1 9 , 4 2 4

경남 - - -

제주 4 9 8 , 4 1 6 1 2 , 3 4 7 , 6 2 8

시도
구분 시군구수 건 수 세 액

주: 시군구수는2 0 0 2년2월기준이며인천서구, 부평구(가맹점방식)는현재시행하지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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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셋째, 분납이가능하므로목돈부담이해소(최장1 8개월)되고, 넷째, 동사무소등

으로수납창구가다양화되어납세자의납세편의성이증진된다.

지방자치단체측면에서의장점으로는첫째, 체납이발생하기보다는납세자가카드로납기

기일내에세금을납부하면세입을조기에확보할수 있어서자금이용및 활용이가능하며,

둘째, 세입의조기확보로이자수익
4 )

이 발생하며, 넷째, 체납발생에따른독촉장발송, 재산

<표6> 연도별카드수납현황(의정부시)

(단위: 건, 천원)

1 9 9 7 2 2 0 , 7 4 5 3 4 , 1 0 0 , 6 7 8 3 , 1 4 4 6 1 0 , 0 0 8 1 . 4 1 . 7

1 9 9 8 2 5 0 , 1 4 0 3 8 , 2 4 9 , 5 2 0 1 1 , 0 6 7 2 , 3 4 3 , 7 0 2 4 . 4 6 . 4

1 9 9 9 2 6 9 , 8 7 2 3 8 , 6 3 2 , 4 9 4 8 , 2 9 6 1 , 6 9 4 , 9 5 5 3 . 0 4 . 3

2 0 0 0 2 9 6 , 2 1 0 4 0 , 3 4 7 , 0 1 4 1 7 , 1 9 6 3 , 3 8 3 , 6 7 0 5 . 8 8 . 3

2001. 7월말 1 7 4 , 7 5 3 1 1 , 9 8 5 , 4 4 6 1 4 , 5 2 1 2 , 9 9 5 , 8 9 2 8 . 3 2 4 . 9

부과건수및금액 카드수납건수및금액 비율(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표7> 카드수납세목세액단계별납세자현황(의정부시)

(단위: %, 명)

계 2 4 7 , 8 1 4 1 7 5 , 4 0 6 7 0 . 8 7 2 , 4 0 8 2 9 . 2

재산세 8 4 , 3 7 5 7 8 , 2 7 9 9 2 . 7 6 , 0 9 6 7 . 3

종합토지세 7 9 , 7 7 4 7 4 , 5 8 6 9 3 . 5 5 , 1 8 8 6 . 5

자동차세 8 3 , 6 6 5 2 2 , 5 4 1 2 6 . 9 6 1 , 1 2 4 7 3 . 1

계( A ) 1 0만원이하( B ) B / A 1 0만원초과( C ) C / A

자료: 2000 지방세표

<표8> 카드납부자중 일시불대 할부납부자 현황(의정부시)

(단위: %, 천원)

2 0 0 0 3 , 3 8 3 , 6 7 0 1 , 2 9 6 , 6 8 7 3 8 . 4 2 , 0 8 6 , 9 8 2 6 1 . 6

2 0 0 1 2 , 9 5 5 , 8 9 2 1 , 1 2 6 , 7 1 4 3 8 . 1 1 , 8 6 9 , 1 7 8 6 1 . 9

수납금액( A ) 일시불( B ) B / A 할부( C ) C / A

자료: 2001년도카드사별가맹점수수료청구자료인용( B C외5개사)

4) 3개월환매체예금시1% 이자수익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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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및 압류에따른우편요금, 인건비등 징수비용이절감된다.

가맹점방식에의한지방세납부방식의단점으로는첫째, 현재가맹점 수수료인수납금액

의 1 . 5 ~ 2 . 0 %를 예산에서지급해야하며, 둘째, 고지서1매당1매의전표를발행, 승인, 청

구 및 수납함에따른업무량이증가하며, 셋째, 가맹점계약에 따라신용카드조회기설치에

따른추가적인비용이발생한다는점이다.

나. 카드론방식

카드론 방식에 의한지방세 납부방식은가맹점 방식의 문제점을해결하고자일부지방자

<표9> 2001년도9월말 현재카드수납금액별 일시및 할부비율(의정부시)

(단위: %, 천원)

3 , 1 8 4 , 2 5 5 1 7 9 , 8 8 0 9 6 2 , 3 8 9 1 0 3 , 6 1 5 1 , 9 3 8 , 3 7 1

1 0 0 % 5 . 6 3 0 . 2 3 . 3 6 0 . 9

수납금액 1 0만원이하 1 0만원초과 1 0만원이하 1 0만원초과
일시불 일시불 할부 할부

자료: 2001년도가맹점수수료청구자료인용( B C카드사외5개사)

<표10> 연도별카드수납수수료율대 이자율 비교(의정부시)

(단위: %, 천원)

1 9 9 7 6 1 0 , 0 0 8 1 . 5 3 . 2 1 . 7 4 . 3 2 . 8

1 9 9 8 2 , 3 4 3 , 7 0 2 2 1 . 7 - 0.3 2 . 2 0 . 2

1 9 9 9 1 , 6 9 4 , 9 5 5 2 1 . 3 - 0.7 2 . 0 0

2 0 0 0 3 , 3 8 3 , 6 7 0 2 1 . 2 - 0.8 1 . 7 - 0.3

2 0 0 1 2 , 8 7 0 , 2 3 3 2 1 . 1 - 0.9 1 . 6 - 0.4

카드수납 수수료율 환매체이자율

금 액 ( A ) 3개월( B ) B - A 4개월( C ) C - A

자료: 의정부시연도별세출예산부, 농협중앙회의정부시출장소

가맹점방식은가맹점계약에따라조회기를설치해야하는비용문제와, 가맹점수수료를지방자치단

체에서부담해야하고, 고지서1매당1매의전표를발행, 승인, 청구, 수납함에따라업무량이증가하

는단점이있으며,  근무시간내에조회기가설치된은행점포나, 동사무소등에서만수납이가능하여

납세자의불편을초래하는등의문제가 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자카드론방식을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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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서도입하였다. 즉, 가맹점방식은가맹점 계약에따라조회기를설치해야하는비

용문제와, 가맹점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해야 하고, 고지서 1매당 1매의 전표를

발행, 승인, 청구, 수납함에따라업무량이증가하는단점이있으며,  근무시간내에조회기

가 설치된은행점포나, 동사무소등에서만수납이가능하여납세자의불편을초래하는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자카드론방식을도입하였다. 

정부도 가맹점 방식의 지방세 납부방식을지양하고 카드론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

세법시행령제7 3조 제2항을개정하여2 0 0 0년 1월1 2일 신용카드사도수납대행기관으로지

정할수 있도록하였다. 

카드론방식의장점으로첫째, 가맹점계약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수수료부담이없고, 둘

째, 납세자가일시적인자금사정의어려움으로체납자가될 가능성을방지할수 있다는점을

들 수 있다. 즉, 카드론방식에의해대출금을분납할수 있어서자금부담을분산시킬수 있

으며, 체납할경우부담해야하는취득세,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신고납부지방세에대한

<표11> 카드론방식에 의한지방세 납부현황( 2 0 0 1년)

(단위: 건, 천원)

계 5 7 1 1 , 4 6 1 2 , 3 1 5 , 8 9 9

서울 2 5 8 , 0 2 4 1 , 4 6 6 , 5 3 5

부산 - - -

대구 8 1 6 4 1 6 , 9 6 4

인천 8 1 , 6 3 4 5 7 0 , 6 2 4

광주 5 5 6 3 3 8 , 4 5 0

대전 - - -

울산 - - -

경기 3 1 6 5 7 1 , 0 0 0

강원 1 6 9 2 0

충북 - - -

충남 2 2 8 9 5 7 , 7 1 7

전북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5 6 1 6 9 3 , 6 8 9

제주 - - -

시도
구분 시군구수 건 수 세 액

주: 시군구수는2 0 0 2년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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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카드론방식에 의한지방세 납부현황(서울시)1 )

(단위: 건, 원)

합 계 3 7 , 7 2 2 , 3 4 0 6 , 9 6 0 , 1 1 3 , 0 5 2 8,024    1 , 4 6 6 , 5 3 5

취득세 1 , 0 4 4 , 5 5 2 1 , 0 3 8 , 3 2 7 , 6 6 2 143    1 9 6 , 0 4 6

등록세 3 , 0 7 3 , 3 5 9 1 , 7 4 1 , 2 1 6 , 6 8 6 0 0

면허세 7 0 9 , 3 1 2 1 5 , 2 9 8 , 5 5 8 0 0

주민세 5 , 2 0 4 , 2 9 6 1 , 4 9 4 , 1 8 2 , 1 4 8 10 7 1 2

재산세 2 , 0 8 6 , 3 0 4 2 0 4 , 6 4 3 , 9 5 8 211 1 4 , 6 0 7

자동차세 4 , 2 0 4 , 7 6 7 4 1 6 , 2 8 6 , 9 1 4 1 , 6 5 7 1 9 9 , 3 3 2

농업소득세 4 7 5 , 3 9 2 0 0

종합토지세 1 , 9 8 9 , 4 2 9 4 4 5 , 3 3 8 , 6 3 9 1 6 3 1 6 3 , 4 1

도시계획세 4 , 0 1 1 , 2 7 7 2 7 7 , 5 3 6 , 8 3 3 3 7 4 1 6 , 7 2 2

공동시설세 1 , 9 7 4 , 3 7 7 9 2 , 8 1 6 , 3 8 4 2 1 1 4 , 8 3 9

사업소세 9 1 , 1 7 1 1 2 8 , 4 4 7 , 1 7 9 1 1 2 5

지역개발세 1 3 , 2 0 3 5 6 6 , 1 6 2 0 0

지방교육세 1 2 , 1 6 5 , 0 6 9 942,344,477  2 , 0 3 9 6 5 , 0 6 1

체납세 1 , 1 5 5 , 1 7 7 1 6 3 , 1 0 3 , 0 6 0 3 , 2 1 5 9 5 2 , 7 5 0

총수납건수 총수납액
카드론 카드론

수납건수 수납금액

주: 기준일은2001. 1. 1~2001. 12. 31

자료: 서울시

<표13> 가맹점방식과카드론방식의 비교

특 징 카드전표발행방식 장·단기신용대출

수수료 1 . 5 ~ 2 % 없음(단, 대출이용자가1 2 ~ 1 5 %의

대출이자부담)

처리매체 이지체크, 카드전표발행등수동처리 인터넷사이트를이용한전자이체

처리절차 고지서발송→납세자가수납처(동사무소, 고지서발송→납세자가카드사홈페이지

은행등) 방문→수납처에서신용카드조회· 방문→신용조회·승인(전자이체)→대금청구

승인·전표발행→대금청구

당사자별이해관계 자치단체: 수수료부담 납세자: 자금융통, 대출이자부담

카드사: 수수료수입 카드사: 대출이자수입

시행시군구및 6 8개시군구 5 7개시군구

2 0 0 1년도실적 5 6 8 , 9 6 3건1 , 1 6 7억원 1 1 , 4 6 1건2 3억원

가맹점방식 카드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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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의 가산세부담을해소할수 있다
5 )

. 또한인터넷, 전화등을이용하여언제, 어디서나납

부가가능하며, 무장표수납에따른인력과업무량이대폭감소하는장점도있다.

카드론방식의단점으로는납세자는신용카드를이용한물품구입의경우처럼결제일까지

무이자이용은할수가 없고대출이나할부이용에따른이자를부담해야한다는것이다.

다. 할부납부방식

할부납부방식은「지방세의신용카드납부제도」의 하나의 대안으로서울시가 2 0 0 2년 4월

1일 최초로 도입하였다. 의정부시가최초로 가맹점 방식으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제도를도입한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동 방식을채택하였다. 하지만행정자치부

는 가맹점방식은 수수료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해야하기때문에지방재정에부담을 주고

형평성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동 방식을지양할것을권고하였다. 그후지방세도신용카드

로 납부할수 있도록해야한다는납세자들의요구와행정자치부의지침을절충하는방안으

로카드론방식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카드론 방식의 지방세 납부제도는 인터넷을 통하여만 납부가 가능하여 인터넷에

익숙하지않은납세자의이용이부진하여하나의대안으로서울시에서할부납부방식에의한

지방세납부방안을도입하였다. 즉, 이는일시적인자금사정의어려움으로세금을기간내에

납부할수 없어서무거운가산세를추가로부담해야하는납세자와지방세를분할하여납부

하기를원하는 납세자를 위하고, 납세자에게다양한 납부방법을제공함으로써납세자가자

신에게유리한납부방법을선택할수 있도록하기위하여도입하였다. 

서울시의납세자들은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하고자할 경우카드론방식이나할부납부

방식을선택할수 있도록하고있다. 카드론방식으로세금을납부하고자하는주민은서울

시의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에접속하여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LG카드를소지한 납세

자는자치구 세무부서를방문하여신용카드로납부할 수 있다
6 )

. 서울시는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신용카드승인단말기설치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으며, 추후주민자치센터및 은

행수납점으로확대할예정이다.

할부납부방식에있어서도수수료는카드납세자가부담해야하며, 납세자는일시불및 할

부구분 없이기간의이익에대한수수료를지급해야한다. 즉, 신용카드로물품을구입할경

5) 일반적인고지서를납기내납부하기못하면5 % (연 6 0 % )의가산금을물게된다.

6) 현재는L G카드를소지한납세자부터우선실시되나점차확대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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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는 달리, 지방세를일시불로납부하더라도결제일까지기간의 이익( 2 3 ~ 5 7일)에 대한

수수료를납세자가부담해야한다
7 )

.

카드론 방식의 지방세 납부제도는인터넷을 통하여만납부가 가능하여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의이용이부진하여하나의대안으로서울시에서할부납부방식에의한지방세납부방안을

도입하였다. 납세자의입장에서보면할부납부방식으로납부하는것이수수료측면에서신용카드

의현금서비스나카드론방식에비하여유리하며, 할부기간이짧을수록더욱유리하다.

<표14> 카드론및 카드할부납부방식의장·단점비교(서울시)

대 상 - 신용상태가좋은모든납세자 - LG카드소지자

수수료 - 연1 2 ~ 2 5 % - 연1 1 ~ 1 7 %

장 점 - LG카드미소지자도납부가능 - 여러건의세금을1회로승인납부

- 인터넷에의하여납부함에따라가정또는 - 전세목의지방세납부가능

사무실에서납부가능 - 카드결제납세자의인지도높음

단 점 - 납부확인이필요한등록세납부제한 - 납세자가구청방문납부

- 여러건의지방세납부시불편, - LG카드소지자만납부가능

건건이인터넷대출승인 - 신용카드수납담당공무원필요

- 인터넷대출에대한인지도가낮음.

카드론납부방식 카드할부납부방식

7) 신용카드로물품구매시일시불로결제할경우에는카드사용자가별도의수수료를부담하지않는다.

<표15> 신용카드납부수수료율비교(서울시)

(단위: %)

1개월 1 1 . 0 0 . 9 2 1 4 . 0 1 . 1 7 2 3 . 8 1 . 9 8

2개월 1 1 . 0 0 . 9 2 1 4 . 5 1 . 2 1 2 3 . 8 1 . 9 8

3개월 1 4 . 0 1 . 1 7 1 7 . 0 1 . 4 2 2 3 . 8 1 . 9 8

6개월 1 5 . 5 1 . 2 9 1 7 . 0 1 . 4 2 2 3 . 8 1 . 9 8

1 2개월 1 6 . 5 1 . 3 7 1 9 . 5 1 . 6 3 2 3 . 8 1 . 9 8

2 4개월 1 7 . 0 1 . 4 2 1 9 . 5 1 . 6 3 2 3 . 8 1 . 9 8

할부 할부납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개월수 연 월 연 월 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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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입장에서보면할부납부방식으로납부하는것이수수료측면에서신용카드의현

금서비스나카드론방식에비하여유리하며, 할부기간이짧을수록더욱유리하다.

할부납부방식의장점은, 카드론방식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지만, 할부납부

방식은인터넷에익숙하지않은납세자들도신용카드승인단말기를이용하여세금을 납부

할수 있다는것이다. 또, 등기용납부확인서발급등의이유로인터넷납부가불가능한등록

세및 과태료등도납부가가능하며, 가맹점계약에따른카드수수료의부담이없으며, 일시

적인현금부족시에도지방세를할부로납부할수가있어체납요인이감소하는장점이있다

<표16> 100만원할부납부와체납시 시민부담경감예(서울시)

(단위: %, 원)

1월 5 . 0 5 0 , 0 0 0 0 . 9 1 7 9 , 1 7 0 △4 0 , 8 3 0

2월 6 . 2 6 2 , 0 0 0 1 . 3 7 5 1 3 , 7 5 0 △4 8 , 2 5 0

3월 7 . 4 7 4 , 0 0 0 2 . 3 3 3 2 3 , 3 3 3 △5 0 , 6 6 7

6월 1 2 . 2 1 2 2 , 0 0 0 4 . 5 2 1 4 5 , 2 0 8 △7 6 , 7 9 2

1 2월 1 8 . 2 1 8 2 , 0 0 0 8 . 9 2 8 8 9 , 3 8 5 △9 2 , 6 1 5

2 4월 3 2 . 6 3 2 6 , 0 0 0 1 7 . 7 0 8 1 7 7 , 0 8 3 △1 4 8 , 9 1 7

개월수
체납시가산금 할부납부시부담금

경감액
가산금융 추가부담액 수수료율 부담액(수수료)

[그림 2] 할부방식에의한신용카드납부처리흐름도

①납부고지서발급

②카드결제서
(지방세납부)

⑥납부자금청구

⑦납부자금이체

납 세 자 구 청

카 드 시금고

세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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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방향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지방세 납부제도는 납세자와 수납기관 양측에 많은 장점이 있

는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자금의 어려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납부함으로써 체납시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서도 납세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지방세 납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있다.

첫째,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방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여신전문금융

업법」을 개정하여 수수료 부담에 관한 법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국

세에서 가맹점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 9조 제3항

에 의하여“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미 많은 자치단체가 가맹점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2 0 0 1년 8월 가맹점 방

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에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필요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항

에 의하면“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카드론 방식에 의한 세금 납부의 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6조제2항에

의하여 자금의 융통업무를 할 수 있어서 별문제가 없으나, 가맹점방식의 경우 논란이 있

을 수 있다. 

둘째, 가맹점방식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로세

금을 납부함에 따라 납기연장의 혜택을 보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

가맹점 방식은 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로세금을 납부함에

따라납기연장의혜택을보는납세자가수수료를부담해야하는것이당연하다. 신용카드이용수

수료를 자치단체가부담하는 것은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에 조세수입을지출하는 것으로 조세의

지출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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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다. 신용카드이용수수료를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에 조세

수입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세의 지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민으로부터징수되는 지

방세는 주민복지 향상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에 사용되어지는 중심적 재원이다. 신

용카드 납부자의 경우 현금납부자에 비하여 대금결제기간이 최대 5 3일까지 연장되며,

분납 등의 편익이 발생하므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이 당연하다. 신용카드 수

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경우 실제 징세처리비 이외에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

담하게 되어「징세비 최소화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신용

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

야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정부가 신용카드회사

에 수수료( f e e )를 지불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원칙을 고수

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결

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하여 납세

자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신용카드 납부방식에 따른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맹점 방식에서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카드론 및 할부구매 방식에서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신용카드 납부방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의 원칙과 일관성이 결

여되어 있다. 카드론방식도 신용카드 소지자를 위한 대출방식이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입의 경우처럼 최장 5 3일까지의 수수료부담 면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으며, 신용

상태에 따라 연 1 2 . 0 ~ 2 5 %까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할부납부방식에서는 일

시불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도 납세자가 결제일까지의 기간의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에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

사용자는 최장5 3일까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않다.

넷째, 가맹점 방식의 도입에 있어서도 세금 납부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

도 도입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납부일자를 신용카드 서명일(전표발행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납일(자금결제일)로 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으나, 외국의 예에서는

우체국 소인날짜(Postmarked Date)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납

부일자를 카드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 편의 측면과 외국의 예를 감안하

여 우리도 카드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예산회계법을 개정

하거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결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앞당기

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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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의신용카드납부실태및정책방향 ▶▶

향후 납세자 중에서 인터넷세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국세·지방세 전자납

부방안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에의한 국세·지

방세 납부방안도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제도 및 법규 측면에서 잘 보완

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전화, ATM 등을이용한 자금이체에

의한방법도 활성화할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2 0 0 2년 4월부터 납세자가세무서에방문

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HTS(Home Tax Service)제도는이러한 측면에서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된다
8 )

.

향후납세자중에서인터넷세대의비중이점차증가함에따라서국세·지방세전자납부방안을다

양화하여납세자의편의성을제고해야할 것이다. 신용카드에의한 국세·지방세납부방안도각

각의특성과장단점이있으므로이를제도및 법규측면에서잘 보완하여활성화될수 있도록해

야할것이다.

8) HTS(Home Tax Service)제도를통하여 전자민원증명,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신고, 전자우편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 환급사실등을안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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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재정활동의다양화와 사회보장등 새로운 재정수요의출연으로, 기금과특별회계는

일반예산과는분리되어특정사업을 중점적으로관리·지원하는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정

의 정책목적을담당한다는측면에서는기금과특별회계간에차이가 없지만기금은 특별회

계에비하여상대적으로운영의자율권을많이보장받아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에 경기부양과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재정압박이 발생

하자, 최근정부는그 동안느슨하게운영되었던기금운용에대한통제를강화하기시작했

다. <표1 >에서볼 수 있듯이앞으로의기금운용방향은운용의통제수준을 일반예산과거

의 동일한수준으로끌어올려, 기금운용에정부의영향력을강화하려는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운영면에서 자율권이 더 많이 보장되어 왔었는데 앞으로

기금에대해서도일반예산과동일한수준으로통제한다면기금과특별회계의경계선이모호

해지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점이생긴다. 만일기금과특별회계의경계가없어진다면, 즉

기금을특별회계로전환한다면회계상복잡성을줄이고, 재원을더효율적으로운영할수 있

을지를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반대로기금운용이특별회계와유사해진다고하더라도특

별회계와분리하여운용되어야하는당위성을뒷받침할수 있는논거는무엇인지생각해보

아야한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비교분석

全 澤 勝 전문연구위원( t j u n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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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기금과 특별회계간의 유사성과차별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기금과 특별

회계의 통합을 비롯한 기금운영의 개선방향에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또한 미국의 기금

운영현황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기금운영에주는시사점을생각해보기로한다.

정부재정활동의다양화와사회보장등새로운재정수요의출연으로, 기금과특별회계는일반예산

과는분리되어특정사업을중점적으로관리·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 왔다. 특정의정책목적을

담당한다는측면에서는기금과특별회계간의차이가없지만기금은특별회계에비하여상대적으

로운영의자율권을보장받아왔다.

<표1> 최근기금관련통제의 변화

기금관리기본법제정 - 기금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기본법( 2 0 0 1년1 2월국회통과)

지출운용범위축소 - 주요사업지출단위의자율적인지출운용의범위를지출의5 0 %에서3 0 %로축소

기금지출분류체계개선 - 지출의성격과성질에따라7가지로구분하여지출의분야별통제를용이하게함

신규사업의추가제한 - 신규사업은기획예산처장관의협의를거쳐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서만추진할수있음

신규사업으로인한 - 신규사업의추가로인한지출의증가를다른사업의지출감소로상쇄하기위한PAYGO 

지출증가통제 시스템의적용을검토

국회심의강화 - 2002년부터시행예산과동일한수준의국회의심의를받음

기타기금관리강화 - 2002년부터공공기금과기타기금의통합, 기타기금에대한관리·감독의강화

•기금관리국의신설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수립시기획예산처와협의만하던것에서협의와조정으로강화

기금관리기능강화 •기금운용계획서의국회, 대통령승인의보고책임이기관소관부처의장에서기획예산처

장관으로이전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 - 부담금신설과부과요율변경시에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등사전심사가의무화, 

부담금신설과규모증가의최소화기대

기금운용의변화 내 용

자료: 기획예산처보도자료, 「새해부터달라지는기금제도의주요내용」, 2002. 1. 4.

기획예산처보도자료, 「기금제도개혁본격추진」, 2002. 3. 5.

기획예산처보도자료, 「기금자산의유동화증권( A B S )발행확대검토」, 2002. 5. 14.

기획예산처보도자료, 「기금의투명성·효율성제고를위한기금과목구조개편주요내용」, 200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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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과 특별회계의 비교분석

1. 법률적비교

우리나라예산회계법제9조에서특별회계는“국가에서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보유하여운용할때, 기타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

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때에법률로써설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동법제7조

에서는기금에대해“국가는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

한하여 법률로써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기금관리기본법

의 제3조에서“기금관리주체는당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기금을관리·운용하

여야한다”라고규정하여기금운영이특정사업에제한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미국의경우재정지출은일반회계(general funds), 특별회계(special funds), 공기업회계

(public enterprise funds), 정부내거래(intergovernmental funds), 재정성기금( n o n -

revolving trust fund)과기업성 기금(revolving trust fund)
1 )

으로구분된다. 이중에서 다

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는계정을기금으로분류한다. 첫째, 예산법상으로기금즉, ‘Tr u s t

F u n d’로 명명되어야한다. 둘째, 법에의해서지출이특정사업에제한되어야한다. 특별회

계도기금과마찬가지로예산법상으로특정한목적에만사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

특별회계와기금의법률상차이는명칭이틀리다는것뿐이다.

우리나라와미국은법률적인측면으로만은기금과특별회계를구분하기어렵다. 단지, 우

리나라는일반예산(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포함)의증액없이특정사업을지원하고운영의

자율권을확보하기위해서기금이설치되는경우가많았다. 미국의경우에도, 자율적으로재

정을운영하면서사업을집행하기위한목적으로기금이설치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우

리나라와달리특이한점은기존의 일반회계를통해서재원을 충당하던사업들을기금화하

려는시도가꾸준히있었다는사실이다
2 )

.

1) 기업성기금은회전기금이라불리기도한다. 기업성기금은정부가기업적인활동을통해서얻은수입으로운영재원을조달하

는기금을뜻한다. 기업성기금이외에 기타일반적인재정지원을하는기금은사업성 기금이라불린다. 하지만, 모든기금이

정부의‘사업’을집행하는것이고, 이들기금의지출성격이일반예산을통한지출과유사하여‘재정성기금’이라부르는것이

적절하다.

2) 구체적인내용은전택승( 2 0 0 2 )을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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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상의처리(budgetary treatment) 비교

우리나라는기금을특별회계, 일반회계와분리하여별도의‘기금관리기본법’을 두고있다.

1 9 6 1년 기금제도가처음도입된이후1 9 9 4년에기금관리기본법을제정하여기금만을중점

관리하고있다. 또한지출분류에서도특별회계와는차이가있다. 기금의과목구조는기본적

으로예산분류를따르도록되어있지만, 지출의분류는기금운영주체가정한다
3 )

. 따라서지

출을임의로 분류하여기금운영주체가원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늘리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종전의 기금과목구조에는성격이 상이한 경비가 혼재되어있어기금

관리주체의자의적인기금운용에따른문제점을안고있었고일부기금은주요항목이과도

하게포괄적으로설정되어있어방만하게사업을집행할소지가있거나, 너무세분화되어기

금 운용의신축성을제약하여왔다. 그래서최근기획예산처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

하여기금의사업을 기금운영비, 경상사업, 융자사업, 자본지출, 의무지출등으로 구분하였

다
4 )

. 이러한분류는특별회계와일반회계의분류방식보다더상세하다.

미국의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동일한법으로관리하며가장기본이되는법은

1 9 9 0년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이다. 매년국가예산의근간이 되는대통령

의 예산안( P r e s i d e n t’s Budget)에는각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 모든 계정을

보고한다. 또한예산의과목구조면에서기금과특별회계는차이가없다. 미국의예산분류는

단위사업이예산분류상의항을구성하고기금과 특별회계에관계없이단일혹은여러개의

항을가지고있다. 그리고항의성격과기능을규정하는항 코드에서는사업주체인주무부처

와 부서, 항의경제적기능을나타내는관, 재량적지출과의무적지출의분류, 예산내편성

여부등이공통적으로적용된다. 

미국과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일반예산과분리하던기금을예산의틀 안으로끌어오는

예산회계법제9조에서특별회계는“국가에서특정한사업을운영할때, 특정한자금을보유하여운용

할때, 기타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

때에법률로설치할수있다”고, 제7조에서는기금에대해“국가는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

을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로써특별한기금을설치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3) 물론기획예산처와의합의를거친다.

4) 기획예산처보도자료, 「기금의투명성·효율성제고를위한기금과목구조개편주요내용」, 200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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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과도기적으로기금운용에 대해더 구체적이고강력한 통제수단을사용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앞으로기금이일반예산과통합되어관리된다면 과목구조도통일될수 있을

것이다. 이과정에서사업지출의상세한분류등 일반예산의통제를상위하는통제가가해지

는측면도있다.

3. 독립적인재원여부

우리나라와미국은 특별회계지출을 위해서 따로마련해 놓은재원이 없다. 즉, 특별회계

는 일반예산과마찬가지로매년필요한재원을국회의심의를통해배분받는다. 반면기금은

쓰고남은재원을 여유자금으로보유하여 이를미래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연금성기금이가장대표적인예라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기금여유자금의운영은아직완전히자리를잡지는못했다. 기본적으로는기

금의여유자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에위탁되어재정투융자나타기금의재정을지원하는데

쓰인다. 이와더불어연기금을비롯한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운영하여수익성과안정성을

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2 0 0 1년 1 2월 1 2일에발족된 투자풀은예탁규모가 2조원에 이르

렀다. 또한정부는현재국민주택기금과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에서제한적으로실

시하고 있는기금자산의유동화증권발행을 여타기금으로 확대·추진하는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5 )

.

미국의 경우에도 재원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기금과 특별회계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방지기금( Violent Crime Reduction Trust Fund)은기금만의 특정 재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재원을충당하기때문에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서는이를기금으로분류하지않는다. 또한이러한여유자금이부족한재원을충당하기위해

쓰인예는많았다. 1992년부터1 9 9 8년 사이에 미국의의료보험기금은부족한의료비의지

출을감당하기위해서그 동안미국 재무부채권에투자해둔여유자금의일부를재원으로충

당하였다. 1970년대중반에서1 9 8 0년대초에 걸쳐서 부족한 사회보장연금지급액을 재무

부채권을처분하여충당한것도한 예이다.

미국은기금의여유자금을재무부의채권에투자하도록하고있고
6 )

, 기금은매년5% 이상

5) 기획예산처보도자료, 「기금자산의유동화증권( A B S )발행확대검토」, 200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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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자를투자수익으로받는다. 일부기금은재무부채권에의투자자금을그대로보유하거

나 재무부채권이외의다른곳에투자하기도한다.

이러한 기금의 여유자금은재정의 장기적 목표 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금은예산

단년도원칙때문에발생하는문제, 즉일반예산으로감당하기어려운재정수요와불확실한

미래에대비하는기능을한다. 따라서여유자금의존재는지출과수입의연계를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수단이다. 또한기금이여유자금없이, 특별회계와마찬가지로매년예산편성에

의해재원마련이된다면재원의부담자가미래의수혜에대해서확신하기가어렵다. 즉, 기

금의 여유자금 보유는 잉여자금으로의역할뿐만 아니라 기금이‘lock-in spending’으로의

기능을하는데 필요조건이다.

4. 특정 재원의 여부

일반회계는목적세를통하지않은수입을재원으로하며, 특정목적이아닌일반적인정부

활동을뒷받침하는데 사용된다. 반면기금과특별회계에는특정목적의지출을위한재원을

마련하기위한목적세와부담금등특정재원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7 )

.

우리나라의총 5 8개 기금( 1 9 9 9년 기준) 중 목적세나 부담금 등의특정 재원을 운용하는

기금은3 9 %에 달한다. 그밖에연금이나보험금으로유지되는기금까지합하면, 전체기금

의 절반정도가특정재원으로부터의수입을기반으로하고있다. 이러한비중은특별회계에

서는좀더높게나타나전체특별회계중 목적세나부담금으로운용되는경우가절반에이르

며, 연금과보험료를수입으로하는것까지포함하면그비중은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와미국은특별회계지출을위해서따로마련해놓은재원이없다. 즉, 특별회계는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매년필요한 재원을국회의 심의를 통해배분받는다. 반면기금은 쓰고남은

재원을여유자금으로보유하여이를미래의지출에사용할수있다. 국민연금과같은연금성기금

이가장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6) 미연방법(U.S.C) 9702의코드3 1에규정되어있다. 물론예외적으로의회의승인하에재무부채권에투자하지않고계정에

그대로남겨두는경우도있다. 

7) 본고에서의미하는목적세와부담금의범위는넓다. 예를들어, 목적세는없지만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경우특정물질의

제조업자및수입업자로부터징수하는수입금으로재원을조달하여특정재원이있는것으로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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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기금중 특정재원여부(개수기준) 

[그림 2] 특별회계중 특정재원여부(개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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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목적세의분포는미국의기금과특별회계에서도유사하다. 미국재정에서목적

세를통해재원을마련하는사업은기금에골고루분포되어있다.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목적세, 부담금, 연금등은사업의지출과수입을연계하는수단

이다. 그러나이를통해서 기금과 특별회계는지출과 수입의 연계성 정도가 거의동일하거

나, 오히려특별회계의지출과 수입의연계성이높다고판단하기에는아직이르다. 다음절

에서는목적세의부담여부뿐만아니라, 지출의수혜자와재원의부담자의관계를더욱면밀

히살펴보고자한다.

일반회계는목적세를통하지않은수입을재원으로하며, 특정목적이아닌일반적인정부활동을

뒷받침하는데사용된다. 반면기금과특별회계에는특정목적의지출을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

한목적세와부담금등특정재원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그림 3] 목적세의계정간분포(미국의경우, 개수기준)

자료: OMB, Budget Appendix,1 9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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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출과수입의 연계성

기금에있어서그 수입과지출의연계성은정치경제학적으로기금의존재이유를설명하는

중요한논거중의하나이다. 일반예산의경우는수입과지출간에시간적인괴리가있어현

재의재정부담이미래의수혜로이어질지가불확실하기때문에국민들이나이해집단도현재

에 쉽게희생하려하지않는다. 반면기금은 이러한시간적인불일치에서오는합의도달의

어려움을해결할수 있다. 즉, 기금은재원을따로마련해놓고, 그지출의목적을분명히규

정함으로써이러한불확실성을제거할수있다
8 )

.

우리나라의경우, 전반적으로기금이특별회계에비해서지출과수입의연계성이높다. 예

를 들어, 국민연금은수혜자가수입의일정부분을적립하여나중에연금의형태로돌려받는

것으로수혜자와부담자가동일하다. 물론재정성기금들은연금과보험성기금에비해서지

출과수입의 연계가 불분명한경우가 많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경우는 목적세인 교통세가

재원의일부를차지하지만궁극적으로수입은일반회계의전입금에의해서결정되며, 이세

입에서의각각의지출계정
9 )

에 대한예산의배분은예산심의과정에의해서결정되기때문에

지출과수입간의연계성이미약하다
1 0 )

. 재정특별융자특별회계의경우그 수입은기금의여

유자금으로하지만, 지출은재원이부족한기금이나기타재정지출을지원하는데 쓰이기때

문에지출과수입간연계는매우미약하다. 

미국도전반적으로기금의지출과 수입의연계성이높다. 예를들어사회보장기금은근로

자가부담하는사회보장세로재원을충당하며, 이는근로자의연금지급에사용된다. 특히기

업성기금은기금의상업적인운영을통해서수익을얻고이를다시기금의운영에투입하므

로지출과수입의관계가매우 밀접하다.

특별회계의경우에도 목적세로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출과 수입의 연결고리가강한편

이기는하나기금에비해상대적으로약하다. 예를들어, 특별회계인농산물유통구조개선기

금(Funds for Strengthening Markets, Income, Supply)은관세의3 0 %를 재원으로하고

있지만, 농산물의유통체계를개선하는데 쓰인다. 또한, 특별회계인엘크힐기금(Elk Hills

School Lands Funds)은해양석유매장지의판매대금인데 캘리포니아 교사연금의 연금비

8) 자세한내용은전택승( 2 0 0 2 )을참조하였다.

9) 교통시설특별회계는도로, 철도, 공항, 광역교통, 항만의계정으로이루어져있다. 

10) 교통시설특별회계에대한논의는김정훈( 2 0 0 2 )을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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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사용되고있다.

요약하면, 목적세나부담금의수적인측면에서는기금과특별회계간에큰 차이가없지만

이를통한지출과수입의연계라는측면에서는기금이특별회계에비해서우월한것으로보

인다. 그이유는다음과같이분석할수 있다. 첫째, 특별회계는설립의도부터지출과수입의

연계측면에서제약을받지않은경우가많다. 즉, 특별회계에는일반회계의연장선으로보

아 여러부처와관련되어있어단일부처에서관리하기어려운지출을하나의계정으로관리

하기위한계정이많다
11 )

. 둘째, 앞에서지적된 바와같이특별회계는여유자금을운영하지

않기때문에지출과수입을연계시키는것은재원의부담자와의합의를도출하기위한유용

한 방법이아니다. 따라서지출과수입을연계할필요성도적다.

6. 기금과특별회계의 중복성

미국의경우, 유사한지출이라도경우에따라서특별회계나기금으로분류되어지출이이

루어진다. 예를들어환경보호국의유해물질기금(Hazardous Substance Superfund)은기

금이고, 에너지부의핵폐기물기금은특별회계로편성되어있으나, 양자모두유사한목적세

를 재원으로하며, 유해물질의처리라는유사한기능을하고있다. 또한, 기금인군인생명보

험기금(National Service Life Insurance)과일반회계인 군인보험( S e r v i c e m e n’s Group

Life Insurance)은참전용사의부담으로운영되며, 참전용사에게생명보험을제공한다는점

에서동일하다.

물론이러한지출의목적과해당계정간에일관성이없는것은기금과특별회계에만국한

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국제멸종동물보호기금(Multinational Species Conservation

F u n d )과 멸종동물보호기금(Cooperative Endangered Species Conservation Funds)은

일반예산의경우는수입과지출간에시간적인괴리가있어현재의재정부담이미래의수혜로이

어질지가불확실하기때문에국민들이나이해집단도현재에쉽게희생하려하지않는다. 반면기

금은이러한시간적인불일치에서오는합의도달의어려움을해결할수 있다. 즉, 기금은재원을

따로마련해놓고, 그지출의목적을분명히규정함으로써이러한불확실성을제거할수있다.

11) 예를들어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계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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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멸종위기에처한종을보호하기위한사업에사용되지만, 전자는일반회계, 후자는특

별회계로분류되어있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는 특별회계와기금의 지출내용이분명히 구분된다. 예외적으로도

로교통안전관리기금(공공기금)과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는모두 교통안전교육에 중

점을둔다는점에서동일하다. 또한양곡관리특별회계는양곡의수요와공급을조절하는등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일부유사한기능을하고있다. 

7. 지출의기능 비교

기금과 특별회계의지출을 기능별로분류해 보기위해서 기금과 특별회계의경제적인기

능과성격을규정하는장과관에대해서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총 5 8개 기금( 1 9 9 9년 기준)을기능별로보면사회보장기능이가장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밖에도상공업, 농림수산업, 문화및 관광기능이큰 부분을차지한다.

반면, 특별회계는기금보다 여러 기능에 걸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4] 기금의기능별 분류(개수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기금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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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비해서사회보장의비중이줄어든반면수송및 통신과농림수산업의비중이높게나

타났다
1 2 )

.

이를지출액대비로비교해보면, 기금에서는국민연금등 거대한사회보장성기금이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지출이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교통시설특별회계, 철

도, 통신시설특별회계등으로수송및 통신의지출이가장큰 부분을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총 5 8개 기금을기능별로보면사회보장기능이가장큰 비중을차지한다. 그밖에도

상공업, 농림수산업, 문화및 관광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특별회계는기금에 비해서 여러

기능에걸쳐서지출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기금에비해서사회보장의비중이줄어든

반면수송및통신과농림수산업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12) 이러한특별회계의다기능은특별회계에서복합적인기능을수행하는재정투융자와국유자산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

리특별회계를제외하더라도거의변화가없다.

[그림 5] 특별회계의기능별분류(개수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참고자료』, 1999, 2000.

기획예산처, 『결산개요』,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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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금의기능별분류(지출액기준)

[그림 7] 특별회계의기능별분류(지출액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기금백서』, 2000.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참고자료』, 1999, 2000.

기획예산처, 『결산개요』,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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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금과 특별회계의기능차이는, 일반예산에서사회보장적지출에 대해서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과 특별회계가일반예산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여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사회간접자본에의투자기능을하고있다는점을반증하고있

다. 특히앞에서도지적한 바와같이사회보장성지출은장기적인계획이필요하고이를뒷

받침할수 있는여유재원이필요하다. 따라서단년도계획을중심으로하는일반예산과특별

회계에서는집행하기어렵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기금은 사회보장성기능을 주로담당한다. 그러나우리나라와

는 달리의료보험( M e d i c a r e )이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과는기능적으

로 분리되어있어서의료보험과사회보장기금을합한사회보장성기능의비중은우리나라의

이러한기금과 특별회계의기능차이는, 일반예산에서사회보장적지출에 대해서지속적이고안

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과특별회계가일반예산의보완적인 기능을 하여 대규모

투자가요구되는사회간접자본에의투자기능을하고있다는점을반증하고있다.

[그림 8] 미국재정성기금의경제적기능별 분포(지출액 기준, 1999년)

자료: OMB, Budget Appendix,2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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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비해서높다. 반면특별회계는주택개발과사법등이큰 비중을 차지하기는하지만,

우리나라와는달리기타기능도큰부분을차지한다. 

8. 지출의장기성 목표 여부

예산의지출은크게정부가장기적인국민과의약속을실행하기위한것과일반적인정부

의 활동을뒷받침하기위한것으로나눌수가있다. 일반적으로정부의장기적인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지출로는 사회보장지출이나연금, 교육관련 지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장기적인약속을달성하기위한지출로는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청소년육성기금등이있다. 특별회계에서는유일하게군인연금특별회계가이에

해당된다. 따라서기금이특별회계에비해서재정의장기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출을

많이담당하는것을알 수 있다. 

<표2 >에서는미국의회계별장기적정책목적의지출액을분석하였다. 미국의경우도재정

성 기금의 9 3 %가 장기적인 목표의 지출에 사용되었다. 장기적인지출의 대부분이 기금을

[그림 9] 미국특별회계기금의 경제적기능별분포(지출액기준, 1999년)

자료: OMB, Budget Appendix,2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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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이루어지며특별회계를통한지출은없다. 

Ⅲ. 기금과 특별회계의 분리와 통합에 관한 논리

기금과특별회계는정부활동의복잡화와다양화로인해필요성이인정되었다. 즉, 정부의

기업적활동이증가함에따라일반회계에국가의모든세입, 세출을포괄하여계상하는것이

재정수지를복잡하게만들뿐만아니라, 특정한사업이나자금의운용실적을정확히파악하

고 이를효과적으로통제하는것이어려워지는문제가 발생되자일반회계와구분되는별도

의 특별회계를운영해야하는필요성이증대되었다. 기금의경우도특정한분야의사업에대

하여지속적이고안정적인자금지원이필요한경우에설치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결국양

자모두원칙적으로일반회계를보완하는기능으로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설치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기금운용에 대한통제가 강화되어 있는상황이므로두

회계의분리또는통합, 개선방향을모색해보아야할 때이다. 통합의논리를살펴보기전에

분명히할 것은통합후의변화이다. 기금이특별회계로통합될경우가장중요한변화는기

금의여유자금이없어진다는것과, 특별회계와같은통제를받는다는점이다. 이를바탕으로

우리나라의경우, 정부의장기적인약속을달성하기위한지출로는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

립학교교직원연금, 청소년육성기금등이있다. 특별회계에서는유일하게군인연금특별회계가이

에해당된다. 따라서기금이특별회계에비해서재정의장기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출을많

이담당하는것을알수있다. 

<표2> 미국의회계별 장기적정책목적의지출액( 1 9 9 9년)

(단위: 10억달러)

재정성기금 1 2 0 9 8 3 9 1 6 7 7 1 7 1 8

특별회계 1 4 9 2 7 0 1 4 0

기업성기금 1 0 2 2 3 2 1 2

공기업특별회계 1 1 3 1 2 0 9 1 2 7 8

총계 3 9 2 1 , 1 5 2 9 2 8 9 3 3 7 2 8

수 입 지 출
개수

총액
장기적인정책목표

총액
장기적인정책목표

관련수입액 관련지출액

자료:OMB, Budget Appendix,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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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과특별회계의분리및통합의논리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1. 기금과특별회계의 통합 논리

첫째, 기금이일반예산이나특별회계에비해서정부의 특정사업재정지원에대한신뢰도

가 더 높다고주장하는경우가있다. 이런주장의 논거로기금과민간의거래에서의신탁기

금 간의유사성을비교한다. 그러나민간의신탁기금과는달리기금은예산관리당국과국회

가 법의제정을통해서만기금의부담금조정, 수혜대상과수준의조정등이가능하다. 따라

서 기금만이특별히재정지원에대한신뢰를더 포함하고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국방

에 대한지출은 일반회계에서지출되지만정부의 지속적인지출에대해서 의심하는국민은

없다.

둘째, 기금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이 특별회계에 비해서 강하

다. 이는‘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된다는측면과, 지출과수입의 연계로 정부와국민간의

합의를도출할수 있는유용한수단이라는측면에서는그 순기능이인정된다. 그러나이러한

밀착관계는정부의지출이 특정이해집단이나특정산업과 연결되어운영의 투명성을저해

할 수 있다. 이러한기금이특별회계로통합된다면예산과같은통제를 받아이해집단의영

향력을줄일수 있다. 

셋째, 중요한통합논리중의하나는기금의여유자금에있다. 기금은당해연도에지출되지

않은재원을여유자금으로운영하여이자수입을얻거나다른기금을지원하기도한다. 우리

나라의경우공공자금관리기금을통해서기금및 체신예금등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

이를재정융자등의공공목적에활용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여유자금이본래기금의재

원 조성목적과는다르게쓰이는경우가많다는점이문제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기금수

지 흑자규모의 확대로재정수지의건전화를꾀하고있다. 그러나가장이상적인기금운영

은 불확실한 미래의 지출수요를 제외하고 당해연도의 지출을 충족시킬 정도만을 재원으로

거두어들이는것이다. 그대표적인예가미국의고속도로기금(Highway Trust Fund)이다.

휘발유세의일부를목적세로하는이 기금은지출과수입을거의일치시켜서, 통합반대론자

들의논리를성공적으로반박하였다. 따라서기금이필요이상의여유자금을보유하는것은

기금을특별회계로통합하는데 힘을실어준다.

넷째, 기금의여유자금운영은 정부의 재정정책에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기금의여유자

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이전되어 재정투융자나다른기금등으로 예탁된다. 따라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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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금의예탁은예탁하는기금측면에서는지출로, 공공자금관리기금측에는수입(조성)으

로 계정되어, 결국양자가상쇄된다. 또한, 기금의재원이부족할경우는타기금의지원이나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이모든거래는 정부

내 거래로서로상쇄되어없어진다. 따라서기금의명목상의여유자금만으로기금의재정적

건실도를판단할수 없다. 기금의예상되는지출을정부가재정적으로뒷받침할수 있는지의

여부는재정전체의건실성에달려있다. 다시말해, 일부기금에서여유자금이발생할시에

기금의재정이건실한것으로판단되어기금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혁의추진이늦추어

질수 있다. 

2. 기금과특별회계의 분리논리

첫째, 기업성기금의경우특별회계로분리되어져야하는이유중의하나는회계의처리방

식에있다. 기업성특별회계의경우정부의기업적활동에의한수입에서그 활동을위해지

출한손익만을계정한다. 그러나기금은 운영의 자율성이일반예산이나특별회계에비해서

보장되고, 특정산업이나이해집단과관계되는경우가많아, 그운영의투명성문제가있다.

따라서기금운영을투명하게하기위해서는수입과지출을명확히구분하여계정하는기금

의회계처리가바람직하다.

둘째, 장기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재정지출의경우에특별회계를통해서지출하는것은

효율적이지못하다. 특별회계와같이여유자금의운영없이예산의배분에만의존한다면, 장

기적인계획에따른지출을하기가어렵다. 또한여유자금없이는불확실한미래의재정수요

가요구될경우에사업의지속성이상당한위협을받을수 있다. 

셋째, 사업에 따라서는 운영과 지출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장기적인

목표를추진하는기금의경우, 정권교체등으로인한경제정책의변화와정치적인영향력으

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사업의내용이기술적이고, 전문지식을요구하는경우에기획예산

처 등의관리기관이기금운용을일일이통제하기가어려워기금운영주체가일정한도내에

기금은수입과지출의연계성이특별회계에비해서강하다. 이는‘수익자부담원칙’에부합된다는

측면과, 지출과수입의연계로정부와국민간의합의를도출할수있는유용한수단이라는측면에

서는그 순기능이인정된다. 그러나이러한밀착관계는운영의투명성을저해할수 있다. 기금이

특별회계로통합된다면예산과같은통제를받아이해집단의영향력을줄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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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율적으로기금을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Ⅳ. 결론 및 정책방향

기금중 불확실한미래의 재정수요에대비하기위해서 여유자금이필요한 사회보장성기

금이나보험성기금을 제외하고는특별회계로전환할 수 있다. 일부정치적 목적이나, 중앙

부처의재량권확보목적, 특정이해집단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재정성기금은특별회계

로 편입되거나사업의목적이달성된경우폐지되어야한다. 특별회계로전환할경우통제가

쉽고, 재정을방만하게운영할수 있는여지를줄일수 있어서효과적이다.

사회보장성기금과 같이여유자금이반드시 필요한 기금의 경우는 충분한 여유자금이유

지될수 있도록하는제도적인장치가필요하다. 즉, 여유자금의운영이정치적인불안이나

경제상황의변동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는장치가필요하다. 반면, 모든기금에대해서공

통적으로지출되는항목- 기금운영비등 - 에 대해서는기금운영주체의도덕적 해이를방

지하기위해일반예산에준하는통제가필요하다.

기금 운영의 자율성은 단지 재정적인 고려에서 탄력적인 지출한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한정해서는안된다. 기금운영의자율성을지출한도의자율성으로만규정하는경우, 기금운

영주체의방만한 운영만을 조장하고, 그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금운영의자율성은재정집행의금전적인측면만이아니라, 집행시기측면과권한및 이에

동반하는책임적인측면이모두갖추어져야한다. 기금이특별회계와구별되는본래적인특

징은이러한 모든자유권들이보장될 때 빛을바랄수 있다. 예를들어미국의일부기금은

사전계약체결권한(contract authority)이있어예산이 결정되기이전에도시기적절하게지

출을수반하는재정활동을할 수있는 권한이있다.

기금과특별회계를구분하여정의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기금은장기적인재정정

책의목표수행을담당하고특별회계는일반예산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을어떤형

태로든지명시하는것이유용하다. 이는향후단순한재정성기금이설립되는것을방지하는

역할을할 수 있으리라보인다. 이와함께, 현재의기금과특별회계간의기능과지출내용의

구분은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금의여유자금활용은기금의성격에따라다른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 사회보장성기

금이나보험성기금은궁극적으로정부의국민에대한장기적인약속이다. 장기간에걸쳐서

이루어지는정책은어떤특정한목표달성뿐만이아니라, 수혜자의전반적인후생향상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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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따라서이들기금의여유자금은정부의재정활동에사용될수 있다. 반면, 단기적

인 정책목표가주인재정성기금의여유자금은장기에걸쳐사업의효과가나는것이아니므

로해당사업의재원으로만쓰여지는것이바람직하다.

앞으로기금과특별회계에대한논의가어떤방향으로진행되든지간에한 가지는분명하

다. 즉, 기금중 지출과수입의연계를통해국민의합의에바탕을둔 기금, 일반예산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재정지출을 하는 기금은 앞으로도 기금으로 유지·발전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러한기준은앞으로의기금의통·폐합과특별회계로의귀속을결정하는데 있어서중

요한잣대가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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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미래의재정수요에대비하기위해서여유자금이필요한사회보장성기금이나보험성기

금을제외하고는특별회계로전환할 수 있다. 일부정치적 목적이나, 중앙부처의재량권 확보목

적, 특정이해집단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재정성기금은특별회계로편입되거나사업의목적

이달성된경우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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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 인하 등 대폭

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졌고 2 0 0 3년 균형재정

복귀와 공적자금 상환계획 등을 감안할 때 세수

감소를초래하는세법개정이어려운상황에서올

해에도세제개편안이발표되었다. 

금년도 세법개정의 특징은 지난해에 이어 중

산·서민층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을계속하는한편기업경쟁력강화와동북아비즈

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과세불공평을초래하거나지원의실효

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과세의공평성을제고하면서세입기반도넓혀나

가도록하고있으며, 합병등을통한새로운변칙

상속·증여에대한증여의제범위를확대하는등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과세를강화한것도특징으로들수 있겠다.

이하에서는올해 세제개편안의주요내용과 특

징을살펴보고그에대한평가를해보고자한다.

Ⅱ. 세법개정의주요내용및 평가

1. 소득세 : 중산·서민층 지원 및 근로소득공

제한도 확대

중산·서민층등을 위한조세지원 강화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한도가현행

3 0 0만원에서6 0 0만원으로대폭상향되었는데이

는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중산·서

민층주거생활의안정을지원하기위한목적이다.

또한 연 급여의 1 0 %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

드와 직불카드 금액의 2 0 %를 소득공제할 수 있

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 0 %로 상향 조정한 것도 눈에

기 획

2 0 0 2년도 세제개편안의주요 내용과평가

韓 相 國 연구위원( s k h a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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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대목으로서직불카드사용을 활성화하기위

한 조치라고하겠다. 

한편 금년도 세법개정 보완대책으로 봉급생활

자의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지출등과같은특별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는 봉급생활자의

2 0 0 2년도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표1> 중산·서민층지원확대및근로자소득공제확대

현행제도 개정(안)

○이자상환액공제한도확대

–연 6 0 0만원

○직불카드이용금액공제한도확대

–30%  

○농업기반공사에양도할경우

–면제대상자경기간5년으로단축

○임업용기자재에도면세유공급

○실제로소득공제받은금액만과세

–가산세 2 %

○의료비공제한도확대: 500만원

○교육비공제한도확대

–대학생: 500만원

–초·중·고생: 200만원

–유치원생이하: 150만원

○보험료공제한도: 100만원

○ 이자상환액소득공제

–3 0 0만원한도

○ 신용카드, 직불카드이용금액소득공제:

–연급여10% 초과금액의2 0 %

○8년이상자경농지양도소득세면제

○농·어업용기자재에면세유공급

○개인연금저축중도해지

–연 2 4 0만원불입금전액과세

–가산세5 %

○의료비공제한도: 300만원

○교육비공제한도

–대학생: 300만원

–초·중·고생: 150만원

–유치원생이하: 100만원

○보험료공제한도: 70만원

중

산

서

민

층

지

원

소
득
공
제

확
대

금년도세법개정의특징은지난해에이어중산·서민층과지방경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을계속하는한편

기업경쟁력강화와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위한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과세불공평을초래

하거나 지원의실효성이낮은비과세·감면을단계적으로축소하여과세의 공평성을제고하면서세입기반도

넓혀나가도록하고있으며, 합병등을통한새로운변칙상속·증여에대한증여의제범위를확대하는등고액

재산가의변칙적인상속·증여방지를위한과세를강화한것도특징으로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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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연간 2천억원 정도의 근로소득세수가 감

소할것으로예상되어당장내년부터시작되는공

적자금원리금상환부담등을감안하여각종비과

세및 감면제도를축소해세수를최대한확보한다

는올해 세제개편의취지와배치된다는지적도제

기되고있다. 

금년도 소득세 분야 세제개편안중 또 하나 중

요한항목은자산소득의부부합산과세에대한헌

법재판소의 위헌결정(기혼자의 차별대우가 혼인

과 가족생활의보장을규정한헌법제3 6조 제1항

에 위반됨이 주된 논거)에 따라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되고개인단위과세로전환된다는것이다. 이

에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도부부합산기준

4천만원에서개인별4천만원으로변경된다. 정부

는 지난1 9 7 4년부터 부부간 명의이전을통한누

진세부담회피사례를 방지하기위하여자산소득

에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를도입하여, 이자·배

당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금액과관계없이 부부합

산제도를적용해왔으나이번에폐지하게된 것이

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특성상, 이번 결정을

통해서구제받을수 있는납세자는금년5월말까

지 과세표준을신고하지않거나현행법규정에도

불구하고부부가별도로과세표준을신고한뒤 세

무당국으로부터아직과세결정을받지않은납세

자에 그친다. 즉 이들은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되

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의하면, 불합리한세법에따라조세를신고납부하

고 불복기간을놓친성실한납세자는구제받을길

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구제되는납

세자의범위를 확대하는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

된다.

2. 법인세: 기업경쟁력강화 등에대한 지원

국가간의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인하

했거나 인하를 추진하는 국가가 다수 있지만, 우

리나라의법인세세율은O E C D국가중에서상대

적으로높은편이아니기때문에균형재정복귀와

공적자금상환계획등을감안하면추가적인세율

인하는 어렵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인세

분야에서의금년도세법개정안은 이와같은 관점

에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중소기업및정보

화투자 등에 대한 지원,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보완, 그리고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육성하

기 위한지원제도확충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우선중소기업및 정보화투자등에대한지원제

도로서는현행1 9개 업종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

면 적용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관광

사업등 9개업종을추가하였는데이는감면제도

간 불균형을해소하고서비스업에대한세제상지

원을강화한것으로해석된다.

또한 기존의 대상업종인의료업 중에서 개인의

원을제외한 것은근로소득자등과의 과세형평성

을 감안한것이라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를 확대한 것은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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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등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공해방

지시설등의수도권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허용

한 것은수도권 경제력 집중 효과가 적고외부효

과가크다는점을반영하는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로서는법인전환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대상을사치성서비스업

을제외한모든업종으로확대하는한편,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요건완화 및 정리계획인가등에

의한채무면제익과세특례범위를확대하였다.

한편이번세제개편에서는동북아 비즈니스중

2 0 0 2년도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국가간의조세경쟁으로인하여법인세를인하했거나인하를추진하는국가가다수있지만, 우리나라의법인세

세율은O E C D국가중에서상대적으로높은편이아니기때문에균형재정복귀와공적자금상환계획등을감안

하면추가적인세율인하는어렵고또한바람직하지도않다. 법인세분야에서의금년도세법개정안은이와같

은 관점에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중소기업및 정보화투자등에대한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제도보완,

그리고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육성하기위한지원제도확충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표2> 신설된경제특구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요건

–제조업: 5천만달러이상

–물류업: 3천만달러이상

–관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등: 2천만달러

•종합휴양, 종합유원시설업: 

3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1천만달러 이상, 

고용규모1 0 0명이상

–물류업: 1천만달러이상

–관광업: 1천만달러이상

–투자규모관계없음.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지

역으로지정, 지원

–법인세: 7년간100%, 그후3년간50% 감면

–관세·특소세·부가세: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5년간100%, 그후

3년간50%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수준지원

–법인세: 3년간100%, 그후2년간50% 감면

–관세: 연구개발용품 및 수입자본재에 3년간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3년간100%, 그후

2년간50% 감면

○현행고도기술 수반사업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

에포함하여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지원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산업등

대규모

외국인투자

중규모

외국인투자

첨단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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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가

<표 2 >에서와 같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국적 지

역본부 유치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

국인 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 0 %에서 4 0 %로 확

대하는등의조치도이루어졌다.

3. 상속·증여세: 변칙 상속·증여방지를위한

제도보완

금년도세제개편안에서는상속·증여세와관련

하여 현행 세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고액자본

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가 강화되었다.

우선특수관계자로부터주식대신자금을제공받

아 당해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주식을양수하는방법으로세부담을회피하는사

례를방지하기위해상장시세차익과세범위를확

대하였다.

또한 재벌2세가 그룹 주력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비상장법인의주식을취득후당해주력사와

합병을통해상장하는방법으로세부담을회피하

면서기업을승계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상

장사와의합병을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대한과

세제도를 신설하였고,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증여의제규정을신설한것도모두최근증가

하고있는변칙상속·증여행위에대처하기위한

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일련의이러한조치는일부규정만조금

만 회피하면과세를 피할수 있어서 선언적인조

문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부의변칙 상속·증여

행위를유형별포괄주의적용대상확대라는방식

으로 해결하려는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

되는문제를생각하지않을수 없다. 따라서유형

별 포괄주의적용대상확대보다는주식에대한자

본이득과세를 강화하거나 합병에 있어서 과세특

례를적용하는기준을강화하는방식등으로해결

함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또한국제적인조류

가 상속세의폐지와축소를지향하고있음을상기

할 필요가있다.

이외에도상속·증여세법과관련하여상속·증

여재산중 금융재산비중이확대되는추세에맞추

어 주식등유가증권에대한평가제도를개선하는

것 등은바람직하다.

4.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조정을 통한 세입

기반확충

2 0 0 2년 6월말현재1 4 9개의다양한조세감면

제도가운용되고있고총 감면규모는1 4 . 2조원에

이르고있는실정이다. 지나친조세감면은과세기

반을약화시키고조세의형평성과중립성을훼손

시키게된다.

이에 따라지난해에 이어올해에도 비과세·감

면을단계적으로축소하여세원은 넓히고세율은

낮추는방향으로의조세체계개편이계속되고있

다. 이와 같은방향에서 올해 일몰시한이도래하

는 1 7개의 감면제도 중 지원목적이 달성된 제도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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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 0개를 폐지하고, 4개를 축소하여 연장하였

다. 일몰시한이도래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중복

지원되거나지원의 실효성이낮은제도를정비하

는 차원에서 기부금이월공제제도 등 불요불급한

감면제도3개도폐지하기로하였다. 이와같은비

과세·감면제도의 축소·조정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은 바람직하며, 특히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새로운 세금으로국민들의조세

부담을 높이기어려운 현재의상황에서현실적인

선택이라고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조세의 형평

성 제고를 위한일몰조항의최소화라는중장기적

인 세제개편방향과도합치한다. 다만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제도는 조세 혜택이라기

보다는 기간과세로인한문제점을완화하기위한

조치이다. 따라서일몰기한도래를원인으로이를

폐지하기보다는 외국의 입법례처럼 모든 법인에

게 적용되는영구적인규정으로전환함이바람직

하다고판단된다.

한편경제적여건의변화를수용해서현행1 0 %

로 되어있는임시투자세액공제율, 연구·인력개

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을각각7 %로 축소조정하고있는데, 국제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의 투자 부진과 그에 따른

성장잠재력의약화문제등이있으므로이는재고

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Ⅲ. 맺음말

금년의 세제개편안은 소폭의 개정에 그쳤는데

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개편되었던세법이 이제

는 어느정도법적 안정성을찾아가고 있기때문

으로여겨진다.

최근에 많이 거론되던 세목의 단순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조정, 알기쉬운세제의구축, 부가

가치세제의정비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 현

안 과제들은비록시간이많이소요되는부분이지

만 금년에도 손보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넓은세원, 낮은세율’, ‘국제기준에부합하는조

세’, ‘비과세·감면의 축소’등 전체적인 방향은

중장기적인세제개편방향과부합된다고하겠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의끝부분에 제시한 알기쉬

운 소득세법, 디지털 시대 부가가치세제의 전면

2 0 0 2년도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비과세·감면제도의축소·조정을통한세입기반확충은바람직하며, 특히공적자금의상환재원마련과관련

해서새로운세금으로국민들의조세부담을높이기어려운현재의상황에서현실적인선택이라고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조세의형평성제고를위한일몰조항의최소화라는중장기적인세제개편방향과도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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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연결납세제도의도입및 인적회사과세제도

도입방안연구등에따른향후의 세법개정이기

대된다. 이와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제도인파트너십과세제도의도입도필

요하다고판단된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인적회

사의활성화를위해서필요하기때문이다.

향후의 세제개편은 빈도와 개편내용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더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빈

번한세제개혁은경제주체들로하여금 미래에또

다른세제개혁의우려를 초래하여앞으로 시행될

세법에대한신뢰도를감소시킬가능성이크기때

문이다. 또한다른세법개정이나세제개혁에대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형태를 유발하므로 세

제개혁의효과도충분히얻기가어렵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잦은세제개편은부분적으로불확실

성을유발하고, 이와같은불확실성은세제개편에

따른적지않은 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는측면도

있다. 따라서향후의세제개편은연중행사가아니

라세계화와국제화의시대적변화에부합하는중

장기적인관점에서새로운틀을디자인하고개편

하는것이되어야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를포괄

하는새로운세제를구상해야할 것이다. 즉국세

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세목의단순화, 재산세제

의 혁신, 목적세의 축소조정 및 징세행정의통합

등 다각적인노력이있어야할 것이다.

기 획

금년의세제개편안은소폭의개정에그쳤는데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개편되었던세법이이제는어느정도법

적안정성을찾아가고있기때문으로여겨진다. 향후의세제개편은연중행사가아니라세계화와국제화의시대

적변화에부합하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새로운틀을디자인하고개편하는것이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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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 9 2년에설립되어그 동안체계적인연구를통

하여 우리나라의조세·재정정책 수립을 다각도

로 지원해온한국조세연구원이어느덧 개원1 0주

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조세연구원이 있기

까지여러 방면에서도와주신전임원장님들과직

원들그리고관계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감사

의 말씀을전합니다. 지난1 0년간우리 경제는많

은 변화를겪어왔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1 9 9 0년

대 말 갑작스러운외환위기를맞아어려운고비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일부에서는개방화·세계화를지적하기도합니다.

그러한시각이일면 타당성을가지고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제우리경제가다시과거의폐쇄경제로

돌아갈수는없습니다. 글로벌화는이제확실한세

계경제의추세라고하겠습니다.

세계화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의활성화, 출산율의감소에따른인구

의 고령화 등은전세계가 공통으로 겪고있는 경

제 패러다임의변화라고하겠습니다. 이러한경제

환경의 변화는 각국의 조세제도에도심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조세경쟁은

각국의 세율인하경쟁을유도하기도 하고, 전자상

거래의 발전은 기존의 조세개념으로는커버하기

어려운영역을만들고있습니다. 고령화와복지수

요의증대는향후재정안정에심각한영향을미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세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

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동아시아삼국은지리적으로

가깝고한자문화권에속하여서로유사한사회환

경을 갖고있는 동시에또 각기 독특한특징을갖

고있기도합니다. 경제적인면에서본다면거대한

인구와시장을가지고있는 중국은세계적인불황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왔으며, 일본은

장기적인경기침체를겪고있습니다. 한국은금융

위기를극복하면서다시안정적인성장을하기시

작하였습니다. 이들세나라는이제세계화라는변

화의 물결에 대응한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이들세 나라가함께모여글

로벌 시대세제개혁의방향을논의하는장을 마련

함으로써서로의이해를증진시킬수 있다고생각

합니다. 또한이러한기회는지역경제협력을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되기도합니다.

이러한목적으로저희한국조세연구원은오늘일

본 히토츠바시대학 총장이자 일본정부 세제조사

회 회장이신 石弘光 박사와 중국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이신 王朝才 박사를 비롯한 양국의 저명한

재정학자들과 우리나라의 재정학자들을 모시고

「Global 시대동아시아의세제개혁방향」이라는주

제로 국제심포지엄을개최합니다. 오늘의모임이

세나라간서로의이해를증진시키고, 앞으로세제

정비와 행정개혁에있어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

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모임이세나라를돌아가면서지속될수있

었으면하는것이저의바람입니다.

바쁘신데이렇게참석하시어자리를빛내주신내빈

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개 사 宋大熙 한국조세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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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경제동향과앞으로의 세제운용방향

尹 鎭 植 / 재정경제부차관

1. 인사말씀

존경하는송대희원장님그리고내빈여러분! 

한국조세연구원의 뜻깊은 개원 1 0주년을 진심

으로축하드리며, 아울러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

고 이 자리에참석해주신내빈여러분께깊은감

사를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과 조세부문의

이론적틀과정책대안을제시함으로써정부의선

진세제마련과합리적인조세정책수립에크게기

여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한국조세연구원여러분들의노

고를진심으로치하드립니다. 

국민의정부는지난4년반동안온 국민과함께

노력하여외환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고, 금융·

기업·공공·노동등 4대 부분의 구조조정과 개

혁을성공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최단기간내에국가신용을

A등급으로 회복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1 9 9 7년

의경제위기를가장성공적으로극복한나라로평

가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아직도 구조조정의 지속,

경제체질 강화, 대외경쟁력제고 등과 같은적지

않은과제들을갖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2. 최근의경제동향 및 전망

세계경제동향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지난 7월 급락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있는가운데달러환율도소폭강세로전환되는등

금융시장이전반적으로안정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는

점차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한편, 일본및유로경제는수출주도의경기회복

을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미국의 경기불안 여파

로본격적인경기회복은다소지연될전망입니다. 

일본은 금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1 내지 0 %로

전망하고 있으며, EC는 유로지역 3 / 4분기 성장

률을 당초 1 %에서 0.6 내지 0 . 9 %로 하향 조정

하고있습니다. 

국제유가는미국의이라크공격가능성, OPEC

의 증산 불투명 등으로 공급불안 우려가 가중되

어, 8월 들어배럴당 2 6달러대로상승하는등 불

안한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국내경제동향및정책방향

최근 우리경제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국제

유가불안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수출·투자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면서 회

복세를지속하고있습니다. 

기조연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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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성장세를 주도하였던 소비와 건

설투자가 안정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증가하고설비투자가회복세를보이고있

어 당초 전망했던 6 %대 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국경제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대내적으로는주식시장이부진하고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 거시정책과부문

별 대책을 신중하면서도탄력적으로운영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

장의 신뢰가 계속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금년은 국민의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해

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운용은 지난 4년반 동안 추진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노력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여, 그동안추진해온경제개혁을완수하는

데 중점을두어추진하겠습니다. 

3. 세제운용방향

그동안의세제및세정개혁성과

내빈여러분! 

그 동안의세제면에서의성과를보면국민의정

부 출범 이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대폭적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근로소득공제

확대, 특소세과세대상 축소등 봉급생활자와 중

산·서민층의세부담을경감해왔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에대한 종합과세도 재시행하는

등 그동안제기된주요개혁과제의추진을완료하

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넓은세원, 낮은 세율’의 원

칙하에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법

인의특별부가세를폐지하였습니다. 

세정면에서도 국세청의 조직을 전면개편하여

종전의세목별조직을납세자중심의기능별조직

으로전환하고 1개의 지방청과 3 5개의 세무서를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신설, 전화세무상담센

터 개통 등 납세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

니다.

내년도세제운용방향

내년도 세제운용은 그 동안의 대폭적인 세제개

편이잘 정착되도록보완조치를마련하는데 역점

을 두면서, 공평과세실현과 균형재정 달성을 위

한노력도함께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우선,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의정보화투자를촉진하여기

업경쟁력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주택자의주택구입시차입금 이

자에대해소득공제금액을상향조정하고, 기업의

정보화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확대할것입니다. 

둘째, 비과세·감면축소를통해세입기반을확

충하고, 공적자금·S O C·사회복지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원활히뒷받침하도록할것입니다. 

셋째, 합병등 자본거래를통한새로운 변칙상

속·증여에대한증여의제범위를확대하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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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도록 하

겠습니다. 

넷째, 경제의대외개방화추세에맞추어국제거

래관련 조세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

로개선할것입니다. 

이를위해 외국과세당국과의금융정보 교환기

능을강화하고이전가격과세제도등을개선하겠

습니다. 

다섯째, 경제여건변화에부합되지않는기업규

제를완화하고각종제도를국민편의위주로개선

할것입니다. 

끝으로, 납세편의 제고, 세제간소화 및 세제선

진화를위해2 0 0 4년 시행을목표로소득세법, 부

가가치세법등의정비를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세제운용방향

내빈여러분! 

최근 경제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새로운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근본적인세제개혁에대한요구가커

지고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그 동안의세제개편을안정적으

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탄련적으로마련, 추진해나갈것입니

다. 

정부는‘넓은세원, 낮은세율’, ‘경쟁력있는세

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를 중장기 세제운용

의 기본방향으로삼아지속적인세제·세정개혁

을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 맺는 말씀

내빈여러분! 

우리나라가 I M F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에 있어

‘건전재정’은 무엇보다큰 역할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대

내적인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재정의건

전성유지가매우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제와 세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

다도막중하다고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재정 및 조세정책의싱크탱크로

서 한국조세연구원이시의에 맞고효과적인정책

대안들을많이개발하여정부의 조세정책수립과

세제및 세정개혁추진에 실질적인도움을 줄 수

있기를바랍니다. 

오늘이 심포지엄이활발한토론을통하여발전

적인세제개혁방안을도출해낼수있기를기대하

며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국내외 내빈 여러분

께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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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ing Tax Reform in Japan

石弘光/一橋大총장, 일본정부세제조사회회장

1. 세제개혁의기본전제와 배경

일본의 중장기( 1 0 ~ 1 5년)적인 세제개혁방안은

다음과같은4가지기본전제를바탕으로하고있

다. 첫째, 장기불황에빠진일본경제를회복시키

기 위하여조세감면등을통한단기적인경기부양

보다는 중장기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세제개혁은두 가지목표를가지고있는데, 그하

나는 경제-사회의 변화와 세제를 조화시키는 것

이다. 1950년에샤우프(Shoupe) 박사에의하여

구축된일본의세제는사회의변화를따라가지못

하였다. 예를 들면, 고령화의 진전이라든가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 등이 그것이다.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 특별공제는성 무차별적인사회적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목표는 정부

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1990년초

의 버블붕괴후 일본정부는지출증가와조세감

면을통하여 수차례의경기부양정책을실시하였

으나, 효과는없고 앞으로 고령화 등 재정수요에

대비한수입구조를가지고있지못하다. 셋째, 정

부지출의축소와행정개혁을전제로하였다. 이러

한 개혁이없이국민들에게만세부담을지울수는

없다. 넷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나,

단기 부양에도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조치를 미래의부담과 연결시켜중장기적

인계획과부합하게하였다. 

일본이2 1세기를맞아직면하고있는중요한두

가지경제환경변화는고령화와재정적자이다. 일

본의 노인부양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 0 0 2년 현재 일본의 노인부양비율은 다른 선진

국을앞질렀으며, 2025년에는1 . 9명의 노동인구

가 1명의노인을부양해야한다. 일본의재정적자

도 심각하다. 1990년초부터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정책들때문에재정적자와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도 일본의 재정적자는 3 4조

엔이며, GDP 대비부채비율도1 9 9 1년부터급속

히 증가하기시작하여현재1 4 0퍼센트로서G 7국

가중에가장 높다. 

2. 세제개혁의내용

세제조사회의 세제개혁은‘형평성, 중립성, 단

순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이‘넓은세원,

낮은 세율’이다.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소득세의 경우, 수많은 공제와 면제가

세원을잠식하고있으므로비과세및 감면의축소

가 관건이다. 법인세의경우 수차례 세원을 넓히

고, 세율을낮춰왔다. 1989년에도입된소비세는

전형적인넓은세원, 낮은세율의세제이다. 상속

세의경우누진도가완화되기는하였으나아직도

제1주제발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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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7 0 %는 과도하다. 따라서 현행의 세제

는세원의공동화라고부를정도로과세기반이부

실하다. 조세부담률 2 3 %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수준이며, 근로자의2 5 %가 면세자이고, 기

업의 7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상인의

60% 정도가소비세납부를 면제받고있으며, 상

속세 납부 비중도 5 %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원을넓히기위한노력이절실하다. 

일본의 세제개혁은다음과 같은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소득세의경우, 과세구간

의수를 단순화시키고, 최고세율도인하할필요가

있다. 또한2 0개가넘는각종공제및 감면을 줄

여야할 것이다. 배우자공제, 근로소득공제, 퇴

직금공제, 연금공제등을없애고세원을넓혀야

할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은 이미 다른 나라에

비견될 정도로 낮추었다. 지방세등 나라마다 제

도가다르기때문에직접적인비교가다소어렵다

는 것을감안한다면일본의 법인세율은단기적으

로는더 낮출필요가 없다. 그것보다는지방법인

세의신설을생각해볼 수 있다. 기업들이지방자

치단체의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7 0 %의 기업들

이 법인세를내지않는것은문제가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이윤에서 이윤, 자본및 기타 부가가

치의가중평균으로바꿔기업의크기에따라지방

법인세를과세하는것이다. 그렇다면이윤을내지

못하는기업도공공인프라를사용하는대가로어

느정도의세금은내게 될 것이다. 

소비세는앞으로더 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될

것인데, 그렇게된다면세부담이골고루나눠진다

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소비세율( 5 % )은 국제적

으로낮은수준이기 때문에 향후두 자리수로인

상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세제의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받기위해서는현재3천만엔수준의면세

점을낮추고, 연간매출2억엔이하인간이과세자

를 폐지하거나축소해야할것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과거에증여받은재산에대하여납부한세액

을 차후 상속시 모든 상속재산을 합하여 과세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세대간의증여및상속이일찍이루어져

자식세대의주택구입이라든가소비증가가경제

의 활성화에도움이될 것이다. 

일본세제조사회는2 0 0 3년도세제개편을위하

여 개인소득세의 공제 및 감면을 통합 정리하는

문제, 기업크기에따라각 기업을지방에서과세

함으로써법인의 실효세율을낮추는 문제, R&D

투자의 유인을 증가시키는 문제,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는 문제,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면세점을 낮추는 문제및 부의세대간 이전을 보

다 이른시기에 일어나게 하는문제등에대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본소득

분리과세(dual income tax), 납세자번호 제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

이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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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郭泰元 / 서강대교수

우선 저는 이 자리에서 여

러분들에게 사회자로서 히토

츠바시 대학의 石弘光 총장

을 소개해 드릴수 있다는 것

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石弘光 총장이 얼마나 대단

한 분이신지에대해서는새삼스럽게말씀을드릴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石弘光총장은 키가그렇

게 큰 분은아닙니다만실제로 재정학 분야에 있

어서는 거인이며 일본의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라

고 말할만한분입니다. 

石弘光 총장께서는 저명한 재정학자로서 대단

히 많은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신바 있으며 훌륭

한 제자들도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石弘光 총장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 활동하고 있

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石弘光 총장님은 현재

명문히토츠바시대학의총장으로봉직하고계시

며 일본 정부 최고의 조세정책 자문기구인 일본

세제조사회의회장직을맡고계십니다. 

오늘은 일본세제조사회가건의한 일본의 세제

개편방향을중심으로발표를하실것입니다. 

全周省 / 이화여대교수

이 논문은일본정부의조세

개혁관련 위원회에서 여러

달 동안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조

세학자들이 관여하여 만든

제안이라 배울 것도 많았고,

또 유사한 조세문제들을 가지고 있는한국에 대

해서도시사점이적지않다고봅니다. 

이 논문은크게전반적인조세개혁의전략과각

조세베이스별 개선방안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선 개별 항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드리고, 전반적인조세개혁과제에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논문에나타난일본조세개혁의기본방향은과

세베이스확충과, 세율삭감이라는익숙한명제로

서,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비등 주요 베이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 방향에

대한이견은없습니다만구체적인개혁명분에대

해서는다소의문이있습니다. 

우선, 개인소득세 개혁 방안 중 가정주부의 일

반 공제및 특별공제가 이들의 근로의욕을저하

시키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실증적 논거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일을하지않는이유가과연가계소

득에 부과되는 공제 혜택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좀 강한 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에게공제

삭제로세금을올렸을때, 과연이들이거리로뛰

토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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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나가“이제근로의욕이더 생겼으니행복하다”

라고외칠지궁금합니다. 비효율감소나세수증대

의 다른 이유로 공제를 정비하는 것은이해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효과에 대한판단은 좀더 납득

할 실증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연금

소득이나 노인 공제의 문제도 같은 식의 논평이

가능하다고봅니다.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은, 소득 계

층간의유효세율평준화 경향이자칫상대적으로

저축성향이높은고소득자에게는세금삭감을, 소

비성향이높은중산층에게는세금인상효과를가

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요 진작이 필

요한일본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문제

점이있습니다. 

기업과세의경우, 지방정부의과세에서이윤대

신에 자산에 근거해 과세를 한다는 제안이 있는

데, 저의 생각으로는이는 통상 재산세를 둘러싼

귀착논쟁과비슷한문제를제기할수 있다고봅니

다. 논문의설명이자세하지않아모르겠지만, 전

지역에균등한세율을부과한다는것인지, 이러한

제도가기업의지역간이동을초래할가능성을고

려했는지등등의 과세근거에 대해더 설명이 필

요한것 같습니다. 

소비과세의 경우, 역진적이라는전통적인 비판

은다소 완화된상태입니다. 무엇보다소득과세의

누진율이 약해졌고, 또 소비가 소득보다 정확한

담세능력의측정치라는논리도 가능하겠지요. 다

만, 소비과세는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자연

현재의 일본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부가가치세 간소

화 기준이매우높고, 세율은매우낮다는문제도

시정될여지가크다고봅니다. 

논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본소득과세

의 경우이자소득이나자본이득에비해배당금이

높게과세되는경향은자본배분의왜곡과주식시

장 발달의억제를가져오므로시정되어야할부분

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 이모든조세개혁이세

입에대해중립적인지도묻고싶습니다. 

나아가, 조세개혁은 이해 관계 그룹의 동의를

얻는 것이매우 중요합니다. 결코선진적이라하

기 힘든일본의 정치체계와 관료체계를 고려할

때 조세개혁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이론적설득

이상의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劉 佐 / 중국국가세무총국세수과학연구소부소장

일본의 세제개혁과 관련해

서 1 0년에서 1 5년을 바라보

고 개혁을추진한다고하셨는

데 아주미래지향적이라고생

각을합니다. 

논문에서 지적하신일본세

제개혁의 두 가지 목표 즉, 세제와사회경제구조

의 적합성 문제그리고 정부를 위해안정적인재

원을마련하는 이 두 가지는 매우중요하다고생

각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일본경제의 여러 가지

면을종합해서세금을늘려야한다고하셨는데공

감합니다. 하지만우려되는것은일본경제가불경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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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이 그 많은 세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가한세부담

은 일본경제에더욱부담을 줄 수도있을것입니

다. 또한개혁에있어서는국내의상황은물론국

제정세의변화도감안해야합니다. 

정부지출의삭감과 행정관리의개혁이 바로 세

제개혁의필연적인요구라고하셨는데좋은말씀

이라고생각합니다. 만약세제개혁만강조하고다

른 개혁을소홀히한다면이러한세제개혁도올바

른 방향으로추진되지못할것입니다. 

일본 세제개혁에 있어서 공평성, 중립성, 단순

성을세제의기본적인방침으로정한것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생산성도 강조를 해

야 된다고봅니다. 물론이 생산성이라는것은앞

서 말한세 가지방침과는약간상충될수 있겠지

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이바로 경

제발전을촉진시키고세수를확대시킬수있는 것

입니다. 또한세수 징수·관리 수준의 제고와 징

수비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말하는 넓

은 세원과낮은세율이라는원칙도여기에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원칙은부가가치세라든가법

인세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칙은

사회의분배를공평하게하는역할도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 세율은 비교적

낮은편이고 개인소득세와상속세의비율은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제조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으로써납세자들의세원

과 세수입에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세수가 국

내 G N 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율을

약간증가시키는것은필요하지만, 일본의경제문

제를세수를늘리는것만으로해결하는것은불가

능할것입니다. 

개인소득세에있어서 저는 여러가지 인센티브

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부 특정 소득에

대해서인센티브를제고하는것도필요합니다. 예

를 들면가정주부, 노인, 고용소득, 퇴직금에대해

서는인센티브를제공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만

약에중산층에대해서세금을더거둔다면그들의

기본적인생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렇게되

면 정부에서는사회보장분야에서좀더많은지출

을 부담하게될 것입니다. 때문에이러한특정인

구에 대해 세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일본의법인세는 전반적

으로 세금부담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윤과 자본 그리고 다른 것을 모두

포함해서세금을매긴다고했는데이 문제에대해

서는좀더생각을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소비세에 대해말씀드리면 일본은 아직까지 소

비세 징수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소비세는굉장히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일본의

소비세세율과 수입이전체세수액에서차지하는

비중을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있는다른선진국

과 비교했을때 여전히낮은수준이라고볼 수 있

습니다. 따라서세율을향상시키고세입을확대하

는방법이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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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답변: 石弘光 / 일본一橋大총장

많은분들이 세수인상정책과일본경제 침체에

모순이 있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일

본정부가세수를급격한수준으로올리려고한다

고 가정을 했을 경우 내후년 회계연도부터 이를

당장시행한다면상당히 우려가 될 것입니다. 저

는 세수를증대하려면한 두 해가아니라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침체되어있는일본경제가세수증대로영향을받

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내년또는앞으

로 2, 3년동안에세원을확대하는것은신중해야

할필요가있습니다. 

全周省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중립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지속적으로일본의주가가하락하

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고이즈미’총리

도 반디플레이션정책이 필요하다는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몇해에걸쳐서매우중립적인움직

임을취해야 하며, 세제개혁으로인한 조세 삭감

이있은 이후에세수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었

습니다. 저도그 의견에동감합니다. 5년이나6년

에걸쳐서그렇게되어야된다는것입니다. 

全周省 교수께서는 배우자 공제가 개인소득세

에서없어질필요가있는가라는의견을제기하셨

는데, 거기에대해서는 수치를 준비해 오지 않았

기 때문에자세히설명하기는어렵습니다만상상

을해 보겠습니다.

제 처는전업주부로서집에서살림을하고있습

니다. 만약에제 처가 파트타임으로슈퍼에 취업

을 하거나편의점에서계산원으로취업을한다면

작은 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략 1 0 0만엔 정

도의연간수입이생기는데이런반취업의상태에

서는남편이배우자공제를받을수 없게됩니다.

즉, 남편의돈과부인의돈이총액으로봤을때는

줄어든 것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부는 임시수입을연간 1 0 0만엔이하로

줄일필요가 있겠죠. 이경우연간1 0 0만엔이하

로 소득을관리한다면주부들이단순한직업에취

업하는결과를 낳기때문에남녀평등사회를지향

할 수 없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반취업상태에

있는주부들이이런반취업상태를넘어서독립적

으로수입을 가지고 별도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

도록노력해야한다는얘기입니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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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朝才 /중국재정부재정과학연구소부소장

1. 변화하는조세환경과 조세정책

중국은아시아금융위기의충격, 내수부진으로

인한경제성장의제약등과같은국내외적인경제

환경의 변화를적극적인재정·조세정책등을통

해서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조세정책을통한투자장려, 수출장려및 소

비환경 개선등이경제성장을촉진했고현재에도

일조를하고있다고평가된다. 

중국이 2 0 0 1년 1 2월에 W T 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경제는이제경제의 세계화라는조류에편입

되었으며, 중국의입장에서는경제의세계화에대

한 도전이라는중대한전략적대응을준비해야하

는 상황이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이라는 새로운

물결, 인구의노령화와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문

제 그리고 사회보장이라는새로운 환경변화를수

용해서 중장기적인 세제개혁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2. 중국세제개혁의 방향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정치 및 경제의

새로운발전에보조를맞추기위해서중국정부는

세제개혁을추진했는데, 이를제1단계( 1 9 7 0년대

말~ 1 9 9 0년 초)와 제2단계( 1 9 9 4년 이후)로 나

눌 수 있다. 제1단계에서는개혁·개방정책에상

응하는조세제도로전환하는것이세제개혁의주

요 목표였으며, 제2단계에서는「分稅制; Ta x

Distribution System」하의 새로운 조세제도를

공고히건립해서사회주의시장경제의발전을촉

진하는 것이 세제개혁의 목표였다. 두단계에 걸

친 세제개혁은모두소기의성과를달성했다고평

가된다. 

1 9 9 4년의 제2단계 세제개혁의성과를 보면첫

째, 법에의한과세로시장경제발전을위한조세

환경을조성했으며둘째, 조세를통한분배관계의

합리화로국유기업의경영메커니즘이전환되었으

며 셋째, 세제가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했으며 넷

째, 세제가법제화및 간소화되었고다섯째, 국제

조세관례와 상충되는부분을 조정해서대외개방

을더욱촉진시켰다는등의평가를받고있다. 

제2단계세제개혁이비록성공적이라는평가를

받고있지만, 중국세제는총세수가G D P에서차

지하는비중이낮다는점, 조세구조및 조세부담

구조가국민경제구조의 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

있는 점, 현행 세제가 아직까지 합리성이 부족하

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요구에완전히 부합

되지 못한다는 등의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가

제2주제발표요약

Global 시대동아시아의세제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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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환경의변화를 수용해서 중

국조세제도가안고있는모순과문제를해결해야

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사회주의시장경제의발

전, WTO 규정과의부합, 세법의통일, 세부담의

공평, 세제의간소화및 징세권의합리적배분등

을 도모한다는전제아래서 세제개혁을추진해야

한다. 이를위해서첫째, 기존의과도한조세우대

정책을폐지해야하고둘째, 수출입관련조세제도

를 국제관례에 맞게 개혁해야 하며 셋째, WTO

가입에 따른 내국인대우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자기업과외자기업간의법인세차별정책을취

소하고내·외자기업법인세법을통일해야하며,

개인소득세를 개선해서 고소득계층에 대한 조세

부담을늘려서부의재분배를적극적으로도모해

야 하며 넷째, 부가세( VAT )의 유형을 생산형

( G N P형)에서 소비형으로전환해서투자를 촉진

하고소비세의징수범위를확대하는등유통세제

를개선해야하며다섯째, 조세징수체제를개혁하

고 조세정책 집행상황의 감독및 검사도 강화해

야할 것이다.

○ 사회자: 尹建永 / 연세대교수

이번주제는 경제의 세계화와 중국의 세제개혁

입니다. 

중국은 지난 3 0년간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근본적인

발전단계를 거쳐왔으며 세제

개혁은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습니

다. 王朝才 박사께서는 이러

한 중국의발전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셨고특

히 중국세제개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저는중국의조세개혁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

고 있습니다. 여기에는몇 가지이유가있습니다.

첫째, 중국은아주큰 나라일뿐만아니라한국과

이웃하고있기때문에중국의조세개혁은그자체

만으로도한국의경제학자들에게매우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둘째, 중국이한국의매우중

요한교역상대국이며동시에 중요한비즈니스파

트너입니다. 셋째, 우리의형제들이 북녘에서 많

은 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중국의개혁을잘 이

해한다면북한의문제를해결하는데많은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측면에서

王朝才박사님과같은중국의전문가로부터중국

의 조세개혁에대해서들을수 있는것은큰 의미

가 있다고생각합니다.

韓相國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발표자께서는중국의개혁개방기조아래에서의

새로운 세제환경에맞는조세정책과중국의 세제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 자세하

토론요약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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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래

의 세제개혁이라는것은언제

나 평등문제 즉, 세제특혜를

폐지하는것에대해서집중하

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우선중국의전반적인세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

에서는 중기, 장기의 세제개혁이 정보화시대, 노

령화사회로의 이행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그러나두 번째장에서는첫째장에서말씀하

셨던이슈들을제대로담고있지않다고지적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언제나 평등문제

즉, 여러 가지 세제공제제도를폐지하는 것에 대

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제

가 보기에는효율성을제고한다는것도중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따라서첨단의조세행정제도를가

지게되면 효율성을도모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정부와국영기업간의관계는수익을같이공유

하는 관계입니다. 즉, 공기업에서의수익이 세금

납부를 통해서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중국경제에서상당히큰 부분을차지하

고 있기때문에 이 같은조세정책이라는것이 국

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루어내는 목표를 가지고

적용되어야될것입니다. 

조세징수를합법화해야합니다. 현재중국의세

법을 보게 되면 세금과 관련된 조항들이 충분한

법적인안정성을가지고 있다고보기가 어렵습니

다. 전인대에서 이러한 법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현재세제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여러가지

시행령대신에 세법을도입하기로계획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국은 통합된 세금신고시스템을 만들어서 중

립성을도모할수 있도록해야할 것입니다. 그렇

게 되면기업들이 결정을 내릴때 경제적인 조건

에 의해서판단을내리지세무조항에의해서판단

을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통합세

무신고제도를올해도입했고한국은금년에도입

할예정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세제감면에대해서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세

제특혜제도에대해서도관심을 두는것이필요하

다고생각합니다. 즉, 낮은세율을두고시간에따

라 감면해 나가는 것입니다. 투자자금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감가상각을 적용시켜

나가는방법으로충분히할 수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王朝才박사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질문입니다. 많은해외투자자들의외자

가 중국의개혁·개방기조에맞추어중국으로들

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학계에서는일반적으

로 중국의세제혜택정책이 외자기업들에게적용

이 되고있고그 때문에외자가많이유입된것이

라고 결론을 내고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외국

의 직접투자내지간접투자가중국의경제발전과

세수확대에기여했다고보십니까? 

두 번째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개혁을통해

여러가지과도한세제혜택조치를없애야된다고



8 8 2 0 0 2년9월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W T O의 국가간 비차별

적내국인대우를적용해야한다고하셨는데이는

기존의세제혜택을없애야된다는의미입니다. 따

라서어떠한정책적인수단을통해서외자를유치

하실생각인지말씀을듣고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94년의세제개혁은 성

공했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1 9 9 4년 세제개혁은중국전체세제와 관련된 문

제를해결한것은아닙니다. 아직까지도GDP 대

비소득신고비율은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중국

이 어떻게 이 같은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사회주

의시장경제에적합한세제를만든다는것은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경제의 세제와는

어떻게다르다고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재정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일본과한국은모두재정적자로

인해 아픈 경험이 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

다. 발표자는1 9 9 4년 세제의도입으로중국중앙

정부의 재정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적자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개혁·개방

정책기조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 같은추세는 지

속되고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자는여러가지자

국경제의경기부양을위해서증대되고있는실정

에 있습니다.  재정적자에대한중국정부의전반

적인계획은어떠한가, 그리고조세정책과관련해

서 이 같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지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田近榮治 / 일본一橋大교수

잘 정리되고 정보가 아주

많은논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어떠한수단을취해야만책임

있는W T O의 회원국이될 것

인지에 대해서 잘 명시해 주

셨습니다. 하지만중국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경제로의 과도기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민

간은행의부실부채가국영기업부문에서많이증

가하고있는것이하나의예입니다. 

그러나중국은일본과는상황이많이다릅니다.

즉, 지방정부는공공재를공급하는역할뿐만아니

라 아주적극적인비즈니스파트너의역할을하고

있으며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을관리할뿐만아니라시장에적극적으로참

여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라는것입니다. 

그런데조세도이러한중국경제의과도기적상

황과도무관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기존

의 국영기업의이윤이이제는기업세형태로바뀌

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변화가 일

어나기전에정부의주된수입원은거래세였지만

이제는기업세로변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단

계 증치세(부가가치세)를개혁하고 있는것 또한

중국에서일어나고있는주된과도기적인변화라

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동시에토지와시장에서

거래되는자원에대한다양한세제가현재도입되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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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소득세라든가 상속세가 있습니

다. 이 세목은 정부나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쉬운세목입니다. 일반국민들에게세금

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주의원칙과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정부는 일반국민들을높은

개인세로부터보호할 이념적인의미를 가지고 있

습니다. 개인소득세는고소득자에대한세금부과

를 목표로도입되었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로 나아가는 변화 때문에

조세에관한주된이슈가무엇인지확인하는것은

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측면에서중

국 조세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를몇 가지지

적하고이문제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정부의세수입니다. 현재중국은GDP 대

비 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1 5 %가 되지 않

습니다. 중국정부의 인프라 S O C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정부는SOC 투자를증

가시키기 위해 채권을 주로 발행했습니다. 과연

중국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어느 정도나 세수

증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증치세입니다. 중국의 증

치세는일반적인부가세와는다릅니다. 서비스및

용역에는적용이되지않고제조품의수입에만국

한됩니다. 금융이라든가보험, 통신부문 등은 증

치세가 적용되지않고법인세만적용되고있습니

다. 그러니까법인세와증치세두 개의세목이별

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물론중국의 과도

기적상황때문에생겨난것이라하겠지만이러한

두 가지세목은 별로 좋지않으므로 개혁의 대상

이라고생각합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세수는 아주 빠르게 증가하

고있습니다. 개인소득세세수가얼마가되어야한

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인들은 개인소득세를

싫어하지않습니까? 중국정부에서도가난한중소

소득층에 대해서 이러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원치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어떻게균형을

잘 맞출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소득의균

형을위한것입니까아니면세수를좀더효율적으

로 증가시키기위한것인지요? 이에대해좀더적

극적인고려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기업소득세의경우기업소득세의4분의1이 외

국기업으로부터나옵니다. 그러면서발표자는외

국기업에대해서도동등한 혜택과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기업들은 많은 기술,

고용의효과를중국정부에가져다주지않습니까?

이런측면을고려했을때 외국기업에대해서도뭔

가전향적인조치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서 말씀

해 주신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이라는문제에대해서좀더많은토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는

정부활동외에도 기업활동을하고있다는 것입니

다. 지방정부가기업활동을함으로써상당히많은

추가예산을확보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추가예산에대해서 많은토론이 필요하다

고생각합니다. 

Global 시대동아시아의세제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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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답변

王朝才/ 중국재정부재정과학연구소부소장

韓相國박사께서법에의해

증세를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것은 중국 국세청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세

금은모두토지법등 법에의해서징수합니다. 이

문제는 보다더 법에근거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또 외자기업에대한세수의 우대정책과 관련하

여 내국민 대우를 한 후에어떻게 외자를 유치할

것인가와어떤조치를취할것인가에대해서질의

를 하셨는데요, 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가지고있습니다. 

중국은 시장이 굉장히 크고 아직까지는 저임금

의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때문에이 분야에 우리

정부가국제적인관례를 도입한다면많은외국기

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우리

는 현재 세금의 혜택을 주는방법으로 외자를 유

치하려고하지않습니다. 

다음은田近榮治 교수께서지적한문제에 대해

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과거계획경제시대

에는개인소득세가필요없다고생각한 적이있습

니다. 그리고그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한후에개인소득차이는아주현저하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소득격차는 세계

에서 가장 큽니다. 때문에 상속세라든가 소득세

문제가이슈가되고있고, 또한이러한세목이도

입되고있습니다. 하지만개인소득세에있어서중

국의징세목표는바로공평성입니다. 물론세수입

도 고려하고있습니다. 

또 한가지문제로지방정부는정부일뿐만아니

라 비즈니스맨이라고말씀을 하셨는데좋은의견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는 정부일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세금분리제를사용하고있는것이바로이러한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田近榮治 교수께

서 말씀해 주신 1 9 9 4년도의 세금을 분리하기전

지방정부는돈만있으면기업설립을 추진하였습

니다. 그후에는기업의 설립보다S O C에 많은투

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의 교통, 환경,

도시의 모습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것은우리의 세금분리제와도크게관련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제개혁을

통해중국시장경제를위한환경을조성한다는것

입니다. 즉, 정부는 정부다워야 합니다. 정부와

동시에경영자가되는모습은우리가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개혁을 하는 것도

정부본연의 임무인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

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아직까지 우리

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중국 내에 살

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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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Reform for the Global Era

宋大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1. 조세환경의변화

1 9 8 0년대 자율화·개방화로 시작된 세계화의

움직임은각국의조세환경에커다란 변화를가져

왔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본과 고급인력

등의 생산요소가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국가간 조세경쟁이치열하게 일

어나고 있다.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인

하하여 국내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그러한 예이다. 정보화의

진전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다. 정보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라는 새로

운 형태의 거래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변화

는 기존의 세제를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

응시킬 것인가 하는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하였

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도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노인부양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

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것

인가는매우중요한문제가아닐수 없다. 환경보

전에대한관심의고조도빼어놓을수 없다. 환경

오염과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사회적 외부비용

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외부 불경제를 축소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으로서 환경친화적 세제

구축이논의되고있다. 

2. 글로벌 시대세제개혁의 방향

세제는 국가재정의 기본으로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세원의 확보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하

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공적자금의 상환과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남북통일 대비 재원 마련

등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큰 만큼 적절한

세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세계화 속의 조세경쟁,

정보화, 고령화등의 변화는 세수 확보에 불리한

여건을조성하고있다. 

과세기반의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통한 과세소득의 확

대, 부가급여에대한과세강화, 유가증권양도차

익 과세범위의 점진적 확대등을고려할 수 있으

며, 장기적으로근로자의면세자비율축소, 자영

사업자의과표양성화를위한세무행정및 관련제

도의개편이필요하다. 

글로벌 시대기업과세 부문에서는경쟁력 있는

세제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조세경쟁

으로인한법인세율의폐지내지인하만이능사는

아니다. 이론적으로법인세를폐지함으로써이중

과세를해소하고, 기업의투자여력을증가시킬수

있으나, 과도한조세경쟁은세수기반을와해시킬

염려가있기때문에O E C D에서도유해한조세경

제3주제발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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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확산방지를위한공동대응방안을제시하고

있는실정이다. 과세기반의확대가 뒷받침되어야

세율인하를통한‘넓은세원, 낮은세율’의 실현

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배·종속회사간에 각 회

사의소득과결손금을합산하여법인세를산출하

는연결납세제도의도입도시급하다하겠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이에따른세제의 정비를 요구하고있다. OECD

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온라인거래에

대한논의가많이진전되었는바, 전자상거래에대

한 새로운종류의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기존의

세제를변화한환경에 맞추려는노력이진행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새로운 거래형태가 등장함에

따라시대에뒤떨어진부가가치세제를디지털시

대에맞도록개정하여야할것이다. 부가가치세제

에 있어서는또한영세사업자의납세편의목적으

로 도입된간이과세제도가세부담을회피하는수

단으로전락하여순기능을상실하고있는바, 간이

과세제도대상을축소하여과표를양성화하고, 장

기적으로일반납세자와면세자의두 계층으로세

제를단순화시켜야할 것이다. 

기장의무자를 확대하여 근거과세를 확대하고,

세무조사의절차적 규정을훈령이아닌법률로써

명확히 하여 납세자들의신뢰를 공고히 하고, 새

로운기술발전을납세자의편의를증진시킬수있

도록세무행정에적용시키는노력과함께알기쉬

운세제를구축하는것도조세행정에있어세계적

인표준에맞춰나가는노력의일환이될것이다. 

끝으로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을 통한 자원 절

약 및 생산성 증대로 저비용·고효율의경제체제

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환경오염방

지시설및기술개발에대한투자의인센티브를제

공하는 방향으로세제를 개편함으로써환경의 질

개선을유도하여야할 것이다. 유사한국제경쟁력

압박을받고있는한·중·일삼국이국제적인합

의나협정을 통하여 환경세 도입 및 시행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환경보호와함께국

제경쟁력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을것이다. 

○ 사회자: 石弘光 / 일본一橋大총장

세 번째 발표는 매우 흥미

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宋大熙 원장께서 직접 쓰신

논문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이슈들을제대로다루

고 있는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논문을읽고저는한국에서진행되

고 있는 조세개혁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宋大熙원장의 논문을 보면 환경, 전

자상거래등 조세분야에서있어서굉장히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앞으로 더

우리의 관심을 끌게될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宋大熙 원장님께서우리가 폭넓은 토론이 진행될

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셨다고생각합니다.

토론요약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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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堀利宏 / 일본東京大교수

한국경제의 조세개혁에 대

한 아주 훌륭한 논문입니다.

현재 세계화, 정보혁명, 노령

화 등 많은사회적변화가 일

어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

문을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조세개혁을 때로는 협력적이지만 때로는

경쟁할 수밖에없는한·중·일간의관계를기초

하여검토하신논문으로, 구성이아주잘 되어있

고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은아

주 분명하게우리에게굉장한시사점을줄만한주

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점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즉, 세계화와정보

혁명, 노령화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점점 부각되

는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여섯 개의 주된 이슈에 대해서 말하

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부문에서의경쟁과 세원의 확대

에 관한것입니다. 한국소득세의가장큰 문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4 6 %가 과세최저한보다낮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감

세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평한조

세부담에 직면해서는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징수가계속해서확대되어야하고, 잉여이득에대

한 면세의 범위를 계속해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증

가를막아야겠습니다. 

宋大熙 원장께서는 소득세의 세원을 증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줄여

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세원을확대하고한계세율을낮추는것이소득세

개혁에있어서올바른목표라고봅니다. 

이론적으로세율이 높을수록 노동노력과 저축

및 투자측면과관련하여경제의선택기회를왜곡

하는측면이있습니다. 노동공급이좀더유연하고

인적자본의투자가점점부각되는한국의 상황에

서는보다중요성이크다고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의 경험을통해볼 때 이러한세제정책에대한인

센티브가어느정도되는지에대한실증적인경험

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 하나는 누진도의 정도입니다. 과연완전 간

접세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U자

형태의한계세율도입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두 번째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법인세에 관한

것입니다. 논문에따르면한국이법인세를완전히

폐지하거나 아니면 기업세율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설명이 되고있는데,

그 대신에세원을 확대함으로써세율을 점진적으

로 줄일것을제안하고있습니다. 과연이것이현

실적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법인세를 개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과 무

관하게 기업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라고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만약

급진적으로법인세를줄이는것이의미가있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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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정부가좀더다양한그리고폭넓은개인소득

세와일반소득세를과세해야된다는것이제 의견

입니다. 

세 번째말씀하신것이건전한사회보장자금조

달의문제였습니다. 연금개혁을위한첫번째움직

임은수령/납부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며, 장기적

으로는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어떻게 근로소득공제가사회보장

과조세시스템사이에일관되게균형을가져올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이런정책이 어떻게완전중립을유지

할수 있을것인지묻고싶습니다. 

네 번째, 전자상거래과세와 관련된 개념의 문

제, 고정사업장을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기업소

득과수수료를어떻게분리할것인지그리고소비

의 위치즉, 최종소비지역을어떻게정의할것인

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었고 많이 배울

수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세계화시대에

서의 어떻게 조세행정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인

데, 한국의 조세행정문제 중 하나는 추계소득에

따라서 납세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

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공평한 조세시스템을마

련하기위해서는조세당국이좀더많은노력을기

울여서 기장을 하는납세자 수를 늘려야 할 것입

니다. 개인소득세측면에서자영업자나농민들이

상당히낮게세금을신고하여탈세를한다는문제

가있습니다. 이와는반대로봉급생활자들은원천

징수를통해서소득세를납부합니다. 일본의봉급

생활자는이러한소득세체계가 불공평하다고불

만을 늘어놓고 있는실정입니다. 과연이런상황

이 한국에서도일어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납세자분류번호를도입하는것이도움

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납세자번호를 부여

하는것이좀더확실하게 과세를 가능하게할 수

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여섯번째, 환경친화적인환경세개혁에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연자원을 우리가 보존하

는 것뿐만아니라저비용고효율경제시스템을마

련함으로써 생산성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좀더 좋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서는 이러한 수단, 이를테면 오염원 방출에 대한

요금, 환경개선 요금, 쓰레기 관련 요금 이런 모

든 것을세원확대와 동시에 환경세로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하셨는데이의견에대해동의합니

다. 그리고이러한환경세개혁은세수를그냥늘

리는것이아니라바로과거시장경제에서생겨났

던 문제를해결하는데좀더초점을맞춰서이뤄져

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외에두 가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릴게있습

니다. 첫째는 부채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조세개

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는것이중요합니다. 만약에부채정책이가

장 이상적으로선택된다면경제는 아주이상적인

성장패턴을따를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부채

정책을제대로마련할수 없다면대안으로자본에

대한이상적인세율을마련하는것도가능할것으

로 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부채정책과 관련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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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구체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두 번째질문은 정부가부채에 직면했을때, 조

세부담을낮출경우이것은단기적으로별로많은

영향을주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지금당장 조세가 낮춰진다고해서더 많이돈을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조세개혁

의 거시경제적인효과는 지출개혁효과와아주밀

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납세자들이조세에 의한공공지출이공평하게사

용된다고 믿게 되면 많은 조세를 부담할 의지가

생길것입니다. 이런경우라면조세개혁의거시경

제적 효과가 크겠죠. 하지만이와 달리 정부지출

이 정치적인이유등으로인하여낭비되고있다고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조세개혁의거시경제적효과는지연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출개혁의 문제와 조세개

혁의문제를연관시키는것이매우유용하다고생

각합니다. 일본의경우휘발유세의수입을도로건

설에사용한 예가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錢 晟 / 중국人民大學재정금융학원부원장

2 1세기는 글로벌시대이며,

I T시대입니다. 경제의 글로

벌화가 진전되고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간에

외자도입을 위한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

다. IT기술이발달하고전자상거래가발달하면서

새로운 조세환경이도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

연구원의송대희원장의논문은이러한환경변화

를 수용해서한국의세제개혁방향을제시하고있

습니다. 본논문은아시아국가세제개혁의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논문은 주로 3가

지 측면에서한국세제개혁을논하고있는데첫째,

환경, 경제및 사회라는3가지요소의협조및 발

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둘째, 한국의 재정수요와

현 단계에서의 세계조세개혁의 추이를 고려하면

서 한국적 세제개혁을 모색하고 있으며 셋째, 한

국의세제개혁은협력과경쟁의원칙을주로하고

있다는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이제는 노령

화 사회로진입하였다고생각됩니다. 향후한국의

사회복지예산에상당한부담이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따라한국의사회보장제도가안정적

이지못할가능성이있는데이에대하여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비율이최근에 아

주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카드이용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란인센티브제를

도입했기때문으로알고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

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와그 효과에대하여알고

싶습니다. 이는중국에도 시사하는 바가클 것이

라고생각합니다. 

한국의세제는간편성및 고효율목표와는상당

한 거리가있는데, 이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질



9 6 2 0 0 2년9월호

의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환경문제및 지속발전가능성문제

는 모든 나라가 겪고있거나 겪게될 문제이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宋大熙원장님의고견을듣고싶습니다. 

○발표자답변: 宋大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井堀利宏 교수께서 법인세

율을줄일때 만약정부가다

른 대체수단을 발견할 수 있

다면 법인세율을 급격하게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

해서저도동감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보았을

때 법인세율을 좀더 낮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있어야합니다. 

한국의경우1 9 9 7년에경제위기를겪었습니다.

당시 공공부채 비율이 1 0 %에서 2 0 %로 상승하

였고, 10년내에다시2 0 %에서3 0 %에 육박하는

수치로상승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따라

서 공공부채가늘어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법인세 인하는 다른대체할 만한 세원이 없을경

우 바람직하지못하지만 만약대안을 찾을수 있

다면고려할만하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근로자들의인센티브와관련해서는근로

소득공제(Earnings Disregard)제도에대해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도가 최저생활 수준의

유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보장이 되

어야된다고말씀을드렸던것인데예를들어보겠

습니다. 한국정부가실업가정에월7 0 0달러를최

소한으로보장해준다고가정을해보겠습니다. 이

러한 상태에서 실업가정이 월 4 0 0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면 정부는 월 3 0 0달러만 지원해준다

는 것입니다. 총수입이최저수준인월 7 0 0달러가

되도록하는것입니다. 일을하건 일을하지않건

정부에서월 7 0 0달러는보장을합니다. 근로자에

게는근로수입만큼이 7 0 0달러한도내에서정부

지원금으로세액을 깎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굳이일할필요가없다는문제가제기되고

도덕적해이가일어날가능성이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제도를도입한다고 했을 때, 만약

4 0 0달러의 수입이 실업가정에 생겼다면 정부가

3 0 0달러를지원해주고4 0 0달러를모두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2 5 0달러나 3 0 0달러 정도로 총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감면받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지원은총액인7 0 0달러기준이

아니라 9 0 0달러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

는 경우근로소득공제제도가인센티브역할을할

수 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납세자번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에

서는납세자등록번호를부여하는것에대해검토

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우리나라는개

인소득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고 있습니

다. 그렇기때문에대통령선거에나오는후보들도

주민등록번호를통해납세의무를다 했는지를확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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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을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업만보더라

도 사업자등록번호를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법인등록번호가유럽에서사용되는것과비

슷한형태로 사용이 되고있다고 봐야할 것입니

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만 이와같은주민등록번호제도는유효한의미를

갖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공공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문제가 있습

니다. 농림수산부나교육부등각정부부처에는농

특세, 교육세같은할당된 세액이 있습니다. 그런

세목에서 교육이나 교통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이

나오고있는것인데이 때문에정부가예산편성을

하는데 불균형이존재한다고인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이 같은 사전에 할당된 농

특세및 교육세와같은목적세를없애는방향으로

나가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錢 晟 교수는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한국의 사

회복지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하

였는데, 제가발표논문을통해서말씀을드렸습니

다만사회보장혜택에대한공제부분의비율을낮

출 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즉, 선진국과비교

해서보자면한국시스템은개혁해야될여지가충

분히있습니다. 

한국은연금납부금은낮고수령액은큰 모순적

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회보

장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는 2 0 ~ 3 0년 후에 어떤결과가 발생할지를 충

분히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그 당시국민들에게

는 얼마나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단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정치적인 고려

에 따라 연금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이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지출 대비 납입금에 관

한 불균형이생겼습니다. 이런시스템을도입하기

로 한다면어떤시스템이든대단히주의해서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일단 시스템을 만든 상

태에서는 이를 개정한다든가 올바르게 개선한다

는것이대단히어렵게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한국은 상당히 성공

적으로신용카드를이용할수 있게되었다고평가

하고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따라서공제

를 해줄뿐만아니라신용카드복권제도도운영하

고 있습니다. 즉, 무작위로복권추첨을해서신용

카드사용자들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있

습니다. 그결과신용카드사용비율이1 9 9 9년부

터 계속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

신용카드사용공제혜택을계속해서유지할수 있

도록세법을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지하세

원이노출되는결과를가지고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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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宋大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인문제

들이활발히 토론되기를기대합니다. 토론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제를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3국의 소득세 개혁, 두 번

째는소비세개혁이며세 번째는환경세개혁, 마

지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끝으로공동의 주제인‘과연우리가

어떻게협력을공고히 하여조세전문가로서서로

에게도움이될 수 있을것인가’나아가동아시아

3국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마지막주제로토론해보기로하겠습니다. 

郭泰元 / 서강대교수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재정문제는재정건전성확보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이문제에대한대응전략으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타당한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소득세의세원확대와관련해서공제와면

세를줄여야한다는주장에동의하면서그것이필

요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근로

자들중에서 소득세를 전혀내지않는사람의 비

율이일본은약 2 5 %라고했지만한국의경우근

로자나 사업자의 약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않습니다. 저는매우명목적인금액일지

라도이들대부분이소득세를부담하도록개편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렇게하는것이세수증대에는 대단히 괄목할 기

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공공

선택론적관점에서보면정부의지출확대가모든

투표자들의주머니에연결되도록하는것이상당

히 의미있고유효한 견제장치가될 것이라고믿

습니다. 모든국민들이재정정책결정에방관자가

아니라참여자가되도록하는것은방만한재정운

영을견제하는데 일조할것이라고생각되기때문

입니다. 

한국의 법인세도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

니다. 한국의법인세는매우다양한감면제도들을

가지고있으며 또 2단계누진세율구조를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제도들때문에한계세율이평균

세율보다매우높다는특징을나타냅니다. 한계세

율이높기때문에자원배분의왜곡효과는큰반면

평균세율이 낮아서 실제 세수는 크지 않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것입니다. 법인세를정상화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2단계

세율구조를 단일세율구조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검토해야할것입니다.

종합토론 요약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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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측면을 주의해

야 할 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

다. 우선 개인소득세 분야에 있어서 소득균형과

관련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슈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토론해 왔던

주제이기도합니다. 분명한것은자본소득에대해

서 누진세로세율을적용한다는것은불가능에가

깝습니다. 그리고세계화로인해자본이익에대해

포괄과세할수 있도록 범세계적인단위에서수정

한다는 것이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근로소득은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에대한과세는한계세율기

준으로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두 가지가될것입니다. 

먼저 인센티브를어떤 시각에서보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공급과

한계세율을 비교해 보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죠. 여기서는아직까지논쟁이확립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아직도 한계세율을 5 0 %

내지 6 0 %로 잡아놓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생각할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와관련해서

한계세율을적용하면이 같은의문이발생할것입

니다. 

그리고 좀더 주의해서 조세회피와 관련된 사항

에 관심을가질필요가있습니다. 세금을내지않

기 위해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벌어지

고 있습니다. 때문에근로소득세를과세함에있어

서도 한발 앞서서 납세회피를 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고려해야된다는것입니다. 우리가개인

소득세를볼 때 소득분배에어느정도 기여할 것

인가를고려해본다면그렇게많이기여하지못한

다는점에서 조세회피와관련된사항을 검토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일본의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아마

그럴것이라고사료됩니다. 평등성문제는공제제

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어떤 경

우에서는공제가지나치게많다고판단됩니다. 

공제를 공여하기보다는빈자들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신

것에대해저는공감합니다. 제가생각할때 세금

이 소득분배에 미칠수 있는긍정적인 역할에 대

해서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평등에대한문제는적절한방향으로대응

되어야할필요가있을것 같습니다. 

○ 사회자: 宋大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개인소득세에있어서현재전 세계의추세는세

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중

국의많은봉급생활자들은공제액이비교적적고,

대학을갓 졸업한자의월급은공제한도를넘어서

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공제한도액이최저생활

수준입니다. 중국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은 6 %

에 불과합니다. 따라서재정수입에대한기여도는

제일낮지만소득분배를조절하는기능은아주뚜

렷합니다. 그래서지금중국에는개인소득세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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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비교적낮은 소득을 가지

고 있는월급생활자들이개인소득세밖으로 배제

되고있습니다. 이러한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

추는문제가중국의발전과정에서국제사회와연

결되는데에있어문제점이라고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세개혁에있어서소비세분야에대해서토론해보

겠습니다. 

尹建永 / 연세대교수

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정책을어떻게 할 것인

가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는 많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田近榮治 교수님이 지적하였듯이 중국에는 소비

세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세수 확대를 위해 큰

역할을할수 있다고봅니다.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제조업을 주된 과세대상

으로삼고있으며제조업을제외한부문, 특히서

비스업부문에 대해서는 영업세가 부과되고 있어

소비세체계가정비되어야할 필요가있어보입니

다. 소비세가산업의영역에따라다른형태를취

하면 조세체계가 일관성을 상실하고 소비세제도

사이에균형을이루기 어려워지는문제가 발생할

수밖에없습니다. 

중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부문에 대한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대체하여소비세제도를부가가치세

중심으로재편하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합니다.

소비세제도를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두 가

지 소비세를병존시키는것보다 소비세를부가가

치세중심으로일원화하는일이더중요하다고생

각합니다. 

한국과일본의소비세및 소득세의세율을살펴

봤습니다. 한국의경우부가가치세율은1 0 %이고

일본은5 %밖에되지않습니다. 그리고한국의소

득세 최고한계세율은 개인의 경우 39%, 법인은

2 9 %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개인 50%, 법인

4 0 %입니다. 양국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양국의세율구조를대비해보는것이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일본에비해한국은부가가치세를통해많은세

금을거두고있는반면법인세나개인소득세의조

세수입 비중은 낮은편입니다. 만약일본이 조세

정책수단을통해경제에활력을 불어넣을필요를

느낀다면부가가치세를높이고 법인및 개인소득

세의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

본에서소비세를높이는일은정치적으로매우위

험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만약그렇다면 부

가가치세율을 높이면서 소득세율을 낮춘다면 정

치적부담을줄일수있지않을까요? 

그리고錢 晟 교수님이신용카드와관련된세제

감면혜택에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는 신용카드를통한감면혜택이세원의노출을유

도하여조세회피를줄이는데상당히효과적인수

단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우선부가가치세의회

피를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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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부가가치세는조세행정의흐름을볼 때 소

득세의 선행조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원이

확대되면소득세세원도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의 장려는 소득세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도

이와 같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오늘 소득세와 관련해서 많은토론

을 했습니다만 사회보장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

을 소득세와 함께연관지어 보는노력은 많지 않

았다고봅니다. 대부분의사회보장제도는거의모

든 국가에서소득의 이전수단으로사용되고있습

니다. 따라서나중에돌려받을돈이라는생각외

에 부분적으로는구체적인반대급부가없는조세

로 인식되는경향이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주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다를 게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의경영자도이와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을

지도모릅니다. 만약에사회보장기여금의일부를

세금과 합쳐서본다면 한계세율은우리가일상적

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따

라서소득세정책을다룰때 사회보장제도의기여

금 중 조세로 인식되는부분을 함께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劉 佐 / 중국국가세무총국세수과학연구소부소장

부가가치세의유형에있어서중국의부가가치세

는 한국, 일본과는많이다릅니다. 중국은생산형

부가가치세제도입니다. 즉, 납세자로부터구입한

고용자산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와

기술의진보그리고수출한후의환급에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다음 단계의 중국

의 세제개혁에서부가세분야의개혁은바로생산

형부가세제도를소비형으로전환하는것입니다.

중국의부가가치세율은1 7 %로 좀 높은편입니

다. 한국은 10%, 일본은 5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좀내릴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중국의 부가가치세가작년의 경우세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3 9 %로 아주 높았습니다. 부가가

치세가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율이 하락함으로써 또한 기타세 세수

특히법인세와개인소득세의증가로인해서 중국

의 부가가치세가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점차하락할것으로생각됩니다. 

全周省 / 이화여대교수

다른 분들께서소비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다소 이론적인견

해를밝히고자합니다. 소비세는세수를확대시킬

여지가매우높기때문에많은나라에서소득과세

를 대체하거나보완할대안으로고려하고있습니

다. 그런데, 소비세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이것이누진세구조가아니기 때문에형평성에문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세가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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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관점에서반드시 열등한세제만은아니라

는점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소득세 누진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누진도가매우낮습니다. 따라서소비세의타당성

이더 커졌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대부분 국가에서는 소득세의

누진도가낮아졌습니다. 따라서소비세 세율체계

의 역진성 문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되었다고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소비가 소득보다 담세

능력의 보다정확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는 가설

입니다. 일반적으로소득은일생동안불규칙적이

기 쉽지만, 소비는대체로 평준화되는것이 보통

입니다. 따라서, 소비를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특정납세자의생애주기의관점에서는보다형평

한과세방식일수도있습니다

나아가, 소비과세는 단순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득과세가초래하는각종비효율에서벗어날수

있다는것도중요한점입니다. 

아울러, 앞으로국가간자본이동이더욱활발해

질수록 자본소득에대한과세가 어려워질것입니

다. 이럴수록 상대적으로 국제 이동이 힘든 소비

의과세베이스로서의중요성이부각될것입니다.

石弘光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의 문제

즉, 젊은 세대와 노령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수도있지만소비세가어떤의미에서는지

불능력에따른좋은납부수단이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소비가안정적이고완만한곡선을이룬다

면 면제라든가 공제에서 오는 문제들을 다 없앨

수가있기때문에 소비세가 좋은의미를 가질수

있다고판단됩니다. 

田近榮治교수가지적한점에대해서언급을하자

면 자본소득에대해서는세금을부과하는것이 매

우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매출이증가할수있

는방식으로소비세가이용될수있을것같습니다.

○ 사회자: 宋大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이제환경세에대한조세개혁분야로우리의관

심을옮겨보도록하겠습니다. 

韓相國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매년 봄에 발생하는 황사를 보면두 가지를 생

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평상시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고조된다는점이고, 또하나는황사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특히 한·

중·일삼국의공동문제라는것입니다. 인구증가

와 양적팽창위주의경제성장은자원고갈과환경

파괴를초래하며이는다시생산성저하와국제경

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

라서환경친화적세제개편을통한자원절약및생

산성증대로저비용·고효율의경제·사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

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기

술개발에대한투자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향

으로세제를개편함으로써환경의질개선을유도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세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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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기술및 효율적 생산방법을개발하는것

도 국제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 요소임을주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한·중·일 삼국의 환

경문제는서로에게많은영향을끼치는중요한문

제이므로,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한·중·일삼

국의협력이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이며, 나아가

서는공동연구가필요한분야라고생각합니다.

石弘光 / 일본一橋大총장

앞으로는 환경세 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 문제라든가

대기오염, 수질오염등 오염문제가 너무나 심각

하기때문에더더욱중요해질것으로보고있습니

다. 환경세, 탄소세등 이런형태의세금은유럽국

가들만이 도입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1 9 8 0년대에 유럽국가들이 탄소세를 도입했습니

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환경관련세가 도입된 것

은 그 이후입니다. 이제는이러한1단계, 2단계를

거쳐서3단계환경세제도가도입될시점에와 있

다고생각합니다. 다행인지유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일본, 중국의3국은이 분야에있어서가장

후진적입니다. 즉, 새로운세제의 도입에 있어서

앞서나가지못한상태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가이 같은환경세도입을고려함에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탄소세같은것들을도입할때 기존의세제구조를

이용하지않아야된다는것입니다. 

즉, 기존시스템에서완전히새로운방식으로이

전을 하는것입니다. 일본의경우 환경세 도입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세를도입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라는것을

전제하고서진행을해야한다는것이죠. 즉, 석유

세를새로운형태의환경세나탄소세쪽으로전환

시킬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정치적인문제를해결하는것은대단히어

려운 일일것입니다. 정치인들은모두 다 도로를

늘리고 싶어합니다. 때문에 특히, 집권 자민당과

같은경우는 이해관계자집단들이석유세를환경

세로전환시키는것에반대할지모릅니다. 

그런데 교토 프로토콜에 서명을 하게 된 이후,

러시아를 포함하는 선진국들까지도 서명을 해야

되는데국제규약에서명을 한 이후에는탄소배출

을 엄격하게통제하기위해노력을기울일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이렇게되면탄소배출을줄이기

위한유효한수단이자최후의보류로서환경세제

도가남게됩니다. 일본은한국, 중국과마찬가지

로 세제수단을이용하는것만큼효과적인방법은

없다고인식을하게되었습니다. 향후몇 년에걸

쳐 유사한형태의조세제도를도입해야할 필요성

이있다고동의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미국이어떻게대응할것인가? 즉, 일

본의의견에동의할것인가아니면반대할것인지

에대해서는예의주시할필요는있을것입니다. 

○ 사회자: 宋大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조세개혁의 마지막 분야는 지방정부의 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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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井堀利宏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井堀利宏 / 일본東京大교수

중앙정부의자원을 지방정부가공유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하지만모든것이정

치적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

리고일본의지방정부는특정세율을나름대로결

정할수 없기때문에중앙정부의지원금에의존하

는상태입니다. 따라서중앙집권의완화가필요하

다고생각합니다. 

세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모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것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따른 모든

세원을형평성의측면에서제대로해결할수 있어

야될 것입니다. 

王朝才 / 중국재정부재정과학연구소부소장

1 9 9 4년분리되기전중국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

의 재원배분문제는지방세의비중이매우 높았고

중앙세의비중은낮았습니다. 지금은중앙세의수

입이 훨씬 높아졌고지방세수입이조금 줄어들었

습니다. 그러나일본이나한국과비교해봤을때는

중국의지방세비중은아직은낮다고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권한분리 문제의 경우 중국의

현 상황하에서는아직도중앙으로집중되어야한

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중국은지역간격차가

대단히큽니다. 똑같은수준의공공제도를전국적

인 범위로실시한다면이것은대단히어려운문제

입니다. 상하이의경우1인당 G D P가 4천달러에

이르지만, 서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은 4백달러에

도 미치지못합니다. 그래서공공서비스를제공하

는 데있어서도중앙정부가이러한소득의격차를

고려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중앙으로의 권한 집중이 지방정부의 지방세수

에 대한 권한을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방

정부의세수권한은분명히존재합니다. 일본과마

찬가지로 지방정부는 입법권은 없지만 세수선택

권한은 있습니다. 이것이우리가 다음에 취할정

책 중의 하나입니다. 즉, 각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수정책을실시하려고합니다. 

중국의 상황가운데 한국, 일본과또 다른점은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세수를 나누는데 있어서

법제화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점입니다. 중

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징수하여

두면중앙정부가이것을가지고간다고불평을합

니다. 이는 법제화가 아직제대로 이뤄지지 않았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더

노력을해서개혁해나갈것입니다. 

○사회자: 宋大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

다. 이제종합토론회의마지막주제는3국간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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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분야가되겠습니다. 

王朝才 / 중국재정부재정과학연구소부소장

이번심포지엄에초청에해주셔서많은 것을얻

을수있었습니다. 향후에도우리는계속해서여러

분들과 교류하기를기대합니다. 韓相國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황사현상이발생하기만하면 3개국

이모두피해를보았습니다. 때문에조세정책에있

어서도 3개국이함께교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생각하며이것은모두에게이익이될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宋大熙 원장께서 말씀하셨

듯이예를들면3개국의재정및 조세전문가들이

매년만나서교류하는방식을펴나가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대표단은이 문제에대해토론

을 했는데 앞으로적극적으로고려하기로하였습

니다. 중국과한국이 이러한 교류를 더 추진했으

면 합니다. 적당한시기에중국에오셔서오늘토

론한것과 같은많은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기대합니다. 

田近榮治 / 일본一橋大교수

이렇게반나절동안저희가세미나를하면서같

은 문제를어떻게삼국이공유하고해결해나가는

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나

법인세는 일본과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고,

부가가치세비율은1 0 %로 일본보다높다는사실

이 제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생

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조세개혁을

하는출발점으로삼아도좋을것으로생각합니다. 

소득세의경우한 나라만의문제가아니고모든

국가에게해당이되는이슈라는점에서의미가있

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국내에서의 세율을

하나로통합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점에저희는

아주 많은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이슈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와 관련된이슈들을살펴본다면같이공감할부분

이많았다고생각합니다. 

일본이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일부

있다는것은인정합니다만그것이반드시좋은것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때가 왔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세제문제에만집중하는것이아닌

좀더폭넓게 조세 전반에 관한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사안을다루어야할것입니다. 

尹建永 / 연세대교수

우리는굉장히빠르게변하는세상에살고있으

며 많은 이슈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이러한 이슈들은 매우중요합니다. 그리고오

늘 아시아차원에서중요한 논의가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문제들이 3국에 시사하는바

가 크고우리가이를통해서얻을수 있는가치는

매우크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 심포지엄의 개최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

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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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이러한형태의회의를자주갖자는제안

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최소한1년에 한번 정도,

가능하다면1년에 2번이면더 좋을것입니다. 그

리고앞으로 이와같은심포지엄에참석할 수 있

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중국과 일본

의 재정학자들과더욱진지한토론이이루어지기

를기대합니다. 

○ 사회자: 宋大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이제 한국조세연구원의 개원1 0주년을 기념하

는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조세·재정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여서여러가지변화하는환경에대해서살펴보

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서

G l o b a l i z a t i o n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Globalization 효과가우리가기대했던것에크게

못미쳤다는것이었습니다. 동유럽과서유럽그리

고 북미, 남미는G l o b a l i z a t i o n에 있어더 나아지

지 않은반면에아시아국가들은G l o b a l i z a t i o n을

통해서큰 발전을하였다는것입니다. 즉, 경제에

너지분야에서의개선이있었다는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은사실서로상충되는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이나 한국, 중국 3국은

현재G l o b a l i z a t i o n으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고

있는것이사실이기때문입니다. 즉, 아시아의문

화가서구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동양의기준

이세계표준과다르기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동아시아3국이 세계표준을고

려하여맞추어나가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조세개혁관련토의를하면서모든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고, 세제분야에서의경쟁이 대륙

간, 국가간에있다는것을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만 보더라도 서로경쟁을 하고있

는 관계라고생각을합니다. 세제분야에서경쟁을

하고있고, 일본뿐만아니라한국도정부부채부문

이 상당한문제로대두되어있습니다. 즉, 정부부

채의증가가 작은문제가 아닌매우중요한 문제

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도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정부가 효율성을 가지고 있

으며, 적절한서비스를제공한다고판단했을때에

만 납세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할 것입니다. 때문

에 납세자들이높은생활수준을요구하고, 환경문

제 개선등을기대하고 있다는 것을생각해야할

것입니다.

경쟁과함께저항이나순응의문제도있을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가변화하는환경에대

외적또는국내적으로적응해나가는과정에서해결

해야될과업들은결코쉬운것들이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긴밀하게협력한다면, 서로의지혜를

하나로모을수 있다면, 서로의경험과연구결과를

하나로모을수있다면, 이같은문제들을쉽게해결

할수있을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도이런문제를

해결하고세계에서선도적인위치를차지할수있게

되리라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러한3국간논의가매

우 의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서로에게이익을가

져올수있는방향으로진행되기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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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법개정여건및 기본방향

□국민의정부 출범이래세제의공평성과 효율성을제고

하기위해매년대폭적인세제개편을추진하여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의 개혁과제를 대부분 반영하였으므로 금년도는 최소

한의세법개정을추진하여법적안정성을도모

–1 9 9 9년: 근로소득공제확대, 특소세과세대상축소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1 4개법)

–2 0 0 0년 : 연금소득공제등 소외계층지원과에너지세

제를국제기준에맞도록개편( 1 4개법)

–2 0 0 1년: 「넓은세원, 낮은세율」의원칙하에비과세·

감면 축소, 소득·법인세율 인하 및 특별부가세 폐지

등( 4개법)

※지난 3년간근로자, 기업에대한세부담경감효과: 약

8조원

□특히, 금년은 지난해의 소득·법인세율 인하, 2003년

균형재정복귀와공적자금상환계획등을감안할때

○세율인하·신규조세감면등 세수감소를크게 초래하

는세법개정은어려운상황

□금년도의세법개정은

○중산·서민층과지방경제활성화지원, 정보화투자등

기업경쟁력강화 및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

위한지원은계속추진하는한편,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비과

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

고하면서세입기반도넓혀나가는데중점을두고추진

□금년도세법개정(안)의주요내용

①중산·서민층, 중소기업및정보화 투자등 기업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중심국가실현을 뒷받침하기위한지원

은지속적으로추진

②과세형평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복지·공

적자금 상환 등 증가하는재정수요를원활히 뒷받침하

기위해비과세·감면을축소

③합병등을통한 새로운변칙상속·증여에대한 증여의

제 범위를 확대하는등 고액재산가의변칙적인상속·

1 0 8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2 0 0 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2 0 0 2년8월 2 9일에발표한

「2 0 0 2년정기국회제출세법개정안」의전문입니다.



증여방지를위한과세강화

④경제의 대외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국제거래관련

조세를합리적으로개선

⑤경제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각종제도를국민편의위주로개선

⑥알기쉽고, 환경변화에부응하는세제의마련을 위해내

년 개편을 목표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연결납세제도도입 등 세제선진화를위

한연구는지속

□이를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국세징수법등4

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

치세법시행령등관련시행령의개정을추진

Ⅱ. 중산·서민층지원및 기업경쟁력강화등 지원

1. 중산·서민층에대한조세지원강화

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확대

(조특법§1 0 0의2 신설)

<개정이유>

○장기주택자금대출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를확대

하여중산·서민층의주거생활안정지원

<적용시기>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

터적용

나.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제도보완(조특법§1 2 6의2 )

<개정이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상향조정하여직불카드사용을

활성화

재정포럼 1 0 9

현 행 개 정(안)

○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 0년이상장기주택자금대출을받

는경우

–그이자상당액에대하여연 3 0 0만

원한도로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6 0 0만원으로

확대

현 행 개 정(안)

○신용카드등이용금액소득공제

–연급여의1 0 %를초과하여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 0 %를소득공제( 5 0 0만원한도)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등은공제

대상에서제외

○적용시한: 2002년 1 1월 3 0일까

지이용금액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 0 %로상향조정

–소득공제대상조정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은 소득

공제대상에포함하되, 

•신규출고차량구입금액은제외

○적용시한 : 2005년1 1월 3 0일까

지3년연장

< 기본방향>

□ 중산·서민층 등을 위한 조세지원은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 기업구조조정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

한 조세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위하여

○ 세금면에서 다국적 기업 본부의 유치 등 투자환경이 경

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해외근무수당에대한비과세 한도

를 확대



○지로( G I R O )로납부한 학원비를신용카드소득공제대

상에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고,

이미과표가완전히 양성화되어있는신규출고 차량의

경우는제외

<적용시기> 개정법시행일이후최초사용분부터적용

다. 농지유동화촉진을위한8년자경농지감면제도개선

(조특법§6 9 )

<개정이유> 

○8년자경요건을완화하여농지유동화를촉진함으로써영

농대규모화를통한비용경감및농업생산성향상유도

<적용시기> 개정법시행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라. 임업용기자재에대한면세유공급(조특법§1 0 6의2 )

<개정이유> 

○농·어업용 기자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산업적 기

반이취약한임업을육성지원

<적용시기>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

받는분부터적용

마. 개인연금과세제도개선(조특법§8 6의2 )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정주부 또는 이자·배당소

득자등이중도에해지하거나연금을수령할때

–2 4 0만원이내의불입원금이소득공제여부에관계없이

과세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도해지시과중한 가산

세부담을완화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해지 또는 연금수령분

부터적용

2. 중소기업및 정보화투자등에대한지원강화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업종확대(조특법§7 )

1 1 0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8년이상자경한농지양도시양도

소득세면제

○농업진흥지역내의농지를농업기

반공사에게양도하는경우에 한해

8년자경기간을5년으로단축

–적용기한: 2005.12.31

현 행 개 정(안)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은전액소득

공제(연2 4 0만원한도)

–중도해지시또는연금수령시

•연2 4 0만원이내불입금은전액소

득공제받은것으로간주하여과세

–중도해지시가산세5% 부과

–중도해지시또는연금수령시

•연2 4 0만원이내불입금중납세자가

실제로소득공제받은부분만과세

–중도해지시가산세2% 부과

현 행 개 정(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19개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

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

구및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

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

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부

가통신업

–의료업

○대상업종: 9개업종추가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제외), 공연산업

(자영예술가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

점업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

→개인의원제외

현 행 개 정(안)

○농·어민의 농기계·어업용 기자

재·선박및연안여객선등에사용

하는석유류는면세유공급

○임업인의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도면세유공급

*임업용기자재: 동력천공기등

(범위는시행령에규정)  



<개정이유>

○감면제도간 업종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지원을강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적용되는중소기업업종이일치되도록조정

–다만, 의료업중 개인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으로서근로

소득자 등과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

에서제외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주문자 상표

를 부착하여수출하는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지원

*수출업체에만 한정할 경우 W T O보조금지급 금지규정

등에위반될소지가있어, OEM방식의모든수탁업체를

동일하게지원

○관광사업의 경우 음식·숙박업, 소매업등이 포함되어

있어업종간형평차원에서10% 감면율적용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최초로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

터적용

나. 정보화투자·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확대(조특법§2 4 )

<개정이유>

○주5일근무제가시행되면인건비상승등으로중소기업

경영상 애로가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투자촉진을지원

○E R P와유사한SCM, CRM 시설에대해서도동일하게

지원하여기업의생산성및투명성을제고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다. 공해방지시설등의 수도권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1 3 0 )

재정포럼 1 1 1

현 행 개 정(안)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중소기업의공정개선, 자동화시설

–제조업의첨단기술설비

–전사적기업자원관리( E R P )설비

–전자상거래설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5%(ERP 10%)

–대기업: 3 %

○대상설비확대

–S C M (공급망관리), CRM(고객관

계관리) 시설추가

○세액공제율조정

–중소기업: 7%(ERP도7 % )

–대기업: 3 % (현행유지)

현 행 개 정(안)

○수도권내신규투자에대하여는원칙

적으로각종투자세액공제적용배제

–예외적으로다음의투자는세액공제

허용

•전사적기업자원관리( E R P )설비

•전자상거래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

•디지털방송용장비

–세액공제허용대상확대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위해보강·확장한시설

현 행 개 정(안)

○감면내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비율을감면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도소매업, 의료업및자동차정비업

: 10%

→관광사업추가( 1 0 %공제율)



<개정이유>

○공해방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인구, 교통난 등

수도권경제력집중효과가적고외부효과가큼

–비상대비업무를 위해 보강, 확장하는시설은 정부명령

에 의해 이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내 투자시 세

액공제허용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라.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 연장(조특법§6 3

의2 )

<개정이유>

○수도권과밀화를억제하고지역균형발전을지원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공장·본사를지방으로이전하

는분부터적용

3. 기업구조조정지원제도보완

가. 법인전환시의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 확

대(조특법§3 2 )

<개정이유>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을제외하고는지원대상업종제

한을폐지

<적용시기>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나.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완화(조특법§3 8

의2 )

1 1 2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지방이전기업임시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내에서5년 이상사

업을계속영위한법인이수도권외

지역으로공장또는본사를이전하

여사업을개시할경우

•공장또는본사에서발생한소득에

대한법인세는6년간100%, 그후

5년간50% 감면

•공장·본사의양도차익에 대한 법

인세는3년거치, 3년분할납부

–적용기한: 2002년 1 2월 3 1일까

지

–2 0 0 5년말까지3년연장

현 행 개 정(안)

○거주자가 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

득세이월과세허용

–감면대상업종

•제조업등1 5개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축산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여객운

송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

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업종제한폐지

•사치성 서비스업(예: 유흥주점)을

제외한모든업종으로확대

현 행 개 정(안)

○지주회사신설시과세이연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지

주회사를신설하는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법인세과세이연

○다음의경우도과세이연허용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기

존 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시

키는경우

–상법상주식의포괄적교환에의하

여 완전모회사로된 내국법인이지

주회사로 전환하는경우



<개정이유>

○기존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받아 지주회사로 전

환하는 경우도 지주회사를신설하는 경우와 내용상 차

이가없으므로동일하게지원

○상법상주식의포괄적교환제도가신설( 2 0 0 1 . 7 . 2 4 )됨에

따라기존내국법인이다른법인의주식을100% 현물출

자받아 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도지원대상에포함.

<적용시기>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다. 정리계획인가등에의한 채무면제익과세특례범위 확

대(조특법§4 4 )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지원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

터적용

4.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육성지원

가.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조특법

§1 2 1의2등) 

재정포럼 1 1 3

현 행 개 정(안)

○금융기관이 면제한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허용

–대상법인

•회사정리법에의한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의한화의인가의결

정, 파산법에의한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받은법인

–대상채무면제액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강제화의

인가의 결정내용에 채무면제액 포

함.

–대상법인확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의한채권금

융기관공동관리, 채권은행공동관

리, 주채권은행관리대상부실징후

기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출자

전환받는약정체결기업

–대상채무면제액범위확대

•부실징후기업의경영정상화계획에

채무재조정에따른채무면제액포함.

*경영정상화계획에반대하여반대매

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액포함

현 행 개 정(안)

< 신설>

○대규모외국인투자: 기존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

로지정·지원(경제특구이외지역에

도동일)

–지원수준

•소득세·법인세: 7년간100%, 그후

3년간50% 감면

•관세·특소세·부가세: 3년간수입자

본재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5년간

100%, 그후3년간50% 감면

–지원요건

•제조업: 투자규모5천만달러이상

•물류업: 투자규모3천만달러이상

•관광업: 투자규모2천만달러(관광호

텔업, 수상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업)

3천만달러(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

업) 이상

○중규모외국인투자: 제주국제자유도

시수준지원(경제특구에만한정)

–지원수준

•소득세·법인세: 3년간100%, 그후

2년간50% 감면

•관 세: 연구개발용물품및수입자본

재에대해3년간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3년간

100%, 그후2년간50% 감면

–지원요건

•제조업:투자규모1천만달러이상, 고

용규모1 0 0명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1천만달러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1천만달러이상

○지식기반산업( I T·B T·NT 등), 문

화콘텐츠 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첨단산업투자

–현행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

서비스업종에포함하여투자규모에

관계없이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지원(경제특구이외지역에도동일)



<개정이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외국인투자유치지원

<적용시기>「경제특별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일

부터적용

나.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소득

영§1 2 )

<개정이유>다국적 기업본부 유치 기원을 위해 외국인 근

로자의세부담을싱가포르수준으로인하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 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

부터적용

Ⅲ. 비과세·감면축소를통한세입기반 확충

1 1 4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국내에서 근무하는외국인 직원이

받는 해외근무 수당(주택수당·자

녀교육수당등)에대한비과세한도

–월정액급여의2 0 %

*월정액급여 :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상여와 해외

근무수당등을차감한금액

–월정액급여의4 0 %로확대

< 기본방향>

□ 2 0 0 2년6월말 현재1 4 9개의 다양한 조세감면제도가운

용되고 있고 총 감면규모는 1 4 . 2조원(감면 전 국세의

13.6%, 2001년기준)에이르고 있음.

□지나친 조세감면은 과세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의 형평

성과중립성을 저해하는 면이있으므로

○ 앞으로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세원은 넓

히고, 대신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체계 개편추진

* 조세감면 축소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공적자금 상환

에 활용

□ 이에 따라, 조세감면은매년 축소해 나가되 금년에는 우

선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

나가는 한편,

○ 일몰전이라도 중복지원되거나지원의 실효성이 낮은제

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감면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제

도 등을합리적으로 정비

<분야별조세감면운용방향>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현재 중소기업의 대부분

*분야별감면규모및구성비( 2 0 0 1년기준) 

(단위: 조원, %)

근로자·농어민·저축지원 6 . 5 4 6 . 0

중소기업·투자촉진등경제개발지원 4 . 7 3 3 . 0

교육·환경등사회개발지원 2 . 3 1 6 . 0

국방등기타분야지원 0 . 7 5 . 0

계 1 4 . 2 1 0 0 . 0

분 야 별 감면액 구성비



<참고> 세금우대저축제도운영방향

□현황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지원 및증권시장 육성등을 위해

총 1 0종의비과세·10% 저율과세저축운용

□문제점

○세금우대저축의 규모가 과도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이

약화됨에따라이자소득세의세수조달기능저하

–소득세중 이자소득세의비중은 1 9 9 8년 4 2 . 4 %→2 0 0 1

년 1 9 . 3 %로감소

○비과세·감면저축의 종류가 많아 저축여력이 높은 부

유층·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계층간 과세의

불형평초래

○개인저축의 절반이상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원

천적으로제외됨에따라 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저하

□향후정책방향

○저축유인적 성격의 지원상품을 줄이고 사회복지적 차

원의지원상품위주로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운영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노후보장등 사회복지적목적

의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생계형저축은존치

–특정계층을 위한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

축·농수협예탁금은일몰시한에맞추어폐지

1. 불요불급한감면제도의폐지

가. 금년말일몰도래감면제도폐지(조특법)

재정포럼 1 1 5

폐지대상 이 유

①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서받는이

자·배당소득비과세제도(§8 7의2 )

②근로자 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등비과세제도(§8 8 )

③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이자·

배당소득비과세제도(§8 7의3 )

–세금우대저축 규모가 크고고소득

자가주로이용

•동제도가폐지되더라도생계형비

과세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등 이

용가능

저축규모 7 0 6 3 2 7 3 7 9
(비과세254, 저율과세1 2 5 )

비 중 1 0 0 4 6 5 4

개인저축 정상과세 세금우대

2 0 0 1말현재 세금우대저축규모

(단위: 조원, %)

( 8 7 % )이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로서 낮은 법인세율

( 1 5 % )만 적용받고 있으므로 창업,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에한해 최소한으로지원

○ 설비투자에대한 조세감면은국가 정책목적상장려할 필

요가있는 경우등 긴요한 경우에한정하여 지원하되

–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하락

한 점 등을감안하여 감면수준을합리적으로축소·조정

○ 저축 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10% 저율과세되는 세금우

대저축을 중심으로운용하되,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

을 위한필요 최소한의비과세 저축은 유지

<금년도 조세감면 축소방향>

○ 금년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1 7개 감면제도 중 지원목

적이 달성된 제도 등 1 0개를 폐지하고, 4개를 축소하여

기한연장

○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감면제도라도 기부금 이월공

제제도 등 불요불급한감면제도는폐지

○ 투자세액공제율 축소와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축

소 등 과도한 감면제도축소



나. 실효성이낮은감면제도의폐지(조특법§8 , 2 1 , 7 3 )

2. 과도한감면제도의 합리적조정

가. 투자세액공제율의조정(조특법§11, 26)

<개정이유>

○최근시장금리의하락( 2 0 0 2년6월현재, 시장평균금리

5.66%) 등을반영하여과다한지원을축소

○외국의 경우우리나라의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같이

거의 모든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세제지원을하는

경우는없고

–첨단기술설비, 에너지절약설비등 일부 투자에 대하여

만세제지원을하고있으며, 지원수준도우리나라에비

1 1 6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폐지대상 이 유

④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특례제

도(§8의3 )

○2002.12.31 이전에종료하는 과

세연도에결손금이발생한경우

○직전 2과세연도간 과세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공제

⑤상장·등록 중소기업에대한사업

손실준비금손금산입제도(§8의2 )

○상장·등록연도부터3년간소득금

액의30% 내에서손금산입

⑥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법인 분

할시 분할 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제도(§4 5의2 )

⑦기업개선계획등에의한법인분할

시부가가치세특례제도(§1 0 6③)

○사업의포괄양도로인정하여과세

대상에서제외

⑧기업개선계획 등에의한 출자전환

등에대한등록세면제제도(§1 1 9①)

⑨채권금융기관 출자법인등에게 사

업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1 0 6④)

⑩회사정리법에 의해설립된 내국법

인의 취득·등록세면제제도(§1 2 0

①)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설립한법인이 취득하는사

업용재산도면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덜어주기위

해한시적으로도입한제도

○동 제도 폐지시에도소득·법인세

법에의해1년간소급공제또는5

년간이월공제가능

□증시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실효성

은 낮은 반면, 비상장·미등록중

소기업과의과세불형평초래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를 전제로

한법인세법상분할지원세제의예

외적특례로서일부기업의구조조

정이완료되었고일몰시한도종료

–기업구조조정지원 차원에서 도입

된 동 제도의 목적이 금년말까지

성취될예정

폐지대상 이 유

②사립학교등에대한기부금이월공

제제도

○기부금에대해소득금액의 5 0 %한

도내에서손금산입하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3년간이

월하여손금산입하는제도를폐지

③중소기업지원설비손금산입등특

례제도

○양도기업: 장부가액과양도가액의

차액을손금산입

○양수기업: 시중가액과양수가액의

차액을익금불산입

□사립학교 등 기부금은 일반 공익성

기부금(소득금액의5 % )에 비해 손

금산입한도가커현실적으로이월공

제필요성이적음.

□적용실적이미미하고지원의실효성

이거의없음.

*감면액( 2 0 0 1년) : 1건2백만원

폐지대상 이 유

①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에대한 조세

지원제도

○금융기관이비거주자에게지급하거

나 비거주자로부터지급받는소득

에대하여는소득세·법인세면제

□자본거래가대폭자유화되고역외금

융운용실적도미미

○국내거래에대해정상과세하고있는

것과불형평

현 행 개 정(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최고공제한도율: 1 0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율, 근로자복지증진시

설투자세액공제율: 3%

–7 %로축소

–7 %로축소



해낮음.

(예) 일본: 설비투자금액의6 ~ 7% 세액공제

<적용시기> 개정법시행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손금산입제도 조정(조특법

§2 8 )

<개정이유>

○적용대상기관이 대부분정부출연공기업으로서조세감

면 필요성이 낮으므로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축

소하여정부재정의건전화유도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최초로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

터적용

다. 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조정(조특법§1 4②)

<개정이유>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한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 1 9 9 6

년 1 2월신설)로서

–1 9 9 7년 이후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 ~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달

성되었다고볼수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연·기금 등 장기투자나 개인출자

자에 대해서만세제지원하고있는점을감안

<적용시기> 개정법시행후최초로출자하는분부터적용

재정포럼 1 1 7

현 행 개 정(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손금산입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법인은 당

해연도 투자금액의 8 %를 투자준

비금으로손금산입가능

–투자준비금은2년거치3년균등익

금환입

※대상법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민간S O C사업시행자,

한국전기통신공사등

○준비금손금산입한도축소

–투자금액의5 %

현 행 개 정(안)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

합등을통해창업자·벤처기업등

에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양도시 양

도차익에대한법인세비과세

※2 0 0 2년 1 2월 3 1일까지출자하는

분에한해적용

※기관투자자: 은행, 산업은행, 중소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수협중

앙회, 증권회사, 종금사, 상호신용

금고, 보험사업자등

□기관투자자중연·기금에한하여적

용기한3년연장



라. 신용카드등매출액에대한소득세감면제도조정(조특

법§1 2 2 )

<개정이유>

○총매출 감면방법의감면율2 0 %는 지나치게높아대부

분의 사업자에게 총매출 감면방법이 증가매출 감면방

법보다유리하여

–매출액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당초취지와는다르게

운영되는문제를해소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최초소득발생분부터적용

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개선(조특법§2 5의2 )

<개정이유>

○2 0 0 0년말한시적으로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3 % )에서

분리하여 2년간10% 공제율을적용한것으로

–최근시장금리의하락과타감면제도간의형평등을감안

하여공제율을축소조정하되적용시한은3년연장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효과가 적

고 외부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공제를허용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조정(조특법§1 0 )

<개정이유>

○현재 연구인력개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

루어지고있는점등을감안

*미국·일본등의경우증가분의20% 수준으로지원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 기술취득에대한세액공제율조정(조특법§1 2 )

1 1 8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신용카드, POS, 전자상거래매출

에대해서는①②방법중선택하

여소득세감면

①신용카드등매출액증가분의5 0 %

에상당하는소득세감면(증가매출

감면방법)

②신용카드등매출액의2 0 %에상당

하는소득세감면(총매출감면방법)

①방법: 종전과동일

②방법:감면율을1 0 %로축소

현 행 개 정(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0%

–공제요건

•수도권이외지역투자에한해적용

–적용기한: 2002.12.31

–공제율: 7%

·수도권내신규투자에대하여도공제

허용

–적용기한: 2005.12.31까지

3년연장

현 행 개 정(안)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하여

①당해연도 발생액의1 5 % (중소기업

만적용가능) 또는

②직전4년간 평균발생액초과액의

5 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현행유지

→5 0 %를4 0 %로축소

현 행 개 정(안)

○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등 기

술을취득하는경우

–취득가액의3 % (중소기업은1 0 % )

를세액공제

–공제율축소

•중소기업10% →7 %



<개정이유>

○타인의기술을취득하는경우는직접적인R & D비용과달

리세제지원의필요성이낮은점을감안하여공제율축소

<적용시기> 개정법시행후최초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

아. 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율조정및적용시한연

장(조특법§7의2 )

<개정이유>

○납품 중소기업의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동 제도가 정

착될 때까지 당분간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현금결제와

의형평성등을 고려하여공제율축소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최초로결제한분부터적용

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소득영

§1 5 5②)

<개정이유>

○상속주택은 막대한양도차익이발생하여도양도소득세

가비과세되는문제를개선하여과세형평도모

<적용시기>시행일이후최초로상속받는분부터적용

차. 「미용목적의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과세전환(부가영

§2 9 )

<개정이유>

○의료용역을 면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의료

용역으로보기 어려움

<적용시기>2 0 0 3년 7월1일이후최초로공급하는분부터

적용

Ⅳ. 변칙상속·증여방지를 위한제도보완

< 기본방향>

□ 상속·증여세 세율은 현재 1 0 ~ 5 0 %로 외국에 비해 낮

은 수준은 아니며, 상속·증여세수의 비중(1% 수준)도

외국에 비해높은 수준

재정포럼 1 1 9

현 행 개 정(안)

○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

금을 결제한금액이 약속어음으로

결제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

•동초과금액의0 . 5 %를세액공제

–적용기한: 2002.12.31

–공제율을0 . 3 %로축소

–적용기한을2 0 0 5년말까지3년연장

현 행 개 정(안)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

공하는용역, 약사의조제용역

○부가가치세면제범위축소

–의료보험적용이되지않는

•미용목적의성형수술은과세로전환

현 행 개 정(안)

○상속주택과세특례

–1세대1주택자가상속받은주택은

보유기간 및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

–상속주택도일반주택과동일하게과

세. 다만, 상속주택외의주택양도시

에는상속주택은없는것으로보아1

세대1주택해당여부판정 1 0 ~ 5 5 1 0 ~ 7 0 4 0 5~40 2 ~ 6 0 1 0 ~ 5 0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대만 한국

*상속세율의국제비교
(단위: %)

1 . 1 2 1 . 6 6 0 . 5 6 0 . 3 0 0 . 1 6 0 . 9 0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주요국의세수비중( 1 9 9 7년)
(단위: %)



1. 상장시세차익과세범위 확대(상증법§4 1의3 )

<개정이유>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대신 자금을 제공받아 당해 비

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세부담을회피하는사례방지

○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 유가증권신고서제출 등 상

장준비에통상2 ~ 3년이소요되어과세실효성이낮은

점을감안하여상장시한연장

<적용시기>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비상장주식을증

여받거나유상으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

2.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신설(상증법§4 1의3 )

<개정이유>

○재벌2세가그룹주력회사와협력관계에있는비상장법

인의주식취득후, 상장사인당해주력사와합병을통

해 상장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회피하면서기업을 승

계하는사례방지

<적용시기>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비상장주식을증

여받거나유상으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

3. 주식명의개서(改書) 미이행자에대한증여의제규정신

설(상증법§4 1의2 )

<개정이유>

○주식을위장분산하여특수관계자범위에서제외되도록하

여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등세부담을회피하기위해

주식을취득했음에도명의개서를하지않는사례방지

1 2 0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양

수한 비상장주식이 3년내 상장되

는경우

–당해주식상장후3개월이되는날

의시가와당초증여세과세가액과

의 차액에 대해증여세를추가과

세하거나환급

*특수관계자의범위: 최대주주또는

25% 이상지분보유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예:현금)으로특수관계자가최대주

주인비상장법인의주식을특수관계

가없는자로부터양수한경우추가

*비상장주식양수일전3년이내에증

여받은재산에한정

현행상장시세차익과세 합병시세차익과세(안)

○과세대상주식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양수한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예:현금)으로특수관계가없는자

로부터양수한경우(개정안)

○증여의제요건

–당해주식증여·취득후3년(개정

안5년) 내상장되는경우

<좌동>

–당해주식증여·양수후3년내당

해비상장법인과특수관계가있는상

장법인과합병하는경우

※증여세과세또는환급

•합병후주가와증여세과세가액과의

차액에대해증여세를추가과세하거

나환급

□금년에는 현행 세제의 기본틀을유지하되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합병, 증자·

감자 등 복잡한 자본거래를변칙적으로이용하여 재벌의

경영권이 대물림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재산가의자본거래에 대한과세제도를강화하고

○상속·증여재산 중 금융재산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

추어 주식 등 유가증권에대한 평가제도를개선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명의신탁자가 향유함에도 불

구하고수탁자에게만1차납세의무를부여하고있어실

질과세원칙에부합하지 않고세부담 능력이 없는 수탁

자로부터의민원해소

<적용시기>2 0 0 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에 대한 권

리를취득하는분부터 적용. 다만, 2002년1 2

월 3 1일 이전에 권리를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0 0 3년 1월 1일에 권리를

취득한것으로봄.

4. 유형별포괄주의 적용대상확대(상증법§4 2 )

<개정이유>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이

익을 취하는 경우 법령보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전면 확대하여변칙 상속·

증여소지차단

<적용시기>2 0 0 3년 1월1일이후최초로증여하는분부터

적용

<참고> 증여의제과세체계개선내용

재정포럼 1 2 1

현 행 개 정(안)

○등기등을요하는재산을명의신탁

약정에의하여타인명의로등기등

을한경우

–당해 등기등을한 날에명의자가

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과세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자: 수증자

–수증자로부터조세채권확보가곤란

한경우증여자에게납세의무부여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음사업연도말까지명의

개서를하지않는경우명의자가당

해주식을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

여세과세

–명의신탁의경우에는신탁자에게수

탁자와동일하게연대납세의무부여 □일반적증여의제( 7개유형)

①신탁의이익을받을권리

②보험금

③특수관계인간 고·저가양도

④채무면제익

⑤토지무상사용권리

⑥명의신탁

⑦무상금전대부

□자본거래관련증여의제( 6개유형) 

⑧증자시의증여의제( 6가지유형)

–저가발행실권주의재배정·불배정

–고가발행실권주의재배정·불배정

–고·저가발행신주의불균등배정

⑨전환사채등에 대한증여의제( 8가

지유형)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

써 이익을얻는경우열거( 3가지)  

–전환사채 등을주식으로전환하거

나양도함으로써이익을얻는경우

( 5가지)

⑩합병시의증여의제

⑪감자시의증여의제

⑫특정법인을통한이익의증여의제

⑬비상장주식상장차익증여의제

[유형별포괄주의전면확대]

현 행 개 정(안)

○다음증여의제( 6가지유형)에한해

유형별포괄주의적용

–증·감자

–합병

–전환사채

–결손법인

–상장시세차익

○다음의증여의제추가( 7가지유형)

–신탁, 보험

–고·저가양도

–채무면제익

–명의신탁

–토지무상사용이익

–금전무상대부

이와유사한거래로서특수관계자

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상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이익을얻은경우

이와유사한경우에도과세

이와유사한경우에도과세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통상 지급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않고 소유

지분(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



5. 경영권 포함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 인하(상

증법§6 3③) 

<개정이유>

○지분분산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높은 할증률( 3 0 % )을

적용받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 면이

있고, 중소기업의경우사주가사망함에따라기업가치

가하락하는점을반영

<적용시기>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상속이개시되거

나증여받는분부터적용

6. 물납주식의평가방법보완(상증영§7 5 )

<개정이유>

○물납주식가액이상속개시후의부도, 파산등으로인해

상속 당시에 비해현저히 하락한 경우물납주식가액을

물납시점에재평가하여국고손실최소화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물납을신청하는

분부터적용

Ⅴ. 국제거래와관련된 조세제도의개선

1.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기능 강화(국조법

§3 1 )

<개정이유>

○금융기법의 발달, 전자상거래( e - C o m m e r c e )의 활성화

등으로 자국 내 과세자료만으로는 거주자의 전세계소

득에대한과세가곤란

1 2 2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최대주주주식의경우지분율에따

라할증하여평가

–지분율50% 초과: 30%

–지분율50% 이하: 20%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50% 경감

–1 5 %

–1 0 %

현 행 개 정(안)

○물납주식의평가

–상속·증여당시평가액 –물납주식가액이상속·증여당시가

액에비해30% 이상하락한경우물

납당시로평가

< 기본방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은 국가간의 이중

과세 및 조세회피를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도모할

목적으로 1 9 9 5년에 제정

○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등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등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동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국제조세제도가 OECD 등의

국제과세기준에맞게정비되었으며

○외국기업의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과세권이 강화되고, 외

국 과세당국과의조세마찰시협상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

적인 역할을 수행

□ 다만, 자본이동의 자유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증대되는 국제적인조세회피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국제협력 강화를 위한제도개선과

○법이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조세피난처세제 및

과소자본세제등에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



–외국과의금융정보교환기능을강화하여국제적인 조세

회피및해외로의자금도피방지

*2 0 0 3년 4월까지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로한OECD 회원국들간의합의사항임.

<적용시기>개정법시행일이후교환되는정보부터적용

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보완(국조법§1 7 )

<개정이유> 

○조세피난처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법인의 범위를 외

국사례, 우리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등을감안하여축소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은

제조업등과같이 능동적사업활동(active business)과

유사함을감안

*조세피난처과세제도

•내국법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소득을유보하는경우에동유보소득을동내국법인에배당

한것으로간주하여과세하는제도

*조세피난처의개념: 소득의50% 이상을감면하거나법인

세부담률이실제발생소득의15% 이하인국가

<적용시기>개정법시행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3. 과소자본세제의개선

가. 국외지배주주의범위확대(국조법§2①)

재정포럼 1 2 3

현 행 개 정(안)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장

을두고실질적인사업을영위하고

있는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나다음업종의 경우동 제

도적용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

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

고·통신업과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서비스업은삭제

현 행 개 정(안)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 국외지

배주주의범위

[내국법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50% 이상소유하는외국주주등

< 추가>

[외국법인국내사업장]

–당해외국법인의본점·지점

< 추가>

< 추가>

–공통의모회사에의해지배되는자회

사(형제회사)

–당해외국법인의주식을직·간접으

로50% 이상소유하는외국주주

–당해외국법인의형제회사

현 행 개 정(안)

○조세의부과와 징수·쟁송을위한

조세정보는

–다른법률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

위내에서체약당사국과교환

○비거주자(우리나라 국적자는 제외)

및외국법인에대해서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규정에불구하고상호주의원

칙에따라외국의과세당국과금융정

보를교환

•조세에관한법률에의하여제출의무

가있는과세자료인경우

•조세탈루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

한자료의확인에필요한경우

•체납자의재산조회에필요한경우등

○공무원등이취득한정보를타인에게

누설하거나목적외로사용한경우

–5년이하의징역, 3천만원이하의벌

금에처함.



<개정이유>

○형제회사 등을 경유한 차입으로 과소자본세제를 회피

하는행위방지

<적용시기>  개정법시행일이후차입하는분부터적용

나. 지급보증의범위확대(국조법§1 4 )

<개정이유>

○현재외국계기업은대부분자금차입시본사나母법인의

지급보증서가아닌“차입금의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

다는보장장(Comfort Letter)”으로대신하고있으므로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Comfort Letter 등으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

우에도지급보증의범위에포함.

<적용시기>개정법시행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4. 기타개정사항

가. 실질적지배관계에의한 특수관계판단기준개선(국조

영§2 )

<개정이유> 

○현행 특수관계자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명백한 반증을 제시할 경우특수관계자에해

당하지아니하게취급할수있도록개선

○특수관계자의범위를확대하여OECD 국가등의입법례

와같이동일한이해관계에의해지배되는경우도포함.

<적용시기>개정법시행일이후이전되는소득분부터적용

나. 상호합의강제종료일규정보완(국조법§2 3 )

<개정이유>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에 노력할 경우 5년이 경과

하더라도상호합의절차를계속진행시키도록하여

–상호합의절차의 조기종료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

소하고 양국 과세당국간이견을 효과적으로조정할 수

있는기회부여

1 2 4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과소자본세제의적용대상인차입금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직접차입금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한 제3

자로부터의차입금

*과소자본세제:기업이해외의 모회

사등으로부터출자대신차입을과

다하게하는경우그차입금에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

는제도

–지급보증의범위에Comfort Letter

등법적인구속력은없으나실질적으

로지급을보증하는경우도포함

현 행 개 정(안)

○다음의방법에의하여타방의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로간주

–총임원수의 절반이상이 타방법인

의임원·종업원으로있을것

–사업활동의 대부분을타방과의거

래에의존할것

–사업활동 자금의 대부분을타방으

로부터차입할것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

권에주로의존하여사업활동을영

위할것

< 신 설>

○다음에해당하는경우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것으로추정(납세자의반증

이있을경우특수관계자에미해당)

–현행유지

–기타유사한거래로서동일한이해관

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형성된 경우

포함

『대부분』또는『주로』를『5 0 %

이상』으로수정



<적용시기> 개정법시행일이후상호합의에도달하는 분부

터적용

다. 해외자회사의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 범위확대(조특법§1 0 4의5 신설)

<개정이유>

○해외 子회사로부터받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방지

하고 해외투자에 따른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대한걸

림돌을제거하기위해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나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

부세액공제허용

<적용시기>개정법시행후최초로수취하는 배당소득분부

터적용

Ⅵ. 기업규제완화및 납세편의제고

재정포럼 1 2 5

현 행 개 정(안)

○상호합의절차의종료일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문서에

의한합의일

–합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한 경우에

는개시일의다음날부터5년이되

는날

< 신설> ○다만, 권한 있는당국간에상호합의

절차를계속진행하기로합의한경우

에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종료하지

아니함.

현 행 개 정(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5 7 )

–조세조약에서 규정(미국, 일본등

6개국)하고있는경우에한해허용

–대상: 총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출자한내국법인

–공제율: 수취배당액중 법인세 상

당액×1 0 0 %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가허용되지않는국가나조세조약

이없는국가의경우에도허용

–대상 : 총발행주식의50%  이상을

출자한내국법인

–공제율: 수취배당액중법인세상당

액×5 0 %

< 기본방향>

□기업규제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지속

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그러나 아직도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기업규제

등 세제상 각종규제가 있고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등 납세자에게부담을 주

는 지나치게 국고주의적 규정이 상존하며,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음.

○아울러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예규 또는 통칙으

로 운용되는 등투명성이 저하된다는비판이있음.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유로

운 활동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입증책임을완화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

며, 과세전 적부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권익

을 보호하는 한편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예규 또는 통칙 중 중요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각종 제도를 국

민편의 위주로 개선



1. 기업 규제완화

가. 조세감면세액에대한 사후관리제도폐지(조특법§1 4 5 ,

§1 4 6 )

<개정이유>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수

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주주배당과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면이 있으므로 세제상 규제를 완화

하여기업의자금운용의자율성제고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감면받는

분부터적용

나. 세제지원 여부기준인 수도권의 범위 통일(조특법§6 ,

60 등)

<개정이유>

○수도권외지역 창업중소기업및수도권내 기업의지방

이전에대한세제지원, 수도권내투자에대한 조세감면

배제등에있어서서로 다르게규정되어있는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 정책의 기본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

도권범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로통일시켜 조세지원의효율성및납세편의제고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이전하는분부터또는개정법시행일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다. 조세감면중복지원배제규정보완(조특법§1 2 7 )

<개정이유>

○중복적용배제의취지를살리면서기업의조세감면방

1 2 6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감면사후관리제도

–일반법인

•감면세액상당액을기업합리화적립

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하고 이

월결손금보전 또는 자본전입외 사

용금지

•동적립금미적립시감면세액및이

자상당가산액추징

–중소법인및개인

•감면세액상당액을2년이내에차입

금상환또는5년이내에사업용자

산투자에사용

•기한내미사용시감면세액및이자

상당가산액추징

< 폐지>

현 행 개 정(안)

○수도권의 범위가 조특법과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다르게규정

○조특법상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범위와 일

치시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현 행 개 정(안)

○각종 세제지원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간 중복

적용배제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

적용배제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가

각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는 것인지

에대한규정은없음.

○중복적용배제는각과세연도별로적

용하도록명문화

–동일과세연도내에서는중복적용을

배제하되

•각과세연도를달리해서는다른감면

제도선택허용

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차연도)

→임투세액공제( 2차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차연도)



법의선택범위를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도모하고조

세지원효과제고

–동일과세연도내에서는각종투자세액공제간, 세액감면

과 투자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은배제하되, 다른과세

연도간에는다른감면제도를적용받을수있도록명문화

<적용시기> 개정법시행이후감면신고하는분부터적용

라. 도산기업에대한납세증명서제출제외(징수영§5 )

<개정이유>

○도산기업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

고자하나체납으로 인해납세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

어더이상파산절차등을진행할수없는점을감안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부터시행

마. 「약주·청주」의알콜도수제한폐지(주세영§1①)

<개정이유>

○전통주인 약주·청주의제품 다양화를 통한새로운 수

요창출로전통주시장을육성

<적용시기> 2 0 0 3년 1월1일이후 최초로출고하는분부터

적용

바. 「특소세납부증명표지」부착제도폐지(특소영§3 7②)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물품 관리전산화 등으로 납세증명표지

부착의 실효성이 미약하므로기업에 대한불필요한 규

제폐지

<적용시기> 2 0 0 3년 1월1일이후 최초로출고하는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제고

가. 납세자부담완화

(1) 법인세등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법인영§1 1 9①등)

<개정이유>

○동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와 납부불성실에

대한벌과금성격을가지고있는바, 그간시장금리가

재정포럼 1 2 7

현 행 개 정(안)

○납세증명서제출제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대금의

지급을 받아그 대금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귀속되는때

–국세의체납처분에의한채권압류

에의하여세무공무원이그대금을

지급받는때등

○제출제외범위확대

–파산절차또는회사정리절차가진행

중인법인이납세증명서를발급받지

못하여파산등의절차진행이불가능

한경우

•관할법원이 납세증명서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관할세

무서장이이를승인하는때

현 행 개 정(안)

○납세보전을위해에어컨·골프용품

등의제조자에게제조장출고 단계

에특소세납세증명표지를부착

< 폐지> 

현 행 개 정(안)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일1만분의5 (연1 8 . 2 5 % ) ○1일1만분의3 (연1 0 . 9 5 % )

현 행 개 정(안)

○소주·맥주·과실주등다른 주류

는알콜도수의제한이없으나약주

와청주는제한

–약주: 13도이하

–청주: 14도이상 < 폐지>



크게하락한점을 감안하여인하조정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개시사업연도분부

터적용

(2) 상속세합산신고누락분에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완화

(상증법§7 8 )

<개정이유> 사전증여의경우과세관청에서기신고된자료

를활용하는경우적정과세가가능하므로단순

합산신고누락분에대한가산세부담완화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상속이개시되는

분부터적용

(3) 피상속인의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상증

영§1 1 )

<개정이유> 피상속인이불의의사고로사망한경우사전처

분재산등의사용처를상속인이입증하기어려

운현실감안

<적용시기>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상속이개시되는

분부터적용

(4) 출연자에대한증여세연대납세의무면제(상증법§4 )

<개정이유>

○출연자 귀책사유 없이 추징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출

연자에게연대납세의무를면제하여출연자의부담완화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 최초로추징사유가발생

하는분부터적용

(5) 증여채무이행중인재산에대한이중과세방지(상증법§1 )

<개정이유>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세를부담하는문제해소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상속이개시되는

분부터적용

1 2 8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상속세미달신고시신고불성실가

산세

–미달세액×2 0 %

○미달신고된재산의성격에따라가산

세율차등적용

–상속재산누락분: 현행유지

–합산신고누락분: 20%→1 0 %

현 행 개 정(안)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

하여증여세가추징되는경우

–당초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당초출연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

우연대납세의무면제

*귀책사유예시: 이사등에취임하는

등경영에참여하는경우

현 행 개 정(안)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계약을체결

하고소유권을이전하기전에사망

한경우

–상속인 : 상속재산으로보아상속

세과세

–수증자: 당해재산취득시점에증

여세과세

○死因贈與로보아수증자에게상속세

만과세
현 행 개 정(안)

○피상속인의사전처분재산및 부담

채무중

–사용처미소명금액이처분재산가액

등의20% 상당액과2억원중적은

금액보다많은경우미소명금액전

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20% 상당

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하

여과세



(6) 배우자상속공제한도계산방법의합리적개선(상증법§1 9 )

<개정이유> 

○증여재산공제액 상당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

합리해소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내 분할등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결정기한까지 분할등기 등을

하는경우에도배우자상속공제허용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 최초로상속이개시되는

분부터적용

(7) 금융기관의주5일제시행에따른납부기한연장(기본영§2 )

<개정이유>

○금융기관의주5일근무제실시에따른납세불편해소

<적용시기> 공포일로부터시행

(8) 협회등록법인증권을공매보증금으로납부허용(징수법

§6 5③)

<개정이유>

○환금성이있는협회등록법인의증권도공매보증금으로

갈음하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공매참가자의 매수 기

회를확대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공매하는분부터적용

나. 납세절차간소화및단순화

(1)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대상 확대(소득

영§1 8 6 )

재정포럼 1 2 9

현 행 개 정(안)

○납기연장사유

–납세자가 화재·전화기타재해를

입거나도난을당한때

–납세자 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

사망하여상중인때등

< 신 설>

–금융기관간의자율협약에의한토요

휴무의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

납부기한을자동연장

현 행 개 정(안)

○압류재산 공매시 공매참가자는현

금, 국채 또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공매보증금을납부

–공매보증금은 입찰(매수)가격의

10% 이상납부

○협회등록법인의 증권도 공매보증금

으로납부허용

현 행 개 정(안)

○배우자상속공제는배우자가실제

상속받은금액을공제하되

–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

한도( 3 0억원)로함.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상

속인외유증재산)×배우자법정상

속지분]–배우자에게1 0년내증여

한재산

○배우자가실제상속받은재산

–등기 등을요하는재산의 경우상

속세신고기한까지배우자 명의로

등기등을하여야함.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상속

인외유증재산)×배우자법정상속지

분]–배우자에게 1 0년내증여한재

산에대한과세표준

–세무서장의상속세결정기한(신고기

한으로부터6월)까지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배우자상속재산에포함. 

현 행 개 정(안)

○원천징수세액납부시기

–다음의경우원천징수한달이속하

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 0

일까지납부가능

•상시고용인원1 0인 이하 사업자로

서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 승

인을받은자

< 추가> •상시고용인원1 0인이하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정한기준에의하여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지정을받은자



<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에대하여원천징수세액을매월납부하는

대신에 반기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함으로써납세

편의도모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지정받아납부하는분부

터적용

(2) 지급조서제출의무완화(소득영§2 1 4 )

<개정이유>

○실익이 없는 경우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편

의도모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

부터적용

(3) 수출주류의면세절차간소화(주세영§3 0 )

<개정이유>

○사전승인으로 인하여 수출물량의 적기공급이 지연될

수 있는점을 감안하여사후신고가능하도록수출절차

를간소화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 최초로출고하는분부터

적용

(4) 주류미납세반출신고서류의간소화(주세영§3 7 )

<개정이유>

○국세통합시스템( T I S )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업자등록

증사본제출제도를폐지하여납세자편의증진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신고분부터적용

(5)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시기의탄력적조정허용(부가영

§5 4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제고

1 3 0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지급조서제출면제대상

–계좌별로연간3만원미만인이자

소득을지급하는경우등

< 추가>

○소득을지급하는자는지급건별로

지급조서작성제출

–고객이나불특정다수인에게1 0만원

이하의경품을제공하는경우

○아래의경우에는연간소득지급합계

액에대한지급조서제출허용

–건강보험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약국에보험급여를 지급

하는경우

–다단계판매원에게계약에의하여수

당등을지급하는경우

–그외에동일인에게사업소득을연중

수회지급하는경우로서국세청장이

정하는경우

현 행 개 정(안)

○수출주류의주세면제절차

: 사전승인필요

< 신설>

○주류제조자가직접수출하는경우:

사후신고허용

–출고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 2달)까

지수출신고필증등을제출하는경우

면세가능

현 행 개 정(안)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시 사업자등

록증사본을제출

< 폐 지>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 최초로세금계산서를교

부하는분부터적용

(6)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간소화(소득영

§1 6 9 )

<개정이유>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해

야하는불편을덜어납세편의제고

<적용시기> 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분부터적용

다. 납세자권익제고

(1) 과세전적부심청구대상확대(기본영§6 3의8 )

<개정이유>

○납세자가사전에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는기회를 확대

하고

–사실판단사항중청구세액이1 0억원이상인경우는국세청

장에게직접청구할수있도록하여적부심사청구를활성화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 서면통지를받은분부터

적용

(2) 임대인의미납국세열람제도도입(징수법§6의2 신설)

<개정이유>

○임대인이납부하여야할 국세를납부하지못해주택 등

이 공매처분되는경우 국세의 우선징수로인해 임차인

이불의의피해를입는것을예방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적용

(3) 전자적방법에의한입찰및경매허용(징수법§6 7①)

재정포럼 1 3 1

현 행 개 정(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

–세무조사결과서면통지

–업무감사결과예고통지

< 추가>

○세무조사또는업무감사결과예고

통지에 불복시 세무서장·지방청

장에게적부심사청구

–다만, 유권해석·새로운해석사항

의 경우에는국세청장에게도청구

가능하나 사실판단사항은 국세청

장에게청구불가

–현지확인조사, 실지조사에따른파생

자료, 감사현지시정분포함.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 1 0억원

이상인경우에는국세청장에게도청

구가가능토록함.

현 행 개 정(안)

○양도소득세예정·확정신고시

–첨부서류를납세자가직접제출 –전자송신에의하여내용확인이가능

한 서류에 대하여 전자송신 방식에

의하여제출할수있도록근거마련

현 행 개 정(안)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거래

관행상정하여진기간의공급가액

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

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방법개선

–사업자가임의로정한 기간의공급

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현 행 개 정(안)

< 신설> ○주택및상가임차인이임차계약전

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열람할수있는법적근

거마련

–확인대상국세

•체납세금, 고지후납기중세금

•신고한세금중미납세액

현 행 개 정(안)

○공매의방법

–입찰또는경매

○전자적방법에의하여입찰또는경

매를할수있도록함.



<개정이유>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경매를가능토록함.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공매개시하는분부터적용

Ⅶ. 알기쉽고환경변화에부응하는세제의정비

1. 소득세법개편

<추진배경>

□일반국민이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

을스스로신고납부할수 있도록소득세법을알기 쉽고

간소하게정비하여납세비용과행정비용을절감

<개편방향>

□공평성과 효율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 내에서 복잡한

과세체계를간소화

○소득구분의통폐합(산림소득을사업소득으로통합등)

○복잡한세액계산방법및절차의간소화

○각종공제제도간소화및통폐합

○양도소득세과세방법개선

○비거주자과세제도개선

□국민이알기쉬운세법규정

○납세자들이 이해하고신고하기에편리하도록정의규정

신설, 납부세액계산순서에맞도록조문배열

□납세자가편리하게작성할수있도록신고서식개선

○신고서 작성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작성요령 서

술등

<추진일정>

□2 0 0 3년 상반기에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 0 0 4년1월부터시행

2. 부가가치세법개편

<추진배경>

□현행부가가치세법은1 9 7 7년시행이래 부분적인개정

에그쳐

○디지털화·세계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

고, 세법규정의유추·확대적용으로위헌여부논란이

지속적으로제기

□각종 정책목적을위한 광범위한 영세율·면세등의 특

례규정으로거래질서·가격체계왜곡및세제의복잡화

<개편방향> 

□디지털시대·세계화시대에알맞는부가가치세제정립

○국제기준에 맞도록전자상거래에대한공급시기·공급

장소·거래징수등의관련규정보완

○E R P설치기업 등에 대하여는‘사업장별 신고납부’를

‘법인본점별신고납부’로 개선하여 기업의 세금신고비

용절감등

□조세법률주의의충실화와알기쉬운세법체계로재정비

○다양한 거래유형에부응할 수 있도록 조문을 세분화·

구체화하고세금신고서작성순서대로세법을기술하여

납세자편의제고

1 3 2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영세율·면세범위 축소를 통한 과세형평 강화와 세제

단순화추진

□성실신고납부와납세편의제고를위한제도개선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보완, 매입자의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명확화등

<추진일정>

□금년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 2003년 상반기 공청

회를거쳐정기국회에제출

Ⅷ. 세제의선진화를위한연구지속

□연결납세제도도입검토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현재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시행중임.

*주요국의연결대상회사기준

미국: 80%, 프랑스: 95%, 영국: 75%, 독일: 50%, 일

본: 100%

○동 제도는 기업조직선택에 있어조세 중립성 보장, 지

주회사 설립 활성화, 기업경영의투명성 제고 등의 장

점이있으나

–내부거래및 손익의상계로세수 감소를초래하고결손

법인 인수를 통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금년부터시행중인일본의예와 외부회계법인

에 의뢰중인 연구용역결과등을 참고하여도입하는방

안을검토

□인적회사(Partnership) 과세제도도입방안연구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

식·정보 중심의 인적회사에 적합한 영·미의

Partnership 과세제도도입방안연구

○P a r t n e r s h i p을 통한 조세회피문제 및 주식회사 등 물

적회사와의과세형평성의문제에대한대처방안, 주요

선진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검토

<참고> 개정대상법령및 추진일정

□개정대상법령

□추진일정(안)

법 률

○입법예고: 8월2 8일~ 9월1 7일(각계각층의의견수렴)

○차관회의: 9월1 9일(목)

○국무회의: 9월2 4일(화)

○국회제출: 9월3 0일(토)  * (10월2일시한)

시행령

○1 1월중개정요강확정, 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

○1 2월중차관회의및국무회의를거쳐1 2월말공포

재정포럼 1 3 3

법률( 4개)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령( 1 0개)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 0 0 2년 세법개정안에대한보완방안

1. 보완배경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

득) 부부합산과세제도위헌판결( 2 0 0 2 . 8 . 2 9 . )에따라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법규정을 정비하는 정부의 소득

세법개정안제출이불가피해짐.

1 3 4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2 0 0 2년 정기국회제출 세법개정안보완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2 0 0 2년9월6일에발표한

「2 0 0 2년정기국회제출세법개정안보완」의전문입니다.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대한 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

에따라 그 제도를 폐지하고관련조항을 정비하는한편, 

○ 근로소득자에게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등 특별

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

을주요 골자로 하는소득세법개정(안)과

○ 부부별산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간 재산 및 소득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 등

○ 2 0 0 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

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 0 0 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보완방안】

①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폐지에따른 관련규정 보완

<소득세법개정안> 

○ 자산소득인이자소득·배당소득및 부동산임대소득에대하

여부부의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다른 소득과 같이 개인별로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

– 아울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부

부합산 4 , 0 0 0만원에서 개인별 4 , 0 0 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폐지와 관련된 규정을정비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

○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현행 1 0년간 5억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

② 근로자에 대한특별공제 확대

○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제도인 의료비·교육

비·보험료의 공제한도를 실제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적

정수준으로상향조정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3 %를 초과하는의료비(현행 유지) 

– 공제한도 : 연3 0 0만원→ 연 5 0 0만원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의교육비로지출한 금액

– 공제한도

•유치원생 이하: 1인당연 1 0 0만원→ 연 1 5 0만원

·초·중·고생: 1인당연 1 5 0만원 → 연 2 0 0만원

·대 학 생 : 1인당연 3 0 0만원→ 연 5 0 0만원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자동차보험·상해보험·생명보험·농수협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공제한도 : 연7 0만원 →연 1 0 0만원



※판결요지: 소득세법제6 1조의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

제도는 혼인한 부부를 미혼자보다 조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게차별하는것으로서헌법상평등의원칙및혼

인보장규정에배치되어위헌임.

□그리고, 우리부의 금년도 세제개편안에대하여 세제발

전심의위원회, 언론등 각계에서근로소득자에대한배

려가미흡하므로

○각종공제확대, 면세점인상등을통하여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추가로경감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음.

□따라서, 금년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인정부의세법개

정안에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조항정비등보완방안을마련하는한편

○우리부 세제개편안과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여론 등을

고려

–상속증여세제 보완 및 부동산대책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반영하여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을 제고하

고자함.

2.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위헌판결 관련규정보완

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폐지(소법§61, §2, §45, §5 1의

3, §70, §73)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 0 0 2 . 8 . 2 9 )에 따라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폐지함.

<적용시기> 2 0 0 2년 8월 2 9일 이후최초로 신고하거나결

정·경정하는분부터적용

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여부(기준금액초과 여부)를개

인별로판단(소법§14) 

<개정이유> 

○자산소득에 대한부부합산과세제도가위헌으로결정됨

에 따라자산소득의 일부인 금융소득에대한 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기준 4 , 0 0 0만원에서 개인별 4 , 0 0 0만

원으로변경함.

<적용시기> 2 0 0 2년 8월 2 9일이후최초로 신고하거나결

정·경정하는분부터적용

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조정(상증법§5 3①)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판결에

따른조정

재정포럼 1 3 5

현 행 개 정(안)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대하여는개

인단위로 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

부부의소득을합산하여과세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를폐지

–자산소득에대하여도개인단위과세

제도로전환

현 행 개 정(안)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 , 0 0 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함.

–금융소득금액이 개인별 4 , 0 0 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으로함.

현 행 개 정(안)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증여받은경우1 0년

내 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

서5억원을공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조정

–5억원→3억원



○자산소득을 배우자에게사전증여하여인위적인소득분

산을통한종합소득세누진부담회피를방지하기위함. 

□공제액수준은부부간합산과세를하지않는 점과누진

세율체계하에서세부담회피효과가가장큰경우는부

부간에총소득을절반씩분산하는때인점을감안하되

○배우자에미치는부담을 감안, 현행배우자증여재산공

제액의절반수준보다약간높은3억원으로조정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증여하는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자의세부담 경감

가. 교육비에대한소득공제확대(소법§5 2①)

<개정이유> 

○근로자가정의 실제교육비지출액수준을감안하여교

육비에대한소득공제를확대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나. 의료비에대한소득공제확대(소법§5 2①) 

<개정이유> 

○근로자가 큰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공제받을수

있는금액을인상하여근로자의치료비부담등을경감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다. 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확대(소법§5 2①) 

<개정이유>

○근로자가정의실제 보험료지출액수준을 감안하여보

험료에대한소득공제를확대

<적용시기> 

2 0 0 3년1월1일이후최초로 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참고> 근로소득세경감효과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확대에따른세수감효과

: 약2 , 0 0 0억원

○보전재원 : 상속증여세제 보완 및 부동산대책에 따라

증가하는세수를활용

1 3 6 2 0 0 2년9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근로자가본인및부양가족의의료

비를지출한경우총급여액의3퍼

센트를초과한금액에대하여

–연 3 0 0만원한도로소득공제 –공제한도를연5 0 0만원으로인상

현 행 개 정(안)

○근로자가 자동차·상해·생명보험

등보장성보험에가입하여보험료

를지출하는경우

–연 7 0만원한도로소득공제

*근로자의건강보험료와고용보험료

는별도로전액공제허용

–소득공제한도를연 1 0 0만원으로상

향조정

현 행 개 정(안)

○근로자가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

비를지출한경우

–부양가족1인당다음을한도로소

득공제

•유치원생이하: 연1 0 0만원

•초·중·고생: 연1 5 0만원

•대학생: 연 3 0 0만원

–소득공제한도를상향조정

•연1 5 0만원

•연2 0 0만원

•연5 0 0만원



재정통계
• 국제조세비교: 소비과세편

•중앙재정Ⅰ 편

1. 총 재정규모

2. 중앙재정규모

3. 본예산안규모(국회예산수정현황)

• 중앙재정Ⅱ 편



1 3 8 2 0 0 2년9월호

재정통계

1 9 6 8 1 , 6 5 2 . 9 262.7 1 4 0 . 7 403.4 56.6 4 6 0 . 0

1 9 6 9 2 , 1 5 5 . 3 362.7 217.0 579.6 83.3 6 6 2 . 9

1 9 7 0 2 , 7 8 8 . 4 428.0 171.0 599.0 97.7 6 9 6 . 8

1 9 7 1 3 , 4 1 9 . 1 516.1 219.7 735.8 124.5 8 6 0 . 3

1 9 7 2 4 , 1 9 3 . 5 696.3 270.1 966.4 145.8 1 , 1 1 2 . 2

1 9 7 3 5 , 3 7 7 . 5 655.4 304.8 960.2 186.4 1 , 1 4 6 . 7

1 9 7 4 7 , 5 9 1 . 7 1 , 0 1 3 . 9 414.4 1 , 4 2 8 . 3 279.6 1 , 7 0 7 . 8

1 9 7 5 1 0 , 1 2 9 . 2 1 , 5 3 5 . 3 588.3 2 , 1 2 3 . 6 356.5 2 , 4 8 0 . 1

1 9 7 6 1 3 , 8 9 9 . 7 2 , 1 4 2 . 2 753.0 2 , 8 9 5 . 2 467.3 3 , 3 6 2 . 6

1 9 7 7 1 7 , 7 9 5 . 8 2 , 7 3 9 . 9 977.8 3 , 7 1 7 . 8 706.7 4 , 4 2 4 . 5

1 9 7 8 2 4 , 0 6 2 . 7 3 , 5 3 8 . 7 1 , 2 1 6 . 7 4 , 7 5 5 . 3 1 , 3 0 2 . 5 6 , 0 5 7 . 8

1 9 7 9 3 0 , 8 7 2 . 1 5 , 0 5 3 . 2 1 , 4 1 3 . 3 6 , 4 6 6 . 5 1 , 8 0 8 . 9 8 , 2 7 5 . 4

1 9 8 0 3 6 , 8 5 7 . 0 6 , 4 8 6 . 7 2 , 1 6 1 . 8 8 , 6 4 7 . 8 2 , 0 6 4 . 9 1 0 , 7 1 2 . 7

1 9 8 1 4 5 , 7 0 2 . 9 7 , 9 0 7 . 8 2 , 7 7 7 . 1 1 0 , 6 8 4 . 9 2 , 6 2 2 . 6 1 3 , 3 0 7 . 5

1 9 8 2 5 2 , 4 6 0 . 5 9 , 1 7 8 . 9 2 , 3 3 9 . 7 1 1 , 5 1 8 . 6 3 , 2 4 0 . 6 1 4 , 7 5 9 . 2

1 9 8 3 6 2 , 0 8 6 . 0 1 0 , 1 8 0 . 8 2 , 4 2 1 . 8 1 2 , 6 0 2 . 6 4 , 2 2 3 . 6 1 6 , 8 2 6 . 2

1 9 8 4 7 1 , 0 4 4 . 6 1 1 , 0 7 2 . 1 2 , 3 0 1 . 7 1 3 , 3 7 3 . 8 4 , 9 7 4 . 1 1 8 , 3 4 7 . 9

1 9 8 5 7 9 , 3 0 1 . 1 1 2 , 4 0 6 . 4 2 , 5 9 3 . 9 1 5 , 0 0 0 . 3 5 , 3 5 2 . 4 2 0 , 3 5 2 . 7

1 9 8 6 9 2 , 9 0 9 . 3 1 3 , 7 9 6 . 5 3 , 4 3 6 . 3 1 7 , 2 3 2 . 8 5 , 9 5 5 . 2 2 3 , 1 8 8 . 0

1 9 8 7 1 0 9 , 7 2 6 . 5 1 5 , 7 9 4 . 5 3 , 3 6 2 . 5 1 9 , 1 5 6 . 9 7 , 2 1 2 . 4 2 6 , 3 6 9 . 3

1 9 8 8 1 3 1 , 3 7 1 . 3 1 8 , 0 2 5 . 0 4 , 4 9 2 . 3 2 2 , 5 1 7 . 3 6 , 6 2 2 . 5 2 9 , 1 3 9 . 8

1 9 8 9 1 4 7 , 9 4 1 . 6 2 1 , 6 5 3 . 1 5 , 3 4 2 . 6 2 6 , 9 9 5 . 7 8 , 1 3 8 . 3 3 5 , 1 3 5 . 0

1 9 9 0 1 7 8 , 2 6 2 . 1 2 7 , 4 6 3 . 7 5 , 1 0 0 . 2 3 2 , 5 6 3 . 9 1 2 , 0 8 1 . 3 4 4 , 6 1 8 . 2

1 9 9 1 2 1 4 , 2 3 9 . 9 3 1 , 2 8 3 . 5 8 , 0 8 3 . 4 3 9 , 3 6 6 . 9 1 6 , 5 0 9 . 8 5 5 , 8 7 6 . 7

1 9 9 2 2 3 8 , 7 0 4 . 6 3 3 , 3 6 2 . 4 1 0 , 4 7 9 . 7 4 3 , 8 4 2 . 1 2 1 , 1 3 9 . 9 6 4 , 9 8 2 . 0

1 9 9 3 2 6 5 , 5 1 7 . 9 3 7 , 2 6 8 . 0 1 3 , 9 1 9 . 9 5 1 , 1 8 7 . 9 2 2 , 6 9 3 . 0 7 3 , 8 8 0 . 9

1 9 9 4 3 0 3 , 7 7 2 . 6 4 2 , 7 9 4 . 7 1 9 , 5 2 6 . 4 6 2 , 3 2 1 . 1 2 8 , 2 8 3 . 5 9 0 , 6 0 4 . 6

1 9 9 5 3 7 7 , 3 4 9 . 8 5 1 , 4 9 8 . 1 2 1 , 4 1 6 . 9 7 2 , 9 1 5 . 0 2 7 , 4 2 1 . 9 1 0 0 , 3 3 6 . 9

1 9 9 6 4 1 8 , 4 7 9 . 0 5 8 , 4 8 0 . 8 2 5 , 2 2 4 . 4 8 3 , 7 0 5 . 2 3 3 , 0 4 7 . 3 1 1 6 , 7 5 2 . 5

1 9 9 7 4 5 3 , 2 7 6 . 4 6 3 , 9 6 2 . 1 2 8 , 5 0 2 . 1 9 2 , 4 6 4 . 2 3 7 , 9 3 5 . 1 1 3 0 , 3 9 9 . 3

1 9 9 8 4 4 4 , 3 6 6 . 5 7 3 , 2 2 6 . 0 3 2 , 2 2 4 . 5 1 0 5 , 4 5 0 . 5 3 7 , 7 5 5 . 0 1 4 3 , 2 0 5 . 5

1 9 9 9 4 8 2 , 7 4 4 . 2 8 0 , 5 0 9 . 9 3 4 , 0 3 8 . 3 1 1 4 , 5 4 8 . 2 3 7 , 6 3 6 . 3 1 5 2 , 1 8 4 . 5

2 0 0 0 5 2 1 , 9 5 9 . 2 8 7 , 4 6 4 . 5 3 6 , 4 5 1 . 0 1 2 3 , 9 1 5 . 5 4 6 , 1 4 9 . 3 1 7 0 , 0 6 4 . 8

2 0 0 1 5 4 5 , 0 1 3 . 3 9 9 , 1 8 0 . 1 4 0 , 3 0 7 . 6 1 3 9 , 4 8 7 . 7 4 9 , 0 7 9 . 6 1 8 8 , 5 6 7 . 5

총생산규모1 ) 중앙재정3 )

지방재정4 ) 총재정규모
(경상)2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1. 총재정규모

(단위: 10억원)

주: 1) 1 9 7 0년이후국민총생산계열은신국민계정체계에의함. 1980년이후계열은기초통계의수정에따라자료조정

2) 1995년부터GDP 적용

3) 중앙재정규모는세출순계규모임. 단일반회계는총계규모이며특별회계는단순계산에의한차액임.

4) 1988년부터는『예산개요참고자료』적용, (지방자치단체재정-중앙이전재원) +교육재정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참고자료』, 1980~2000.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1968~2000.



재정포럼 1 3 9

재정통계

1 9 4 8 - 3 0 1 3 1

1 9 4 9 - 7 8 9 9 1 7 7

1 9 5 0 - 2 3 5 2 2 9 4 6 4

1 9 5 1 - 3 5 4 1 , 0 8 9 1 , 4 4 3

1 9 5 2 - 1 , 2 9 9 3 , 7 9 2 5 , 0 9 1

1 9 5 3 4 7 . 9 1 , 3 3 7 1 0 , 5 4 5 1 1 , 8 8 2

1 9 5 4 6 6 . 2 3 , 4 0 1 1 8 , 2 5 0 2 1 , 6 5 1

1 9 5 5 1 1 4 . 5 9 , 2 0 6 3 6 , 1 7 5 4 5 , 3 8 1

1 9 5 7 1 9 7 . 1 9 , 6 9 2 4 4 , 5 9 1 5 4 , 2 8 2

1 9 5 8 2 0 4 . 7 2 7 , 7 2 6 3 2 , 1 7 4 5 9 , 8 9 9

1 9 5 9 2 1 7 . 5 3 0 , 9 4 4 2 7 , 5 0 3 5 8 , 4 4 7

1 9 6 0 2 4 4 . 9 3 4 , 8 7 9 3 6 , 5 9 3 7 1 , 4 7 2

1 9 6 1 2 9 4 . 2 4 5 , 9 1 6 3 3 , 8 3 0 7 9 , 7 4 6

1 9 6 2 3 5 5 . 5 6 8 , 2 1 3 5 1 , 6 9 3 1 1 9 , 9 0 6

1 9 6 3 5 0 2 . 9 4 9 , 3 7 1 6 1 , 6 2 2 1 1 0 , 9 9 3

1 9 6 4 7 1 6 . 3 5 5 , 0 8 4 6 5 , 6 7 8 1 2 0 , 6 7 2

1 9 6 5 8 0 5 . 7 6 8 , 2 2 5 8 5 , 9 2 1 1 5 4 , 1 4 6

1 9 6 6 1 , 0 3 7 . 0 9 4 , 7 0 7 1 3 6 , 2 7 3 2 3 0 , 9 7 9

1 9 6 7 1 , 2 8 1 . 2 1 2 6 , 9 1 9 1 6 4 , 3 3 2 2 9 1 , 2 5 1

1 9 6 8 1 , 6 5 2 . 9 1 8 7 , 6 7 2 2 1 5 , 2 0 8 4 0 2 , 8 8 0

1 9 6 9 2 , 1 5 5 . 3 2 5 0 , 9 9 4 3 2 7 , 0 4 6 5 7 8 , 0 4 0

1 9 7 0 2 , 7 8 8 . 4 3 1 9 , 4 7 5 2 7 8 , 1 9 6 5 9 7 , 6 7 1

1 9 7 1 3 , 4 1 9 . 1 3 9 3 , 5 8 3 3 3 8 , 3 9 8 7 3 1 , 9 8 1

1 9 7 2 4 , 1 9 3 . 5 4 9 2 , 1 9 6 4 7 0 , 9 1 5 9 6 3 , 1 1 1

1 9 7 3 5 , 3 7 7 . 5 5 0 6 , 3 9 6 4 5 1 , 7 4 5 9 5 8 , 1 4 1

1 9 7 4 7 , 5 9 1 . 7 7 5 8 , 7 7 3 6 6 5 , 2 3 5 1 , 4 2 4 , 0 0 8

1 9 7 5 1 0 , 1 2 9 . 2 1 , 0 9 0 , 9 8 6 1 , 0 2 5 , 5 9 2 2 , 1 1 6 , 5 7 8

1 9 7 6 1 3 , 8 9 9 . 7 1 , 5 6 2 , 0 9 0 1 , 3 1 7 , 9 6 9 2 , 8 8 0 , 0 5 9

1 9 7 7 1 7 , 7 9 5 . 8 2 , 7 3 9 , 9 3 5 9 7 7 , 8 2 7 3 , 7 1 7 , 7 6 2

1 9 7 8 2 4 , 0 6 2 . 7 3 , 3 7 6 , 3 9 5 1 , 3 7 8 , 9 3 3 4 , 7 5 5 , 3 2 8

1 9 7 9 3 0 , 8 7 2 . 1 4 , 7 4 8 , 6 9 0 1 , 7 1 7 , 8 5 6 6 , 4 6 6 , 5 4 6

1 9 8 0 3 6 , 8 5 7 . 0 6 , 1 3 2 , 0 9 6 2 , 5 1 5 , 7 2 7 8 , 6 4 7 , 8 2 3

1 9 8 1 4 5 , 7 0 2 . 9 7 , 4 2 8 , 7 4 6 3 , 2 5 6 , 1 6 6 1 0 , 6 8 4 , 9 1 2

1 9 8 2 5 2 , 4 6 0 . 5 8 , 8 2 4 , 6 9 4 2 , 6 9 3 , 8 6 8 1 1 , 5 1 8 , 5 6 2

1 9 8 3 6 2 , 0 8 6 . 0 9 , 8 1 1 , 5 8 7 2 , 7 9 1 , 0 1 3 1 2 , 6 0 2 , 6 0 0

1 9 8 4 7 1 , 0 4 4 . 6 1 0 , 4 8 6 , 7 1 9 3 , 8 3 3 , 6 4 4 1 4 , 3 2 0 , 3 8 3

1 9 8 5 7 9 , 3 0 1 . 1 1 1 , 6 1 1 , 8 7 9 3 , 3 8 8 , 3 9 4 1 5 , 0 0 0 , 2 7 3

국민총생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경상: 1 0억원)

2.  중앙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1 4 0 2 0 0 2년9월호

재정통계

1 9 8 6 9 4 8 , 6 1 7 1 3 7 , 9 6 5 3 4 , 3 6 3 1 7 2 , 3 2 8

1 9 8 7 1 , 1 1 1 , 9 7 7 1 5 7 , 9 4 5 3 3 , 6 2 5 1 9 1 , 5 6 9

1 9 8 8 1 , 3 2 1 , 1 1 8 1 8 0 , 2 5 0 4 4 , 9 2 3 2 2 5 , 1 7 3

1 9 8 9 1 , 4 8 1 , 9 7 0 2 1 6 , 5 3 1 5 3 , 4 2 6 2 6 9 , 9 5 7

1 9 9 0 1 , 7 8 7 , 9 6 8 2 7 4 , 6 3 7 5 1 , 0 0 2 3 2 5 , 6 3 9

1 9 9 1 2 , 1 6 5 , 1 0 9 3 1 2 , 8 3 5 8 0 , 8 3 4 3 9 3 , 6 6 9

1 9 9 2 2 , 4 5 6 , 9 9 6 3 3 3 , 6 2 4 1 0 4 , 7 9 7 4 3 8 , 4 2 1

1 9 9 3 2 , 7 7 4 , 9 6 5 3 7 2 , 6 8 0 1 3 9 , 1 9 9 5 1 1 , 8 7 9

1 9 9 4 3 , 2 3 4 , 0 7 1 4 2 7 , 9 4 7 1 9 5 , 2 6 4 6 2 3 , 2 1 1

1 9 9 5 3 , 7 7 3 , 4 9 8 5 1 4 , 9 8 1 2 1 4 , 1 6 9 7 2 9 , 1 5 0

1 9 9 6 4 , 1 8 4 , 7 9 0 5 8 4 , 8 0 8 2 5 2 , 2 4 4 8 3 7 , 0 5 2

1 9 9 7 4 , 5 3 2 , 7 6 4 6 3 9 , 6 2 1 2 8 5 , 0 2 1 9 2 4 , 6 4 2

1 9 9 8 4 , 4 4 3 , 6 6 5 7 3 2 , 2 6 0 3 2 2 , 2 4 5 1 , 0 5 4 , 5 0 5

1 9 9 9 4 , 8 2 7 , 4 4 2 8 0 5 , 0 9 9 3 4 0 , 3 8 3 1 , 1 4 5 , 4 8 2

2 0 0 0 5 , 2 1 9 , 5 9 2 8 7 4 , 6 4 5 3 6 4 , 5 1 0 1 , 2 3 9 , 1 5 5

2 0 0 1 5 , 4 5 0 , 1 3 3 9 9 1 , 8 0 1 4 0 3 , 0 7 6 1 , 3 9 4 , 8 7 7

국민총생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경상: 1 0억원)

2.  중앙재정규모(계속)

(단위: 억원)

주: 1. 세출통계규모

2. 1953~55년도국민총생산은회계연도에따라조정, 1970년이후계열은신한국계정체계에의함. 1980년이후계열은기초통계의수정에따라자료조정

3. 중앙재정규모는세출순계규모임. 단일반회계는총계규모이며특별회계는단순계산에의한차액임.

자료: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통계자료』, 제1집~제3집, 1 9 6 1 .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연도.

기획예산처, 『예산개요참고자료』, 각연도.



재정포럼 1 4 1

재정통계

1 9 4 8
일반 2 9 , 7 2 6 , 6 0 4 - 2 5 7 , 5 4 9 2 9 , 4 6 9 , 0 5 5 - 0 . 9

특별 2 4 , 2 9 2 , 3 9 0 - 2 4 , 2 9 2 , 3 9 0 -

1 9 4 9
일반 5 8 , 4 0 2 , 4 7 5 - 1 , 0 7 9 , 9 8 0 5 7 , 3 2 2 , 4 9 5 - 1 . 8

특별 1 7 1 , 2 5 3 , 3 8 5 - 5 , 1 4 2 , 4 7 6 1 6 6 , 1 1 0 , 9 0 9 - 3 . 0

1 9 5 0
일반 1 1 1 , 6 7 2 , 7 8 6 - 6 , 0 8 7 , 6 0 0 1 0 5 , 5 8 5 , 1 8 6 - 5 . 5

특별 3 5 3 , 9 9 8 , 7 5 0 - 7 9 , 4 2 7 , 2 0 6 2 7 4 , 5 7 1 , 5 4 4 - 2 2 . 4

1 9 5 1
일반 3 3 1 , 1 4 7 , 3 5 7 1 , 9 5 3 , 0 6 7 3 3 3 , 1 0 0 , 4 2 4 0 . 6

특별 1 , 3 1 5 , 0 3 8 , 4 6 3 - 6 9 , 5 8 2 , 3 6 7 1 , 2 4 5 , 4 5 6 , 0 9 6 - 5 . 3

1 9 5 2
일반 9 8 3 , 6 7 1 , 3 6 3 - 1 , 7 3 7 , 7 0 7 9 8 1 , 9 3 3 , 6 5 6 - 0 . 2

특별 2 , 3 3 5 , 4 2 6 , 8 6 8 4 8 , 7 3 2 , 0 7 2 2 , 3 8 4 , 1 5 8 , 9 4 0 2 . 1

1 9 5 3
일반 2 7 , 8 5 3 , 6 5 7 5 6 7 , 2 0 0 2 8 , 4 2 0 , 8 5 7 2 . 0

특별 1 5 2 , 1 1 8 , 4 9 2 - 1 , 6 8 3 , 4 7 2 1 5 0 , 4 3 5 , 0 2 0 - 1 . 1

1 9 5 4
일반 5 6 , 9 2 4 , 3 9 4 - 5 6 , 9 2 4 , 3 9 4 -

특별 4 1 8 , 8 2 5 , 0 3 3 1 8 8 , 6 1 8 4 1 9 , 0 1 3 , 6 5 1 0 . 0

1 9 5 5
일반 8 9 , 0 3 0 , 7 8 9 - 7 4 2 , 3 6 3 8 8 , 2 8 8 , 4 2 6 - 0 . 8

특별 7 4 4 , 5 0 3 , 1 0 1 - 2 4 , 9 3 8 , 5 0 3 7 1 9 , 5 6 4 , 5 9 8 - 3 . 3

1 9 5 7
일반 1 4 5 , 3 2 5 , 2 9 0 1 6 4 , 1 6 6 1 4 5 , 4 8 9 , 4 5 6 0 . 1

특별 9 8 1 , 4 7 6 , 1 7 0 - 2 0 , 8 6 2 , 2 0 5 9 6 0 , 6 1 3 , 9 6 5 - 2 . 1

1 9 5 8
일반 2 6 8 , 1 6 7 , 7 5 5 - 7 , 2 6 3 , 8 9 5 2 6 0 , 9 0 3 , 8 6 0 - 2 . 7

특별 6 9 0 , 7 7 4 , 9 0 6 1 5 , 0 4 5 , 9 9 6 7 0 5 , 8 2 0 , 9 0 2 2 . 2

1 9 5 9
일반 3 0 8 , 7 4 1 , 9 7 4 2 0 0 , 0 0 0 3 0 8 , 9 4 1 , 9 7 4 0 . 1

특별 6 1 0 , 6 9 0 , 0 8 5 2 0 , 3 5 9 , 5 9 9 6 3 1 , 0 4 9 , 6 8 4 3 . 3

1 9 6 0
일반 3 3 8 , 4 4 9 , 0 9 5 4 , 8 4 5 , 1 9 3 3 4 3 , 2 9 4 , 2 8 8 1 . 4

특별 6 0 1 , 2 9 7 , 4 5 6 8 , 1 1 8 , 8 7 8 6 0 9 , 4 1 6 , 3 3 4 1 . 4

1 9 6 1
일반 4 4 6 , 7 6 8 , 4 0 8 - 7 4 0 , 6 1 6 4 4 6 , 0 2 7 , 7 9 2 - 0 . 2

특별 5 6 2 , 8 6 3 , 6 0 5 - 5 , 4 7 9 , 1 5 7 5 5 7 , 3 8 4 , 4 4 8 - 1 . 0

1 9 6 2
일반 5 3 , 4 1 7 , 3 5 4 8 , 3 1 1 , 8 6 6 6 1 , 7 2 9 , 2 2 0 1 5 . 6

특별 8 5 , 8 6 7 , 3 1 7 - 3 0 , 4 5 4 8 5 , 8 3 6 , 8 6 3 - 0 . 0

1 9 6 3
일반 6 4 , 6 0 3 , 4 4 2 - 2 2 , 3 9 5 6 4 , 5 8 1 , 0 4 7 - 0 . 0

특별 1 1 6 , 0 7 9 , 6 1 2 - 4 0 7 , 1 3 7 1 1 5 , 6 7 2 , 4 7 5 - 0 . 4

1 9 6 4
일반 6 0 , 8 6 8 , 6 8 7 - 3 4 , 2 3 3 6 0 , 8 3 4 , 4 5 4 - 0 . 1

특별 1 2 2 , 9 1 2 , 6 4 9 - 1 8 , 9 3 5 , 8 4 6 1 0 3 , 9 7 6 , 8 0 3 - 1 5 . 4

1 9 6 5
일반 7 4 , 2 3 4 , 5 3 2 - 9 7 7 , 4 5 9 7 3 , 2 5 7 , 0 7 3 - 1 . 3

특별 1 3 3 , 9 3 4 , 6 0 1 2 , 6 6 8 , 1 2 1 1 3 6 , 6 0 2 , 7 2 2 2 . 0

1 9 6 6
일반 1 0 9 , 3 2 3 , 3 5 5 - 2 , 3 9 7 , 9 7 2 1 0 6 , 9 2 5 , 3 8 3 - 2 . 2

특별 1 8 8 , 7 3 6 , 9 8 5 - 2 , 7 1 7 , 6 0 1 1 8 6 , 0 1 9 , 3 8 4 - 1 . 4

1 9 6 7
일반 1 5 2 , 1 6 7 , 9 2 2 - 1 5 , 5 3 5 1 5 2 , 1 5 2 , 3 8 7 - 0 . 0

특별 2 3 6 , 7 3 8 , 9 2 9 - 6 , 6 2 6 , 7 2 1 2 3 0 , 1 1 2 , 2 0 8 - 2 . 8

회계별
예산안수정

정부제출예산안 국회수정액 수정후예산안1 ) 수정비율

3. 본예산안규모(국회예산수정현황)

(단위: 천원, %)



1 4 2 2 0 0 2년9월호

재정통계

1 9 6 8
일반 2 0 9 , 4 0 0 , 5 2 2 2 6 , 0 9 1 2 0 9 , 4 2 6 , 6 1 3 0 . 0

특별 3 0 1 , 1 0 9 , 6 2 1 1 , 4 0 3 , 2 0 8 3 0 2 , 5 1 2 , 8 2 9 0 . 5

1 9 6 9
일반 3 0 4 , 9 1 5 , 5 9 8 - 1 , 2 2 3 , 5 7 5 3 0 3 , 6 9 2 , 0 2 3 - 0 . 4

특별 4 1 7 , 8 8 0 , 9 5 8 4 , 1 2 1 , 1 7 9 4 2 2 , 0 0 2 , 1 3 7 1 . 0

1 9 7 0
일반 4 0 9 , 0 1 3 , 8 6 5 - 2 , 5 4 9 , 8 4 1 4 0 6 , 4 6 4 , 0 2 4 - 0 . 6

특별 5 1 5 , 4 8 9 , 0 6 4 1 , 6 8 6 , 7 6 6 5 1 7 , 1 7 5 , 8 3 0 0 . 3

1 9 7 1
일반 4 9 2 , 9 1 3 , 7 3 5 - 3 , 5 0 0 , 0 0 0 4 8 9 , 4 1 3 , 7 3 5 - 0 . 7

특별 5 6 6 , 9 0 2 , 0 9 8 - 8 7 3 , 0 6 5 5 6 6 , 0 2 9 , 0 3 3 - 0 . 2

1 9 7 2
일반 5 9 8 , 4 1 1 , 4 0 2 - 2 0 , 0 4 6 , 4 0 0 5 7 8 , 3 6 5 , 0 0 2 - 3 . 3

특별 7 1 8 , 3 2 2 , 7 7 6 - 3 , 5 9 5 , 4 6 9 7 1 4 , 7 2 7 , 3 0 7 - 0 . 5

1 9 7 3
일반 6 1 4 , 5 9 7 , 1 4 3 - 3 8 , 6 6 4 , 0 0 0 5 7 5 , 9 3 3 , 1 4 3 - 6 . 3

특별 7 9 4 , 7 3 7 , 4 9 5 - 2 5 , 5 8 5 , 4 5 4 7 6 9 , 1 5 2 , 0 4 1 - 3 . 2

1 9 7 4
일반 7 2 5 , 6 5 6 , 3 0 4 - 1 5 , 0 0 6 , 0 0 0 7 1 0 , 6 5 0 , 3 0 4 - 2 . 1

특별 9 7 9 , 7 7 8 , 8 2 0 - 5 , 5 4 6 , 8 3 3 9 7 4 , 2 3 1 , 9 8 7 - 0 . 6

1 9 7 5
일반 1 , 1 4 2 , 8 1 3 , 3 0 5 3 0 , 0 0 0 , 0 0 0 1 , 1 7 2 , 8 1 3 , 3 0 5 2 . 6

특별 1 , 3 3 3 , 0 6 4 , 6 9 8 1 7 , 0 8 2 , 7 9 1 1 , 3 5 0 , 1 4 7 , 4 8 9 1 . 3

1 9 7 6
일반 1 , 8 5 7 , 1 3 1 , 8 6 3 - 7 , 8 1 0 , 0 0 0 1 , 8 4 9 , 3 2 1 , 8 6 3 - 0 . 4

특별 1 , 9 7 6 , 3 6 5 , 0 6 7 - 3 , 2 8 8 , 4 9 1 1 , 9 7 3 , 0 7 6 , 5 7 6 - 0 . 2

1 9 7 7
일반 2 , 6 7 5 , 0 5 2 , 7 3 2 - 1 5 , 7 5 6 , 0 0 0 2 , 6 5 9 , 2 9 6 , 7 3 2 - 0 . 6

특별 1 , 9 0 7 , 0 2 2 , 1 0 5 7 , 3 5 3 , 7 9 3 1 , 9 1 4 , 3 7 5 , 8 9 8 0 . 4

1 9 7 8
일반 3 , 5 5 0 , 0 4 5 , 5 1 3 - 3 3 , 0 0 9 , 0 0 0 3 , 5 1 7 , 0 3 6 , 5 1 3 - 0 . 9

특별 2 , 4 1 1 , 8 0 3 , 6 3 9 - 1 6 , 1 5 8 , 3 3 3 2 , 3 9 5 , 6 4 5 , 3 0 6 - 0 . 7

1 9 7 9
일반 4 , 5 5 4 , 9 8 1 , 5 5 4 - 2 1 , 1 4 6 , 0 0 0 4 , 5 3 3 , 8 3 5 , 5 5 4 - 0 . 5

특별 3 , 1 2 2 , 9 1 7 , 5 2 9 - 6 2 9 , 6 4 6 3 , 1 2 2 , 2 8 7 , 8 8 3 - 0 . 0

1 9 8 0
일반 5 , 8 4 3 , 0 1 5 , 4 4 1 - 3 8 , 9 5 4 , 0 0 0 5 , 8 0 4 , 0 6 1 , 4 4 1 - 0 . 7

특별 4 , 2 0 7 , 7 5 3 , 4 9 9 - 3 4 , 9 3 8 , 1 8 0 4 , 1 7 2 , 8 1 5 , 3 1 9 - 0 . 8

1 9 8 1
일반 7 , 8 5 1 , 1 2 5 , 3 0 6 - 7 , 8 5 1 , 1 2 5 , 3 0 6 -

특별 6 , 1 6 8 , 0 9 9 , 0 2 5 - 1 0 , 1 9 2 , 7 4 4 6 , 1 5 7 , 9 0 6 , 2 8 1 - 0 . 2

1 9 8 2
일반 9 , 5 9 5 , 5 6 1 , 0 7 0 - 1 7 , 4 3 7 , 0 0 0 9 , 5 7 8 , 1 2 4 , 0 7 0 - 0 . 2

특별 5 , 1 6 7 , 2 8 0 , 4 1 9 2 1 , 4 2 1 , 4 3 3 5 , 1 8 8 , 7 0 1 , 8 5 2 0 . 4

1 9 8 3
일반 1 0 , 5 1 7 , 0 1 0 , 4 8 0 - 1 0 0 , 3 0 0 , 0 0 0 1 0 , 4 1 6 , 7 1 0 , 4 8 0 - 1 . 0

특별 5 , 7 8 8 , 2 4 7 , 4 0 6 - 1 , 3 4 6 , 0 0 0 5 , 7 8 6 , 9 0 1 , 4 0 6 - 0 . 0

1 9 8 4
일반 1 0 , 9 6 6 , 7 1 0 , 4 8 0 - 1 0 , 9 6 6 , 7 1 0 , 4 8 0 -

특별 6 , 2 5 3 , 9 8 3 , 7 1 3 - 6 , 2 5 3 , 9 8 3 , 7 1 3 -

1 9 8 5
일반 1 2 , 2 7 5 , 1 1 4 , 8 3 5 - 1 2 , 2 7 5 , 1 1 4 , 8 3 5 -

특별 6 , 3 1 6 , 1 5 7 , 2 0 9 - 6 , 3 1 6 , 1 5 7 , 2 0 9 -

회계별
예산안수정

정부제출예산안 국회수정액 수정후예산안1 ) 수정비율

3. 본예산안규모(국회예산수정현황) (계속)

(단위: 천원, %)



재정포럼 1 4 3

재정통계

1 9 8 6
일반 1 3 , 8 1 5 , 3 3 7 , 5 4 8 - 1 4 , 8 0 6 , 0 0 0 1 3 , 8 0 0 , 5 3 1 , 5 4 8 - 0 . 1

특별 7 , 2 0 7 , 2 6 5 , 4 4 7 2 , 7 9 3 , 2 5 0 7 , 2 1 0 , 0 5 8 , 6 9 7 0 . 0

1 9 8 7
일반 1 5 , 5 8 1 , 5 0 4 , 9 4 7 - 2 1 , 8 7 6 , 0 0 0 1 5 , 5 5 9 , 6 2 8 , 9 4 7 - 0 . 1

특별 7 , 7 9 5 , 8 2 6 , 9 1 9 - 1 6 5 , 6 2 3 , 7 0 1 7 , 6 3 0 , 2 0 3 , 2 1 8 - 2 . 1

1 9 8 8
일반 1 7 , 5 4 1 , 9 3 9 , 5 8 7 - 7 7 , 5 1 1 , 0 0 0 1 7 , 4 6 4 , 4 2 8 , 5 8 7 - 0 . 4

특별 6 , 6 2 0 , 0 7 9 , 0 8 2 - 8 4 3 , 6 6 7 6 , 6 1 9 , 2 3 5 , 4 1 5 - 0 . 0

1 9 8 9
일반 1 9 , 3 7 1 , 2 0 3 , 5 8 8 - 1 4 2 , 8 2 7 , 7 0 8 1 9 , 2 2 8 , 3 7 5 , 8 8 0 - 0 . 7

특별 9 , 5 0 9 , 0 0 9 , 1 0 6 - 1 0 8 , 8 8 4 , 5 8 0 9 , 4 0 0 , 1 2 4 , 5 2 6 - 1 . 1

1 9 9 0
일반 2 3 , 0 2 5 , 4 3 2 , 9 6 8 - 3 3 6 , 0 0 0 , 0 0 0 2 2 , 6 8 9 , 4 3 2 , 9 6 8 - 1 . 5

특별 1 0 , 0 6 3 , 1 8 5 , 2 1 9 2 9 8 , 2 0 0 , 0 0 0 1 0 , 3 6 1 , 3 8 5 , 2 1 9 3 . 0

1 9 9 1
일반 2 7 , 1 8 2 , 4 9 3 , 0 0 0 - 2 0 2 , 7 4 5 , 0 0 0 2 6 , 9 7 9 , 7 4 8 , 0 0 0 - 0 . 7

특별 1 3 , 5 9 2 , 4 5 9 , 9 5 6 4 8 , 3 0 3 , 0 0 0 1 3 , 6 4 0 , 7 6 2 , 9 5 6 0 . 4

1 9 9 2
일반 3 3 , 5 0 5 , 0 2 9 , 0 0 0 - 3 0 5 , 0 0 0 , 0 0 0 3 3 , 2 0 0 , 0 2 9 , 0 0 0 - 0 . 9

특별 1 8 , 4 7 3 , 6 4 6 , 7 4 0 - 3 5 , 0 0 0 , 0 0 0 1 8 , 4 3 8 , 6 4 6 , 7 4 0 - 0 . 2

1 9 9 3
일반 3 8 , 0 5 0 , 0 0 0 , 0 0 0 - 3 8 , 0 5 0 , 0 0 0 -

특별 2 3 , 8 8 5 , 2 0 5 , 4 6 4 7 7 , 0 7 8 , 0 0 0 2 3 , 9 6 2 , 2 8 3 , 4 6 4 0 . 3

1 9 9 4
일반 4 3 , 2 5 0 , 0 0 0 , 0 0 0 - 4 3 , 2 5 0 , 0 0 0 , 0 0 0 -

특별 3 3 , 5 8 9 , 9 6 5 , 8 0 1 2 7 0 , 8 9 0 , 0 0 0 3 3 , 8 6 0 , 8 5 5 , 8 0 1 0 . 8

1 9 9 5
일반 5 0 , 1 4 1 , 1 0 0 , 0 0 0 - 1 5 3 , 1 8 5 , 0 0 0 4 9 , 9 8 7 , 9 1 5 , 0 0 0 - 0 . 3

특별 4 0 , 6 3 0 , 8 8 9 , 9 6 7 - 2 1 5 , 7 7 0 , 7 5 0 4 0 , 4 1 5 , 1 1 9 , 2 1 7 - 0 . 5

1 9 9 6
일반 5 8 , 0 0 3 , 1 0 0 , 0 0 0 - 4 1 , 0 0 0 , 0 0 0 5 7 , 9 6 2 , 1 0 0 , 0 0 0 - 0 . 1

특별 4 5 , 9 1 2 , 6 7 0 , 0 9 2 1 3 , 7 0 0 , 0 0 0 4 5 , 9 2 6 , 3 7 0 , 0 9 2 0 . 0 3

1 9 9 7
일반 6 7 , 7 8 0 , 0 0 0 , 0 0 0 - 2 0 1 , 4 0 0 , 0 0 0 6 7 , 5 7 8 , 6 0 0 , 0 0 0 - 0 . 3

특별 5 0 , 8 7 1 , 2 5 6 , 5 8 1 - 1 7 9 , 0 2 5 , 2 5 5 5 0 , 6 9 2 , 2 3 1 , 3 2 6 - 0 . 4

1 9 8 8
일반 7 0 , 3 6 0 , 3 0 0 , 0 0 0 - 9 6 , 7 3 0 , 0 0 0 7 0 , 2 6 3 , 5 7 0 , 0 0 0 - 0 . 1

특별 5 6 , 5 2 3 , 7 4 5 , 6 7 3 - 5 2 0 , 0 8 9 , 0 0 0 5 6 , 0 0 3 , 6 5 6 , 6 7 3 - 0 . 9

1 9 9 9
일반 8 0 , 5 7 0 , 0 0 0 , 0 0 0 - 4 3 2 , 2 0 0 , 0 0 0 8 0 , 1 3 7 , 8 0 0 , 0 0 0 - 0 . 5

특별 6 4 , 8 3 3 , 7 9 0 , 2 7 3 1 3 , 5 4 6 , 9 0 3 6 4 , 8 4 7 , 3 3 7 , 1 7 6 0 . 0 2

2 0 0 0
일반 8 6 , 7 3 6 , 4 0 0 , 0 0 0 - 2 6 2 , 3 9 2 , 8 0 0 8 6 , 4 7 4 , 0 0 7 , 2 0 0 - 0 . 3

특별 6 7 , 9 3 2 , 7 9 1 , 6 1 9 - 1 5 7 , 5 4 9 , 7 7 9 6 7 , 7 7 5 , 2 4 1 , 8 4 0 - 0 . 2

2 0 0 1
일반 9 4 , 9 3 0 , 0 0 0 , 0 0 0 - 8 0 5 , 4 0 0 , 0 0 0 9 4 , 1 2 4 , 6 0 0 , 0 0 0 - 0 . 8

특별 6 6 , 5 0 9 , 5 8 0 , 3 1 2 - 2 5 3 , 2 8 9 , 3 8 1 6 6 , 2 5 6 , 2 9 0 , 9 3 1 - 0 . 4

2 0 0 2
일반 1 0 6 , 4 8 0 , 0 0 0 , 0 0 0 - 6 0 3 , 3 2 9 , 0 0 0 1 0 5 , 8 7 6 , 6 7 1 , 0 0 0 - 0 . 6

특별 6 8 , 3 9 4 , 0 5 9 , 3 1 3 - 2 7 6 , 6 0 1 , 2 2 1 6 8 , 1 1 7 , 4 5 8 , 1 0 2 - 0 . 4

회계별
예산안수정

정부제출예산안 국회수정액 수정후예산안1 ) 수정비율

3. 본예산안규모(국회예산수정현황) (계속)

(단위: 천원, %)

주: 1) 회계별예산총계액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참고자료』, 각연도.



1 4 4 2 0 0 2년9월호

이런의견

저런생 각

자본이득과세강화해야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금년

의 세법개정안을살펴보면작년에

이어 소폭의 개정에 그쳐 법적 안

정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이다. IMF 사태이후급격하

게 개편되어 왔던 세법이 어느 정

도 안정을 찾아간다고도 할 수 있

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의 세

법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중산

층-서민층과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를

통하여 세입기반을확충하는 데 있

다. 또 변칙상속과 증여 방지를 위

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제거래와관

련된 조세제도를 개선하며, 기업규

제의 완화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

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종

전과 그 기조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고생각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긍

정적인 측면으로는우선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축소하였다는점을들

수 있다. 비과세와 감면은 조세평

등주의의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국

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일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

며 그 입법적 표현이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일몰조항이라고 하

겠다.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정하고

도 계속 연장하여 그 실효성이 없

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 금년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1 7개의

감면제도 중 1 0개를 폐지하고 4개

는 감면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일

몰 규정을 실효성 있게 할 뿐 아니

라 과세형평과세수확보에도기여

하는조치라고하겠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제도는 조세 혜택이라기

보다는 기간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일몰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하

여 폐지하기로한 것은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결손금의 소급

공제제도는폐지할 것이아니라 외

국의입법례에서와같이모든법인

에게 적용되는 영구적인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조세감면에 대한 대표적인

사후관리제도로서감면세액상당액

의 처분을 제한하는 기업합리화적

립금제도를폐지하기로한 것과납

부불성실가산세율을연 1 8 . 2 5 %에서

연 1 0 . 9 5 %로 낮추기로 한 것은 긍

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신고불성

실가산세와는달리납부불성실가산

세는지연이자적성격이 더 크다는

점과가산세는이자비용과달리소

득에서 차감될 수 없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연 1 0 . 9 5 %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할 수 있다.

변칙 상속-증여의 방지제도를 보

완하기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동 주식이 상장되어 상

장시세차익을얻는경우와 동 주식

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된 다른 법

인과 합병함에 따라 상장시세차익

을 얻은경우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기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칼럼 등에실린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위한고육책으로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미실현이익에 과세

하는것이라는점과상속세의폐지

와 축소라는 국제적인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부

의 부당한 세습을 증여의제라는무

리한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하기보

다는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거나 합병에 있어서 과세특

례를적용하는기준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세법이

대폭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필수적인 제도들은시급히 도입

되거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지주회사의 활

성화를 위한 선결과제인 연결납세

제도, 인적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과세시기및 방법상 모호함이존재

하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에 대한과세제도는이번세법개정

안에서 도입되거나 정비되었어야

할 것으로아쉬움이남는다.

이준규/경희대 경영학 교수

<『세계일보』2 0 0 2년8월2 9일자칼럼`논단>

서민생활과직결된세법개정안내용

지난 8월 2 9일자 모든 신문에는

예외 없이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

세법개정안이커다란 지면을 차지

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삶이 고달픈 서

민들이 세법내용을 일일이 이해하

는 것은여간어려운일이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세

법개정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

해하면 소득(정확하게말하면 가처

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탈세'

가 아니라 합법적인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아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뜻이다.

정부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

제 등을 통해 특정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세율

을 높여 해당 분야에 대한 자원배

분을 억제하기도 한다. 부동산투기

를 억제하기위해양도소득을종합

소득과 별도로 구분해 무겁게 세금

을 매기는것이대표적인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

을 보면지난몇 년에비해비교적

개정 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내용은 중산ㆍ서민층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

원,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

기반 확충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들을살펴보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3 0 %로 신

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

제제도를 2 0 0 5년 1 1월 3 0일까지 연

장하면서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

제율을 3 0 %로 상향조정했다. 정부

의도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 더 많은 혜

택을주겠다는것이다.

직불카드를 활성화해 최근 문제

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양산, 수

수료 문제등을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유도하기위해서다.

직불카드는 소비자, 가맹점, 정부

등 어느관점에서 보더라도 신용카

드에비해상대적으로장점이많다.

소비자로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기은행잔액이내에서만직불카

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

별한 카드 사용을 억제해 카드연

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문제를근

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불카드는 물품구매시 비밀번호

를 확인한 뒤에야 거래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했을 때도

타인이 부정으로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보다훨씬더 안전하다.

가맹점 측면에서도 직불카드는

외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가 신용카드에비하여 낮으며 원칙

적으로 거래와 동시에 자금이 이체

된다. 가맹점은 자금흐름이 원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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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금융비용을절감할수 있다는

뜻이다.

또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처럼 매

출전표를 카드사에 직접 접수하는

수고와많은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져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장점

이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해 직불카드매출

전표 대비 2 %를 납부세액에서 공

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할 수

있어 현재 1 . 0∼2 . 0 %인 직불카드수

수료부담을 상쇄할수 있다.

정부로서도 직불카드는 거래기록

이 통장에 남기 때문에 과세를 위

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탈

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소액거래일 때도 직불카드거래

가 가능해 자영업자과표양성화효

과를극대화할수 있다.

지로로납부한학원비공제

우리 국민은 유교전통으로 인해

사교육비로많은돈을지출하고있

으나대부분 현금으로수업료를납

부하기 때문에 사설학원이 부담해

야 할 세금이 선량한 납세자에게

전가되는등 문제가많았다.

이번에 지로( G I R O )로 납부한 수

업료도소득공제를해주기로한 이

유는 두 가지다. 납세자에게는 사

교육비부담을 줄여줌과동시에 사

설 학원과표를양성화해세부담에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따

라서서민들은자녀학원비를지로

로 납부하는것이훨씬유리하다. 

비과세금융상품폐지·축소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증권저축, 고

수익 위험신탁저축에서 받는 이

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가 폐지된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

저축, 연금저축,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등에대한세제상 혜택

은 존속하므로서민들은이들저축

을 이용해 재산 형성을 하는 것이

유리할것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에대한소득공제확대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 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

았을때 그 이자상당액에대해지

금까지 연 3 0 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그 한도를 6 0 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산ㆍ서민층 주거생활

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다. 

알기쉬운세제추진

세법은 아직도 서민들에게 어렵

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기 위해 우선 일반서민과 가

장 밀접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신고하기에

편리하도록 세법 규정을 개정하고

신고 서식도 납세자가 쉽고 편리

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

기로했다.

이 같은 '알기 쉬운 세제'는 2 0 0 3

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도움없이일반서민이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소득세

와 부가가치세 탄생을 서민의 한

사람으로기대해본다.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매일경제』2 0 0 2년8월 3 1일자>  

현안비켜간세제개편안

세제개편의 목표는 세제의 효율

성과 형평성의 증진에 있는데, 이

를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과 기업

경쟁력의 강화라고 하겠다. 이러

한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금년의

세제개편안은 예년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폭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

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4 6 %가 면세

점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평

과세의 측면에서도 면세점 인하라

든가 근로소득공제 등의 지속적인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영사업자와의 형평

성을 고려할 때, 과세기반을 넓히

면서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

이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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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줄 수 있는 조치로서 과표 구간

의 조정은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싶다.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생각

할 때, 지로 이용 학원비 납입금액

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의 적용시한을 3년연장한 조치등

은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

면서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

시키는데 도움이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비

과세·감면의 축소가 이번에 상당

히 이루어진 것은바람직하다고평

가된다. 특히 공적자금의 상환 재

원 마련과 관련하여새로운 세금으

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높이기 어

려운상황에서이는현실적인선택

이며, 중·장기적인 개혁방향과도

합치하는 개편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다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이미농어업용면세

유의부정유출등 감면에 따른문

제가제기된 상황에서형평성 차원

의 고려라고는하나바람직한방향

은 아니라고생각한다.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작

년에 법인세 폐지 내지는 인하 논

쟁이뜨거웠던결과법인세 세율을

1 %포인트 인하했다. 국제적인 조

세 경쟁으로 인하여 법인세를인하

한 나라들이 다수 있으나, 우리나

라의 법인세 세율이 경제개발협력

기구(OECD) 국가들과비교하면 상

대적으로 높은편이아니기 때문에

세수여건 등을고려할 때 현재로서

는 추가적인법인세율인하는 바람

직하지 않다. 결국 세율 인하가 여

의치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

상 확대조치등 기업경쟁력 강화

를 위한 보조적인 방안 제시에 머

물고있다고하겠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은 시의적절하다. 세계적으로

자본자유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세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국

제적 거래가 증가하여 왔고,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도

늘어남에 따라, OECD 회원국을중

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려

는 국제적인노력이있어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의 정

보교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금융정보 교환기능을 강화한 것은

당연한조치라고하겠다.

세목의 단순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소득세과표구간조정, 알기

쉬운 세제의 구축, 부가가치세제

정비 등 매년 지적된 굵직한 현안

과제들을 금년에도 손보지 못한것

은 아쉬운 대목이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비과세·감면의축소' 등 전

체적인 방향에서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이라고

평가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미시적인 차원

에서정부의 조세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정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는 또한거시적인 관점

에서경제를 조율해야 하는입장이

기 때문에 공적자금 상환, 복지 수

요의 증가 등 앞으로 예상되는 재

정의어려움을 국민들에게잘 홍보

하여조세지원의 일방적인확대는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

력하여야할 것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말미에 알

기 쉬운 소득세법, 디지털시대 부

가가치세제의 전면 개편,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 및 인적 회사 과세제

도 도입방안연구등의 과제를 수

록하여 의욕을 보이는 만큼내년도

의 세법개정을기대해본다.

홍범교/한국조세연구원연구조정부장

<『경향신문』2 0 0 2년9월2일자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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